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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말씀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학회는 법과 인권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학문 연구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따른 법과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을 직접 제안하기도 

하였고, 다양한 연구소모임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연차학술대회는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준비하였고, 우리 학회의 든든한 기둥이신 박인현 교수님, 최윤진 교수님, 허종렬 교수님을 모시

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향후 법과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올바

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 그 논의들이 학교현장의 실천적 변화로 이어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학술대회에 뜻깊은 후원과 장소를 제공해 주신 광운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관계자분

들과 특별세션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법제처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학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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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과 인권교육을 해 왔다는 나를 되돌아 보며···

제3대 회장, 대구교육대학교 명예교수(법학박사) 박 인 현

첫째, 생각을 풀며
법학을 전공한 후 교원양성대학에 자리를 잡게 되어,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법을 

강의하게 된 것은 매우 좋은 운을 잡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강의하면서 생소한 법을 
궁금해하는 학생들과 생활 속의 법이야기로 사제지간에 친근감을 가지게 하고, 한 학기 
강의가 끝날 때에는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보람있었다고 기억합니다. 대학원에서는 법교육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현장 교사이자 대
학원생인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며 생각을 나누던 세월 또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 허종렬 교수님 등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학회 창립을 위하여 헤아릴 수
도 없이 회의를 거듭하면서 동분서주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건강하고 
활발하게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어 각계 각
층에서 법과 인권교육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억하게 됩니
다. 학회창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박용조 전임 회장님과 이기우 교수, 이대성 박사, 송민
구, 이지혜, 한민석, 박형근, 장세영 선생님 등 초·중등의 학문적 열정을 지닌 분들의 노력
과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현재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는 없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누구의 설명이 없이도 확고한 학진의 학술등재지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고, 그 내실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혹자는 아직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연구
를 계속하시라, 혹자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후학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
으로 하시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의 학문적 감당 역량으로는 그런 권유에 자
극받고 용기를 얻어 자신감에 충만한 제2의 연구 인생을 기획하기보다 그동안의 연구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스러운 결과만 남아 부끄러움뿐입니다. 오늘 학회에서 마련한 이 자리
는 저의 그러한 아쉬움과 후회스러운 과거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
라서 저의 아쉬움과 후회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위한 자
리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승화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학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혹은 담당할 교사들의 교수 능력
(자질?)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중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법교육이나 인권교육이 피상적이거
나, 자신감 없이 이루어지거나, 오개념이 뒤섞여 지도되거나, 교사에 의해 회피되거나 하
는 경우가 있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우리는 얼마나 적
극적이었나를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강조로 인권
교육은 매우 일반화되고, 그 대상 및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권에 대
한 이해나 감수성에 대한 교육은 활발하지만, 정작 인권 경험이나 실천에 있어서는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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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 교육공무원의 권리
   • 관련판례 :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 관련판례 : 면직처분 취소
   • 관련판례 : 징계절차 및 재량권 일탈로 인한 

한 이론적인 습득으로 그치거나, 피상적인 지식 인지만으로 교육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
아 효과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인권
교육의 과정에서 그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제도가 곧 법적인 제도임을 함께 학
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법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이나 자료를 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저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
들의 연구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법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
며, 교사들을 위한 법교육, 인권교육의 연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많이 
개설되고 있느냐에 집중하여 연구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연구이겠으나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법교육이나 인권교육이 단일과목으로 편입되거나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교사양성기관발전위원회’의 
일원으로 수년간 참여한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교사양성기관 교육과정을 관장(관리·유도?)
하는 교육부 자체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 한계를 실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학회 차원의 미래지향적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현실의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내용 및 교
수방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봉직하였던 대구교육대학교에서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이나 인권교육 차
원의 과목은 ‘시민생활과 법’이라는 과목인데 그마저도 선택과목이라 교사 교육과정에서의 
온전한 법과 인권교육의 방안이라 일컫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과교육의 심화과정에
서 헌법교육의 한 부분으로 ‘통치구조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목은 초등
학교 교육과정상으로 보아 전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설하여야 할 과목으로 여겨지지
만, 교육과정 구성에서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대학원에서 법교육론을 개설
하고 있었으나, 선택과목이라 이 또한 교사들의 법교육 지도자질을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법교육의 방법 중 사례연구법을 도입하여 개설된 대학
원의 ‘인권판례연구’는 선택과목이지만 꾸준한 수강생들의 지원으로 금년에도 제7수정판 
교재(329쪽)로 편집하여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의 내용과 교재의 모습을 소개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수강자들
만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론을 접할 뿐 전체의 교사교육 과정에서 법교육에 
대한 소양과 자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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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판례 : 남녀 불평등 위헌 확인
   • 이론과사례 : 이혼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 관련판례 :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관련판례 : 혼인의 무효 이혼(출산경력 불고

지)
  3. 자유권적 기본권
   • 관련판례 :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 관련판례 : 사생활의 자유(1)
   • 관련판례 : 사생활의 자유(2)
   • 관련판례 : 양심적 병역 거부
   • 관련판례 : 개인 신앙과 종교단체의 처분행위
   • 관련판례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 경제적 기본권
   • 관련판례 : 소비자의 권리
   • 관련판례 : 소비자의 권리 침해
  5. 정치적 기본권
   • 관련판례 : 공직선거법 위반
  6. 청구권적 기본권
   • 관련판례 : 청구권의 행사
   • 관련판례 : 형사보상법 위헌 여부
   • 관련판례 : 형사보상 청구
   • 관련판례 : 국가배상청구(1)
   • 관련판례 : 국가배상청구(2)
   • 관련판례 :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위헌 확인

손해배상
   • 관련판례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2. 교육공무원의 의무
   • 관련판례 :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손해

배상 책임
   • 관련판례 : 교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손해

배상 책임
   • 관련판례 : 정직처분 등 취소
   • 관련판례 : 특가법, 직권남용, 공무상비 누설
   • 관련판례 : 공직자 청렴 의무
   • 관련판례 : 징계처분 취소 후 보수금의 지급
   • 관련판례 : 미성년자 강간 등 성폭력 범죄
Ⅴ. 교원의 불이익 처분과 구제절차
  1. 불이익 처분의 유형
  2. 불이익 처분과 법적 판단
   • 관련판례 : 절차에 하자가 있는 징계의 효력
   • 관련판례 : 교원의 품성 및 품위유지
   • 관련판례 : 성희롱과 성적 학대의 기준
   • 관련판례 : 미성년자 강제추행
   • 관련판례 : 교사의 학생 성추행과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
   • 관련판례 :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3. 구제절차
 * 대한민국헌법

셋째, 우리는 법교육이나 인권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적 소재들(teaching material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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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의 개발과 접근법의 개선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저는 모출판사의 초등학교 사회과 검정교과서를 집필하면서 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교사의 교수·학습과정에서 과연 이 교과서가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를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느냐를 주된 관점으로 하여 교과서 집필에 주력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
라 대부분의 출판사 집필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집필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결국 현장의 교사들에 의한 교과서 선정의 결과는, 철저히 교과서 밖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즉 교수·학습에 필요한 콘텐츠가 얼마나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
는 플렛폼이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법교육과 인
권교육에서 요즘의 경향들을 보면 인권교육에서는 교육개발원이나 각 시·도 교육청을 중
심으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법교육 영역에서는 상대
적으로 자료개발이 위축되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자료들도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접근해 가는 절차나 방식에 있어서 현대적
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접근기법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회는 이러한 
법교육 자료나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을 위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하되, 이의 활
용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지 않으면 연구의 결과물은 단지 화석화된 연구축적물에 불
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최근의 교육 경향(trend)에서 이와 연계되
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방안의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보아, 법교육이나 인권교육만을 따로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은 교사 연수프로그램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인성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법교육이나 인권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교육이나 인권교육이 궁극적으로 사람
의 인성을 훌륭하게 키워나가자는 데에 있으므로 결국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29일, 인성교육진흥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경상북도교육
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졸지에 위원장으로 피선되는(규
정상 위원장은 호선 원칙) 사태(?)를 계기로 도교육청 차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의도적
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핵심적 인성교육의 가치·덕목이라 할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어느 것 하나 법안에 존재하는 당위(Sollen)와 연
계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중점과제에서는 체육, 미술, 시, 음악, 전통문화 등이 주요한 활
동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2차 교육부 인성교육 시행계획에도 30개의 실천
과제 중 ‘심성 순화 및 준법의식 향상을 위한 법교육’이라는 실천과제가 오로지 1개 포함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학교 법교육은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덕목을 실천하는 데에 매우 적합한 교육 내용
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가치와 태도가 인성교육이 궁극
적으로 추구하려는 핵심적인 역량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매우 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
입니다. 인성교육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성취 수준이 달라지는데, 인성교육임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인성 형성의 의지를 다지는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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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일수록 좋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저의 생각은 단념할 수 없습니다. 법을 통한 
인성교육은 방법론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학회
는 이제 인성교육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
성교육은 피할 수 없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학교 급
별에 적합한 인성교육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지식탐구형, 토론형, 체험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생각입니다.

솔직히 지난날을 더듬으며 나름 본 학회에 창립 맴버로서 활동한다고 하면서 부끄러운 
이력만 남기고 현직을 떠나게 되어 송구할 뿐만 아니라 두서도 없는 글로써 횡설수설한 
느낌입니다. 차라리 학회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소회의 형식을 빌
어 정리했더라면 좀 더 조리 있게 저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과 인권교육 연구에 매진하는 후학님들의 연구 열정과 역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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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주제1.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최윤진(중앙대 명예교수)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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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법과 인권교육 연구자로서의 삶의 회고

                                       최 윤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 들어가는 말

 오늘 이 자리는 토크 콘서트의 형식을 빌어서, 현재 교수직을 퇴임했거나 퇴
임을 앞두고 있고, 본 학회 회장 직을 역임한 바 있는 세 사람이 그간의 학문
적 노력과 삶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본 학회 발전을 위한 덕담을 가볍게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017년, 22년 동안 재직했던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직을 조
기 명예 퇴직하였고 우리 한국 법과 인권 교육학회 발족 초기부터 편집위원장, 
부회장, 수석부회장직을 거쳐서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본 학회 회장 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력으로 오늘 여기 같이 자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일단 이 자리에 초대받아 저의 지난 활동들과 생각을 학회 회원들에게 소개
하고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한 편 외람되고 부끄럽기도 합
니다. 그래도 주최 측에서 정성껏 기획해서 마련해 주신 자리이니, 요청하신 
개략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저의 삶의 일부분을 두서없이 보여
드리고자 하니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 분야 주요 활동

 1) 중앙대 청소년학과 교수로서의 교육과 학술 활동

 청소년 연구자로서의 활동 경력을 소개하자면 1989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

청소년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임용되면서, 청소년기본법제정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개발, 그리고 4년제 대학에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학과 

설치방안 마련 등의 정책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청소년지도자 양성

과 연수과정설치를 위한 정책보고서 및 교재개발을 다년간 책임 맡아 수행

하면서 유능한 청소년지도자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1995년 청소년학과를 가장 먼저 신설했던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에 부임하

면서, 국가 정책 기틀에 맞추어 초기 커리큘럼 개발과 관련 과목 강의들을 

제가 주도해야 했고, 이 후 전문 교수진이 확보되면서 청소년지도방법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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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활동론, 청소년인권론, 청소년문화론 등의 교과목들을 주로 맡아 강의하

였습니다.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청소년의 권리(1998), 청소년인권

론(2004), 청소년 인권과 참여(2008,2014), Civic Youth Work(2013)등 주요저서 

15여권과 주요 학술 논문 60여편을 저술 및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로 청소

년 인권 및 인권교육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가 많았고, 청소년 법교육과 관련

해서도 2006년부터 2017년 까지 법무부 법교육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법무부

에서 위탁한 법교육 프로그램집과 법교육평가지표개발등 다수의 연구보고서

를 발간하였고, 10여편 이상의 청소년 법교육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한 바 있

습니다. 

2) 비영리 청소년 사단법인 설립과 이사장 활동 

 2002년 (사)청소년교육전략21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2017년 까

지 15년 간을 제가 이사장직을 맡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설립하게된 연유는 

당시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학교와 괴리되어 있어 청소년 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

서 청소년분야와 학교가 연계하여 교과 중심의 학교의 벽을 넘어 교사와 함

께 다양한 비형식 청소년 참여·경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인성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가교역할의 단체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올해 현재 (사) YES21 청소년재단으로 이름을 바

꾼 이 법인은 산하에 9개 청소년 시설에서 7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대

표적인 청소년단체로 활약 중입니다.

3) 정부와 공공기관 청소년 정책 심의, 자문활동과 국제학술교류활동

저는 1990년대 초반부터 퇴직 시 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청소년정

책관련 심의와 자문활동을 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부 기획자문위원, 문화관

광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서, 서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

로 최장기 참여하여 5명의 서울시장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일관성있는 청

소년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법정기구화 되어있는 법무부 법교

육위원회에도 초기부터 2017년까지 장기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법교육 정착

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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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이 개최한 아태지역 세

미나, IAVE(세계자원봉사협회)의 아태지역포럼 등에 한국대표로 참여하여 청

소년 관련 논문발표와 워크숖 참여를 하였고, 국내에서도 문화관광부 후원으

로 청소년옴브즈만 사업(2004)을 추진하면서 당시 최연소(19세) 독일 국회의

원 안나 뤼어만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과의 토론과 교류를 추진하였

고, 몇 차례에 걸쳐서 중앙대 후원받아 청소년 인권과 시민권 연구의 대표적 

외국 학자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회의 및 워크숖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청소년 인권운동과 교육에 대한 생각 

 청소년 인권운동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청소년 인권 

논의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었는가를 분석해보고,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대에 걸 맞는 청소

년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주제로 제 

생각을 정리한 ‘청소년 인권의 쟁점과 청소년 참여운동’의 글을 발췌요약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1) 청소년 인권의 쟁점
청소년에게 어떤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쉽게 대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청소년은 어떤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사회 내에서 어
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존재로 간주되는지 등에 관한 관점과 입장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그동안 서로 일치하지 않은 
채 상이한 견해와 주장이 제시되면서 청소년 인권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쟁점을 과거 필자의 글 중에 발췌하여 다음의 세 분야로 살펴보
도록 한다.  

* 청소년은 의존적 존재인가 자립적 존재인가?1)

 Gillis는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의 다양한 시기적 구분의 기준을 사회 내에서 개인
이나 집단의 역할이 의존(dependence)과 자립(independence)사이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의존적 시기는 아동기, 반 의존적 시기는 youth 시기, 자립적 시기는 
성인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adolescence로 지칭되는 청소년기는 20세기에 들
어와 신체 생리적으로는 성인과 유사하게 성장했으나 시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역할
을 유예시킨 채 완전 의존적 지위에 머무르게 되는 기형적 시기의 출현을 일컫는 
용어로 묘사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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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산업사회에서는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스스로 삶을 
꾸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비록 신체, 생리적으로는 어리고 미숙하여 
의존성을 탈피할 수 없으나 사회경제적으로는 이미 의존적 지점을 벗어나 자립선상
에 위치하게 되는 반 자립적 시기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들어와
서는 중등교육이 끝나는 10대 후반까지 성인의 세계와 격리된 채 대부분의 사회적 
역할, 책임을 유예시키고 아동기와 별다를 바 없는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시기로 
adolescence 시기가 규정되면서, 반 자립적 youth 시기는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
다. 이제 정보화, 세계화등 급격히 변화하는 후기 산업사회 속에서 점차 조숙해져가
는 청소년들을 여전히 무기력한 의존적 존재로 간주하기 보다는 자율적 능력과 기
회를 확산시켜서 좀 더 자립적 존재로 자리매김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해준다 함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것인가 아니

면 청소년에게 스스로 필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Walker, Brooks & Wrightman(1999)2)은 청소년 인권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양
육관점(nurturance orientation)과 자기결정관점(self-determination orientation)으
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양육관점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부권주의적
(paternalistic)입장을 기본으로 하여, 미숙하고 능력과 힘이 부족한 청소년의 권리
를 성인과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반면, 자기결정관점은 청소년들에
게 자신의 삶에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 관심을 두고 청
소년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와 상황에서 선택과 의사결정을 하고, 자율적 책임
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근대 이전 전통사회에서 청소년은 단지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간주되어왔던데 반
해, 근대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옹호 사상이 증대되어 오면
서, 청소년들은 주로 보호와 양육의 관점에서 그 권리가 확장되어왔다. 그러나 20
세기 후반부터 청소년 권리의 논의는 점차 양육과 보호로부터 불간섭과 자율의 방
향으로 발전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보호권과 복지권 못지않게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의존기인 아동기와 반의존기인 청소년기 사이에는 서로 다른 사회적 당면문제와 
요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2) Walker N. E., Brooks C. M. & Rightman L. S. (1999). Children’s Rights in the United 

States, London: SAGE Publication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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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능력과 성숙정도의 차이와 각 집단이 당면한 사회적문제와 
요구의 차이에 기초해서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권리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성인권(adult right)이나 부모에 대응되는 권리(rights against 
parents)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고, 청소년의 자립요구충족과 현실적 권리구현요구
의 충족을 위해 의사표명권(representational rights)이나 권능부여권(enabling 
rights)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권이나 복지권 영역에 있어서도 아동
의 기본적 생존요구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요구 등과는 별도로 청소년의 자립
능력함양 및 자립요구충족을 위한 복지적, 보호적 차원 권리내용이 포함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로 통칭되었던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그 성숙과 
능력정도, 그리고 두 시기의 요구의 차이점을 기초로 각 권리영역의 중요성과 필수
성에 대한 경중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양육과 보호의 권리는 아동에게, 그리고 자
기결정 및 참여의 권리는 청소년에게 좀 더 많은 무게를 실어서 적용함으로써 아동
과 청소년 두 집단 모두 부당한 권리침해와 제한이 없는 권리 주체 집단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권리의 논의는 점차 '보호와 간섭'으로부터 '불간섭과 자율'의 방향
으로, 보호 및 복지권 중심 논의로부터 자유권,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중심의 논의로 되
어간다.  그런데 근래의 우리 현실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
는 일반적인 논리가 통용되고 있고 사회변화에 따라 조숙해져 가는 청소년 모습을 간
과한 채 청소년들을 아동과 동일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의 폭을 넓히고 인정
하는데 매우 인색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사회 변화의 추이와 그에 따라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시대에 적합한 청소년들의 사회 내 자
리매김을 정하는 일이 청소년 인권의 성격과 내용을 정하기 위한 기본 과제가 됨을 인
식하여야 할 것이다.

2) 향후 청소년 인권운동과 참여의 방향

 그동안 청소년들의 인권운동이나 참여는 정부나 기성 단체의 주도 아래 짜여진 구조에 청소
년을 편입시키는 명목적 참여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청소
년 집단의 참여를 제한하여 참여의 불평등 현상을 야기시키고, 다른 한편 청소년 삶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실제 사회변화에 접목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고 볼 수 있다. 
 몇몇 구체적 양상을 제시해 보면, 간혹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계된 정부 정책에 참여 
할 경우라도 주로 의견 개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것도 대부분 feedback을 제대
로 받지 못한 채 개진에만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아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게 되
고, 정책의 집행이나 평가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
나 때로는 정부 권력에 흡수․포섭됨으로써 참여의 의의를 상실하고 허구화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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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의해 조작될 위험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프로
그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참여가 이용되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
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담아내는 통로도 미흡한 실정이다. 취약계층 청소년
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참여의 확대와 재분배 보다 편중이 심화되는 ‘빈익
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광범위한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수의 관심 있는 청소년만 참여하여 참여의 엘리트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체 청
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대의)적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소년 참여 운동은 새로운 참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몇 가지 전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성적 참여방식에서 심미적 감성적 참여방식으로의 변화

Lasse Siurala(2002)4)는 근대 사회의 효율적인 노동 분할과 이성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한 대
규모화된 사회에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변화에 걸 맞는 이성적 담론에 근거한 
사회 운동 방식이 호응을 받아왔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불안정한 사회 속에 신부족주의적 
라이프 스타일의 삶이 만연되고 특히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분명한 채 현재적 삶에서 부단히 
자신을 표현하며 실험적 정체성 탐색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느낌, 감정, 심미적 
표현 등의 공유를 통한 문화적, 감정적 공동체의 형성과 참여 양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의 청소년 참여담론은 기존의 이성적인 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성적이고 심미적인 담론에 근거해 새로운 참여 방식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UCC 등의 매체를 통한 참여나 작품 활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
는 VJ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관점을 표현하고 느낌과 감정을 표출하여 집단적 공감
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자율적 참여 방식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민주주의와 온라인 행동주의의 실현

 최첨단 정보화 사회로 나가고 있는 지금, 멀티미디어의 발전과 다양한 통신망 구축 등으로 
청소년들의 의사소통수단도 이제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
로 청소년들은 수많은 통신 동호회방, 게시판, 대화실, 토론실 등에서 자신의 일상생활 문제부
터 교육개혁, 입시 위주 교육문제, 경제문제, 청소년의 인권문제 등 전 분야의 사회현상에 대
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참여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청소년 참여에 
있어서 디지털 민주주의(digital democracy)와 온라인 행동주의(online activism) 양상의 확산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다. 
 디지털 민주주의란 새로운 정보기술(NIT)을 기초로 경직된 구조에서 탈피하여 빠르게 변화
하는 경제와 문화의 속도에 맞추어 효율적인 정보의 흐름을 통한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를 통
4) Lasse Siurala (2002). Can Youth make a difference? strasloourg; Council of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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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준비참여(Engagement) 지금참여(Engaging)

청소년은
누구인가?

- 미래 시민
- 아직 시민이 채 안된 존재
-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존재

- 시민적 행동자(Civic actors)
-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
- 현재 시민
- 공공사업가(Public workers)

왜 그들에게 관
심을 갖는가?

- 청소년의 무관심, 무흥미, 교육받
지 못함

- 적절한 시민 지식 기술, 태도가 
부족

- 청소년은 현존 구조에 연결되지 
못하고 격리됨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훈련과 교육 : 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험 확대

민주주의 경험기회 제공, 민주 시민
으로 살아갈 기회 제공

어떻게 해야 하
나?

청소년이 보여주는 성과에 초점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슈에서의 민
주적 과정과 실질적 변화에 초점

해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하향적 일방적 의사결정이 아닌 쌍방향적 평등한 
의사결정 참여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행동주의란 온라인상에
서의 정보 교류나 의사 표현이 좀 더 조직적 행동으로 활성화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시민적 행동과 연대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점차 이것이 조직화
와 행동화로 이어져 그동안 다양한 사회 운동을 가능케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참
여권을 행사하고 보장 받아야 할 공간 중에는 실제 공간 못지않게 사이버 공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참여권 행사와 체험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준비참여’로부터 ‘지금참여’로의 변화
 Roholt(2013)5)는 청소년 참여의 패러다임이 바뀌여야 함을 주장하며 그동안의 
engagement와 새롭게 추진해야 할  engaging이 어떻게 다른지 다음 <표1>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표1>

필자는 ‘engagement’ 와 ‘engaging’ 의 개념을 각각 ‘준비 참여’와 ‘지금 참여’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앞으로 청소년 참여는 ‘준비 참여’에서 더 나아가 ‘지금 참여’가 가
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을 미래 시민으로 간주하여 
구조화된 모형 사회에서 참여 연습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그들의 삶의 현장 
곳곳의 일상에서 지금 매일매일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들
의 삶의 과정이 참여로 점철되고 참여를 통해 문제의 해결과 삶의 발전을 경험할 
때라야 시민적(civic), 정치적(political), 그리고 공공적(public) 관심과 역량이 발전
되고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로 참여로부터 함께 창조 로의 변화

5) Roholt R., Baizerman M. & Hildreth R. (2013). Civic Youth Work. Chicago: Lyceum Book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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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청소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으나 대부분 성
인 지도자 주도의 프로그램이나 계획아래 청소년들이 부분적으로 참여 기회를 갖는다든지, 아
니면 설혹 청소년들이 주도한 참여활동의 면모를 갖추고 수행될 때라도 지도자들의 촉진적, 
조력적 역할을 전제하며 전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사회참여활동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
할과 청소년들의 역할이 고정적으로 구분되어 각기 ‘따로 참여’의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활동이 단순히 ‘참여 연습’에 그치지 않고, 오늘의 주요 사회 구성원
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 가는 삶의 과정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가 되려면, 그들이 단지 기
성 사회 양상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 문제의 인
식부터 해결 및 개선과정을 거쳐 사회 변화의 성취 경험까지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주체적으
로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현장에서 앞으로의 참여 운동은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함께 창조’해 가는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퇴직 후 시작한 인생 2막

 2017년 2월 저는 정년을 4년 6개월 남기고, 중앙대학교 교수직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기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타의란 당시 우리 청소년
학과가 2017년 학부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과되게 
되면서, 소속 교수도 교수직 유지를 위해서는 전공 관련 다른 과로 소속을 
변경해야 했고, 저는 타과가 아닌 청소년학과의 교수로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싶었던 이유로 조기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퇴직을 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펼칠까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

니다. 한동안은 청소년 분야의 강의, 교재 집필 등의 활동을 하면서 바삐 지

냈지만,  조금씩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제가 어릴 적부터 꿈꾸어 왔던 작

곡가로서의 삶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 꾸준히 학교 동문 합창단 활동, 교회에서의 피아노 

반주 등을 즐겨하면서 고교시절에도 한 때 음대를 가고자 시도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 꿈이 되살아나며, 늦게나마 클래식 작곡 공부를 시작하

기로 마음먹고 2년 여간 독학과 전직 작곡과 교수님으로부터의 개인 렛슨을 

받으며 기초 이론들을 습득하고 2019년 백석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클래식 

작곡전공 학생으로 입학하여 지난 학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작곡 공부를 

말 그대로 겁 없이 덤벼들어 진행하면서 초창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

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가곡과 기악곡 등 여러 곡들을 작곡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졸업을 앞두고 지도교수님과 제자 2인 

등 3인의 작곡 작품이 수록된 예술가곡음반을 출시하게 되었고, ‘그대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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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라는 제목의 이 음반에 제가 작곡한 가곡 6곡이 수록되어, 멋진 성

악가의 목소리로 불리워지면서 마침내 저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듯 성취감

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분야의 학자와 연구자로서의 발자취에 하나 더해서 이제 초

보 작곡가로서의 걸음마도 시작하려 하지만 얼마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을

지 두려움도 큽니다. 단지 그동안 인생에서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함께 만나

서 저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주위에 작으나마 선한 영향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노력해 보고자 합니

다.  

4. 맺는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지나온 삶의 경험과 생각에 대해 두서없이 말씀드

렸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제가 학술계 연구자와 교수로 보낸 오랜 기간

동안 제 삶의 화두는 청소년, 인권, 교육의 세 가지 단어로 축약될 수 있고 

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해 법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에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

었던 것은 저의 학자적 삶에 중요한 토양과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음을 다시

금 깨달을 수 있으며, 그동안 여러모로 이끌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허종렬 

교수님을 비롯한 임원 분들과 회원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

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후학 분들, 특히 청소년 인권

과 법교육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으로 글을 

맺을까 합니다.

 첫째, 청소년관련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 시대 청소

년들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들을 시대에 걸맞게 교정하고 자리매김하는 노력

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서 제 논문에서 제기했듯이 청소년을 보호만이 아닌 

자율적 인권주체로, 내일의 준비자가 아닌 오늘의 시민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은 아직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취향, 문화, 삶

의 환경 등을 항상 민감하게 바라보며, 그에 걸 맞는 교육과 정책의 방향들

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 법교육, 인권교육에 있어서 점

차 실용적인 생활법이나 일상적인 인권 이슈 중심의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

고, 법과 인권 지식이나 이론의 교육 못지않게 법 태도, 인권감수성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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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시되어왔던 동향들도 시대변화에 발맞추려 노력한 모습들이라고 보

여집니다.

 이제 4차혁명, 메타버스 등 또다시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는 요즈음, 법과 

인권교육도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탈바꿈하여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더

욱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 법과 인권 교육 연구의 학술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다

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능한 연구자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연구 내용과 방법들이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정

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학회 10주년 학술대회에서 허

종렬 교수님의 기조 강연 논문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제시해 주셨던 

학회 발전 방안들을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과학 및 

인문학 전반의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국제비교나 외국

사례연구 등 비교교육학적 연구들을 보강하여야 하는 점, 법교육과 인권교육

의 상호간 통합적 접근을 활발히 해야 하는 점 등 당시 허교수님이 강조하

셨던 사항들은 13주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도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학회를 이끌어 가실 후학 여러분들의 많은 노

고를 부탁드리며, 저도 뒤에서, 또 옆에서 열심히 돕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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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주제1.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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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의 본질과 가치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법과인권교육연구소 소장)

Ⅰ. 머리말

법교육이란 법에 관한 교육이라고 일단 형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법교육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법 그 자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이 성격에 따라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된다. 법은 실체법으로서 권리와 의무, 양자의 법률관계, 책임의 내용을 포함
한다. 따라서 법교육이란 권리교육, 의무교육, 법률관계교육, 권리구제 및 책임교육 등의 다양
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법교육의 본질론은 때로는 권리교육이며, 때로는 의무교
육 또는 준법교육이며, 때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책임교육일 수도 있다. 아
울러 권리와 의무 당사자 상호간의 법률관계교육일 수도 있다. 법교육은 법이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기본적으로 무엇을 다루는 것이냐 하는 법교육의 내용론
과 법교육을 왜 하는가 하는 법교육의 가치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하에서 이 점들에 관해서 
검토한다. 

   

Ⅱ. 법교육이란 무엇인가? 법교육의 의미와 본질

1. 법교육의 의미와 구별 개념들

가. 법교육의 의미
그동안 발제자는 미국 법교육법의 정의를 참조하여 법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왔

다.

법학을 바탕을 두고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
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 및 비판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학생들에
게 제공하는 조직화된 학습 경험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법교육이란 법학에 바탕을 두되 법학교육 그 자체는 아니다. 법교육은 법
률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다. 법교육은 당사자의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다. 법교육은 법에 관한 지식․이해, 가치․태도, 비판 기능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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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제자가 정리한 법교육의 정의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만으로는 뭔
가 부족한 점이 보인다. 법교육은 당사자의 법적 분쟁에 대처하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켜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점도 있다. 시민교육 관점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교육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권리와 의무, 책임, 상
호간의 법률관계, 준법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염두에 두는 균형 잡힌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법률관계의 내용인 권리와 의무관계라고 하는 점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법교육은 단지 권리교육만이거나 의무교육, 책임교육 또는 준법교육만이거나 한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고루 포함하는 교육이라고 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우리는 다
음의 결론에 도달한다. 

법교육을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준법정신을 갖춘 책임 있는 민주시민’1)만으
로 이해하거나 또는 ‘준법교육으로서의 법교육‘2)에 그쳐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불식하여야할 
법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해가 “법교육=준법교육“으로 받아들이는 점이다. 특히 발제자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법교육은 준법교육을 넘어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는 관
점이다. 일단 법교육과 구별하여야할 다른 개념들을 일별한다.    

나. 법교육과의 구별 개념
법교육은 법학교육과 구별된다. 후자는 법과대학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

다. 이것을 영어로는 보통 legal educ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교육은 전문적인 법률학 공
부가 아닌 교양 교육(general education)의 성격을 지닌다. 법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소양(Legal Literacy)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
다. 법교육은 인권교육과 구별된다. 양자의 관계는 이를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각기 어떻게 보
느냐에 따라서 서로 포섭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양자의 취지가 서로 다르
다고 주장한다. 법교육은 상대적으로 준법정신을 강조하지만 인권교육은 인권 자체를 중시하
며 심지어는 준법보다 악법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준
법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법’ 또는 
‘인권’만의 교육보다는 ‘법과 인권’을 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법교육은 정치교육과 구별된다. 후자도 때로는 법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정치
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에서는 법을 볼 때에도 이것을 규범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 정도로 본다. 법교육은 정치교육과는 달리 질적으로 실증과학인 정치학이 
아니라 규범과학인 법학에 터잡고 있다. 따라서 접근방법도 법학에서 강조하는 법률관계의 해

1) 박성혁, “법교육의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사회’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7권 1호(2005), 55~80(특히64)면 참조. 

2) 송성민, “준법교육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고찰”, 법교육연구 제7권 1호(2012.12), 81~108(특히 85면) 
참조. 송성민은 준법교육을 “ ‘법 규와 사회 보편가치를 준수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직․ 간접적인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법교육과 구별하여 “ 
법교육은 법과 법적 쟁점과 관련된 포괄적인 학습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준법교육은 이 가운데 법
규와 사회 보편가치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 어지는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자 간 
관계는 법교육이 준법교육을 포함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준법교육이 아닌 법교육으로 입법교육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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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론을 중심으로 한 방법에 입각해 있다. 

2. 법률관계와 법교육의 본질

가. 법률관계론
사람들이 영위하는 생활관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규범이 적용된다. 사회규범에는 조

리, 도덕, 관습, 법이 있다. 사회규범의 입장에서 본 생활관계의 유형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
다. 

도덕률이 적용되는 생활관계 : 도덕관계(도덕상의 권리・의무관계)
관습 혹은 관습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 : 관습관계(관습상의 권리의무관계)
종교 계율이 적용되는 생활관계 : 종교관계(종교상의 권리・의무관계)
법률이 적용되는 생활관계 : 법률관계(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

사회규범의 하나로서의 법은 사회질서를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국가의 강제
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3)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
킨다. 법은 이념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실재 면에서는 정치·경
제·역사·사회적 세력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위에서 보듯이 법은 법률관계를 규정한다. 같은 사회규범 중 도덕이 도덕관계를, 관습법이 
관습관계를 종교의 가르침이 종교관계를 규정하듯이 법은 우리의 생활관계에서 특히 법률관계
를 규정한다.4) 

따라서 법교육을 함에 있어서 중시해야할 핵심 개념은 법률관계이다. 법과대학이나 로스쿨
에서 민법총칙을 배울 때 제일 처음 접하는 개념이 법률관계이다. 그리고 이 민법총칙의 법률
관계 개념을 기초로 다른 법률들의 법률관계까지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5) 헌법에서 헌법관

3) 이하의 내용에 관해서는 https://ko.wikipedia.org/wiki/%EB%B2%95 참조.
4) 이 경우 국가가 법을 형성하는 방법과 과정은 다양하다. 국회를 통하여 제정을 하기도 하고, 법원에서 

사회에 적용되어온 다른 사회규범인 관습이나 판례, 학계의 학설의 일정한 주장과 경향과 판단에 법
적 확신을 부여하여 법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혹은 그것들이 성문화된 법에 반영되기도 한다.    

5) 생활관계 유형에서 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를 법관계, 또는 법률관계라고 한다. 본래 법관계라고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지만 법규범 중에서 형식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법률이어서 보통 법률관계라고도 
한다. 법률관계를 그 법률이 적용되는 생활관계의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인 
생활관계. 이것은 사인과 사인의 생활관계를 말한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를 사법이라 부르고 사법
이 적용되는 생화관계를 사법관계라 부른다. 사법관계에서는 주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가 문제되다. 
사법 중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있다. 민법이 적용되는 생화관계를 민사관계 혹은 민법 관계라 부른다.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 기타 어음 수표법 등 적용된다. 상법이 적용되는 생화관계를 상사관계 혹
은 상법관계라 부른다. 둘째, 공적인 생활관계. 이것은 국가와 개인, 국가 상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간의 관계에 관한 전 영역을 가리킨다. 공법이 적용되며. 공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를 공법관계라 
부른다. 공법에 헌법과 행정법이 있다. 헌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를 헌법관계라 부른다. 주로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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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이해하게 되며, 행정법에서 행정법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상법에서 상법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교육법에서 교육법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나. 법률관계 관점에서의 법교육의 지향점
법이 규정하는 법률관계는 법률이 정하는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법교육이라고 하면 우선 법률상의 권리교육을 포함한다. 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그 법의 단계와 종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헌법에서는 인권이 권리인 것이고, 민법에서
는 물권과 채권, 가족권이 권리인 것이다. 형법은 그 자체가 직접 어떠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진 않으나 그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헌법상의 인권을 포함한 여러 법률들의 권리들을 망
라하고 있다. 

권리 중에 가장 고양이 되어 있는 것은 헌법상의 인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교육은 헌법교
육을 중시하여야 하고, 그 헌법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법교육은 그 
차제가 인권교육인 것은 아니지만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교육이다. 

한편 법교육은 의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이다. 그런 점에서 준법교육은 법교육의 중요한 부
분이다.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주어진 의무의 이행이자 책임이다. 다만 인권교
육이 법교육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준법교육 역시 법교육의 전부가 아닌 점에 유의하여야 한
다. 

결국 법교육을 완성하는 것은 법률관계 교육이다. 이 개념에 이르러서야 법교육은 권리만 
가르치거나 의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대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과 준법교
육을 같이 대등하게 다루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법교육을 의무교육의 관점에서만 다루었다면 
이것은 법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법교육을 인권교육의 관점에서만 다루었다
면 그것도 편향된 것이다. . 

법교육은 법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담은 실체법 교육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실체법상
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밟아야 하는 소송철자를 다루는 절차법 교육이다. 법교
육은 권리구제교육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교육이기도 하다. 

법교육은 절차법 교육을 통해서 실효성을 갖는다. 누구든지 권리를 침해거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무 불이행시 그것에 따른 민형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
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 상호간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본권과 권력구조가 주로 문제되는 생활관계이다. 행정법이 적
용되는 생활관계를 행정법관계라 부른다. 주로 행정부와 국민 상호간의 관계,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
계를 규율한다. 공법 중 특별히 형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가 있다. 이것을 형법관계 혹은 형사관계라 
부른다. 행정부와 국민 상호간의 관계이지만 주로 범죄와 형벌이 주로 문제되는 생활관계이다. 셋째, 
사회적인 생활관계. 사회법이 적용되며, 사회법관계라 부른다. 원칙적으로 사적인 생활관계로서 사법
이 적용되어야할 부분이지만,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불가피하게 개입함으로써 사적 자
치의 원칙이 수정되는 생활관계이다. 좁은 의미의 사회법이 적용되면 사회법관계, 노동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이면 노동법관계,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생활관계이면 임대차법관계, 사회보장법이 적용되
는 생활관계이면 사회보장법관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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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교육의 본질 관점에서의 준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요건대, 법교육의 개념과 본질을 위와 같이 규정할 때 준법교육과 인권교육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준법교육은 법 그 자체를 지켜야 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아니된다. 준법
교육의 최종 목적은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왜 준법을 해야 하는 가 하
는 점을 생각해보면 분명해진다. 준법은 준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권을 배려
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준법은 법을 지킨다는 것인데, 법을 지킨다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법이 요구하는 대로 참고 따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요건대, 자신의 자유
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다고 하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대부분 법률은 실제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지키는 것일까? 그것은 그렇게 함
으로써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하여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다. 내 권리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정신, 취지
를 담고 있는 것이 준법이다. 

이렇게 보면 준법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정신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준법이다. 인권존중과 보장의 다른 표현이 준법이다. 
준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준법을 기꺼이 하고자 한다. 법을 지키는 것
이 그냥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되고,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를 제고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까닭에 지키는 것이다. 

내가 준법을 하고 상대방도 준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나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결과로 돌아온다. 준법교육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즐겁게 준법을 하고
자 하는 동기유발이 된다.               

Ⅲ. 법교육, 왜 하는가?  법교육의 가치론

법교육의 가치론은 법교육의 효과 관점을 다루는 것이다. 법교육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하
는 점이다. 법교육은 위의 법의 의미와 법교육의 본질론에 의거하여 볼 때 인권 보장과 공공
복리, 질서 유지에 이바지한다. 그런 점에서 법교육은 이것을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법교육의 가치론에서는 법교육과 인권보장, 법교육과 공공복리, 법교
육과 질서유지의 상호관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와 학
교에 법교육이 필요한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해본다. 요건대, 우리가 법교육을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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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직접적인 가치는 그것이 교과교육적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들 중에 핵
심을 이루고, 현대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 요청이며. 현실과 제도가 법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이
다. 이하에서는 이 점들에 관해서 본다. 

1. 교과교육적 요구
 
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 시민이 습득해야 

할 민주적 신념(democratic beliefs)들이 법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6) 예컨대 헌법 제10조
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전문이나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대통령과 정부, 법원, 헌
법재판소, 지방자치, 경제, 선거 등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결국 민주국가의 틀과 그것을 잘 가
꾸어가기 위한 구성원의 과제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그 나라의 민주적 신념은 그들의 헌법상의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헌법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적법 절차와 평등 보장(due Process of law and 
equal protection), 시민 참여(civic participation)와 같은 실천적 사항 외에 정의, 평등, 자
유, 책임성, 다양성, 기본적 인권의 존중,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 등이 그것들이다. 따라
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법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다.7)

교과교육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여 개설된 과목은 사회과(social 
studies)이다. Hocking 교수는 사회과에서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척추동물을 가르치면
서 척추(backbone)를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나.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 
인성교육이란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됨됨이 등의 성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법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권과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가치와 태도를 익혀 자신의 인권을 소중
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준법의 필요성을 알고 그러한 가
치와 태도, 능력 등을 익히도록 한다. 여기에서 인성교육과 법교육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법교육은 그 내용과 지향하는 가치태도에서 처음부터 인성교육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6) 따라서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법교육은 사회과 통합 교육 과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Charles J, White, Law Related Education in 
America(Chicago : ABA/YEFC, 1975), p. 30 이하 참조.

7) June Tyler & David L.Manning, A Guide to Curriculum Development in Social Studies(The 
Connecticut State Board of Education, 198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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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학교폭력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교육을 인성교육
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
의과정을 통해 정한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법교육의 구체적인 한 방법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협의를 통한 규칙
의 제정과 동의 및 이것의 준수를 활용하는 인성교육의 개선방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생활 규칙을 통한 인성교육의 개선 방향》

법교육 방법의 일환인 이러한 생활규칙 학습법은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자치법정 방법의 활
용으로 연결되기도 한다.8)   

2.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 요청

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
우리 자신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 법의식 조

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63%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9)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체제 하에서의 법의 지배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자유주의 시대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정치권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대
에는 국가의 통치가 더 이상 이러한 권력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
라는 점점 더 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상당히 실기(失機)한 감이 있지만 지금
부터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법에 친숙하게 함으로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실질적

8) 박형근,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 다어버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법교육연
구소 제4차 학술발표회 자료집, 64~65면.

9) “법질서 준수 현실과 준법의식 제고방안”, 헤럴드경제, 2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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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도록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다. 선진화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선진화에 걸 맞는 정치, 

사회, 문화의 제 영역에서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준법의식과 법의 생
활화가 경제발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10)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선진국으로서 국가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국가의 품
격은 한 마디로 문화인데, 법문화는 그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의 기초가 된
다.11) 우리는 지금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에 맞는 국격(國格)을 갖추려고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법질서 준수 수준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수다. 법의 지배가 흔들리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12)

라. 법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개선의 요청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의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63%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고 생각하고 있다.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도 31.7%나 된다.
법무부의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는 법보다는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

고 생각하고 있다. "돈이나 권력이 생긴다면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연, 지연, 혈연 
등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시되고 있기도 하다. 사람들은 법은 필요하지만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은 대화와 타협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 끝까지 싸우자는 의미로 통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런 조사결과는 법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라고 분석했다. "……법에 대한 부정적 사례를 자주 거론하다 보니 이런 의식이 고착됐다."는 
것이다.

마. 법적 분쟁의 남용 탈피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소 사건 51만 8488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의 22.9%를 

차지하며, 그 비율은 일본의 50배가 넘는다고 한다. 고소된 사건 중 무혐의 등의 이유로 불기
소 처리되는 고소 사건 비율이 70%에 이른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증, 무고범죄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다. 

법적으로 차분히 대응하기보다 감정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법 지식이 
없다 보니 무턱대고 목청을 높이거나 권력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무분별한 소송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 과도한 사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체계적
인 법 교육이 필요하다. 

10) “‘法의 날’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동아일보, 2010.4.24. 
11) “법질서 준수 현실과 준법의식 제고방안”, 헤럴드경제, 2010.1.13.
12) “국력 신장과 국격 향상의 전제”,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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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요청

법무부는 국회에 법교육지원법안을 제안하여 2008년 2월 제정되도록 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법교육은 구체적으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007년 4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형
사재판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련법’이다. 

이 법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부패범죄 등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건에 한해 7~9명의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심
원 평결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이 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
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참고로 일본도 2009년부터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와 같이 법교육을 강화해가는 추
세에 있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본 발표에서는 법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본론의 논의를 우선 
요약해본다. 

법교육에 관한 기존의 정의는 재검토함직 하다. 우리는 흔히 법교육을 준법교육의 틀 속에 
가두었지만 이것은 법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가리는 것이다. 이제 법교육에 관한 종래의 그러
한 관점에서 벗어나 법=법률관계=권리와의 의무, 책임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법교육을 새롭
게 볼 필요가 있다. 요건대 법교육의 개념 정의에서 중요한 것이 법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며, 그 핵심은 법=법률관계라고 하는 점이다. 법이 규정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법교육이라고 하면 우선 권리교육을 포함한다. 
권리 중에 가장 고양이 되어 있는 것은 헌법상의 인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교육은 헌법교육
을 중시하여야 하고, 그 헌법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법교육은 그 차제가 인권교
육인 것은 아니지만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교육이다. 한편 법교육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이다. 그런 점에서 준법교육은 법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다
만 인권교육이 법교육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준법교육 역시 법교육의 전부가 아닌 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 결국 법교육을 완성하는 것은 법률관계 교육이다. 이 개념에 이르러서야 법교육
은 권리만 가르치거나 의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대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
육가 준법교육을 같이 대등하게 다루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법교육을 의무교육의 관점에서만 
다루었다면 이것은 법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법교육을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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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루었다면 그것도 편향된 것이다.  
법교육의 개념과 본질을 위와 같이 규정할 때 준법교육과 인권교육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준법교육은 법 그 자체를 지켜야 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아니된다. 준법교육의 
최종 목적은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왜 준법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분명해진다. 준법은 준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권을 배려하고 존
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준법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정신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준법이다. 인권존중과 보장의 다른 
표현이 준법이다. 준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준법을 하고 싶어 한다. 
그냥 의무적으로 법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되고,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를 제고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까닭에 지키는 것이다. 내
가 준법을 하고 상대방도 준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나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결과
로 돌아온다. 준법교육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즐겁게 준법을 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된다.               

법교육의 가치론은 법교육의 효과 관점을 다루는 것이다. 법교육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하
는 점이다. 법교육은 위의 법의 의미와 법교육의 본질론에 의거하여 볼 때 인권 보장과 공공
복리, 질서 유지에 이바지한다. 그런 점에서 법교육은 이것을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가르쳐야 한다. 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와 학교에 법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교
과교육적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들 중에 핵심을 이루고, 인성교육을 위한 실
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현대 국가와 사회의 시대적 요청이며. 현실과 제도가 법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법교육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이러한 재해석과 이것에 바탕을 둔 인권교육과 준법교육의 상
호관련성으로 법교육의 지향하는 바가 더욱 고양되고, 이러한 방향의 법교육이 우리사회의 인
권 보장과 공공복리와 질서유지에 충실하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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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주제 2. 시민교육과 입법교육

심우민(경인교대 교수)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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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법교육 내용 요소

법학교육
영역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6학년 1-3학년 통합사회 정치와 법

헌법과 
우리 
생활

인권, 헌법,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의 

구성

인권, 헌법, 
기본권, 

국가기관의 
구성 및 

조직

∙ 시민 혁명
∙ 인권 보장
∙ 인권 문제

∙ 정치의 기능, 법의 이념, 민주주의와 법치
주의

∙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 기본권의 내용,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헌법
(공법)∙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국가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
∙ 지방 자치의 의의, 현실, 과제

∙ 정치과정, 정치 참여

<표 1> 현행 교육과정상 법 관련 내용 요소 

각한다. 물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들의 개별적인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교육과정이 보다 바람직한 지향성을 
교육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치교육과 법교육의 교차지점에 존재하는 입법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보다 발전적인 정치·법 교육을 고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3)

Ⅱ. 법교육의 계열성 논제

1. 법학교육과 법교육

주지하다시피, 법학교육과 법교육은 실제 그 취지와 목적에 있어 차별성을 가진다. 단순히 정
리하자면 법학교육은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고, 법교육은 시민(성) 교육을 
위한 교육이다. 그러나 이들 교육 간의 차별성은 그 내용적 범위와 난이도를 제외하면 매우 
유사한 구조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상의 계열성(sequence)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열성이
라는 개념은 교육과정을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데 활용되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특정 교과의 본질과 구조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의 시간적 순서를 배
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현행 교육과정을 확인해 보면, 법에 관해 다루고 있는 교육과정
의 내용들을 교과교육 일환으로서의 계열성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법학이라는 학문적 체계의 
계열성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전제로 한 논의를 전개한다. 
4)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학문적 체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생활법교육을 법교육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생활법교육을 통해 법에 대해 친숙하게 하는 것이 시민성 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라고 이
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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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법교육 내용 요소

법학교육
영역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6학년 1-3학년 통합사회 정치와 법

∙ 선거와 선거 제도
∙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 

개인 
생활과 

법
법, 법의 

역할
법, 법의 

구분, 재판

∙ 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 재산 관계와 법
∙ 가족 관계와 법

민사법
(사법)

사회생활
과 법

∙ 형법의 의의,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종류
∙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 근로자의 권리와 법 

형사법
사회법
(공법)

-

∙ 국제 관계의 변화, 국제법

∙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한반도의 국제 질서

국제법

위 내용에 입각해 보자면,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 ‘사
회생활과 법’이라는 핵심 개념을 전제로 한 계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공법 및 
사법의 관념을 전제로 한 전형적인 법학교육의 순서인 헌법, 민사법, 그리고 형사법 및 노동
법의 내용들을 체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다소간의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
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기본권의 전제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정치와 법
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영역과 법의 영역을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특수성은 있으나,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정치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
하고 있으며, 국제정치에 관한 내용은 법학 영역 중 국제법 분야에서 교육되는 내용들 담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자면, 전통적인 법학교육에 입각한 교육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이라는 범주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
으로 계열성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법학 영역에서의 공사법 체계를 그대
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범주 표현만을 달리했
을 뿐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는 법학교육 내용의 지식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물론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종래 전통적인 법학의 지식체계가 시민교육적 차원에서 함의를 가
지는 것이라면, 그러한 법학교육의 지식체계를 따르는 것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미 전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학교육과 법교육은 그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 계열성의 구성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론
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법학 및 그 지식체계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 법학교육의 계열성 근원과 성격

근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정립된 법학의 핵심적인 체계를 방법론적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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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학은 그 자체로 고유한 방법론과 독자적인 판단체계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학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성립된 학문 체계가 바로 법학인 것이다. 물론 법철학적 사조에 따라서는 법학
방법론의 독자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법학이라 부르는 
학문체계는 기본적으로 방법론적 자율성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학의 방법론적 자율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법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방법론적으로 순수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법실증주의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7가지 테제
들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1) 법적 규범(legal norms)은 자연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2) 법의 형성은 주권자 의
지의 표명이다. (3) 법이라는 것은 오로지 규범 및 규칙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4) 변호사들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법적 결정들은 법적 규범들(규칙
들)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만 한다. (5) 법과 도덕성 사이, 또는 있는 법과 있어야 할 법 사이
에 필연적인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6) 법적 개념들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적, 사회학적 
또는 심리학적 연구와 구분되어져야 한다. (7) 법적 체계(system)는 “폐쇄된 논리적 체계
(closed logical system)”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체계 안에서 모든 결정(decision)은 
미리 정해진 규범들과 규칙들로부터 논리적 수단들을 이용하여 도출되어질 수 있다.5)

이중 (법률)전문가 또는 직업교육의 맥락에서 현실 법학교육의 중점은 (3)~(7)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실무상 활용이 가능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실제 현장에서 관련 지식
과 논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과 (2)가 가지는 토대론적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법학교육에서는 ‘헌법학’이나 ‘기초법학’ 연구를 제외하고는 다소 부차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 통용되는 법학교육을 위한 지식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다분히 폐쇄적인 논리와 규범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폐쇄적인 논리 체계를 넘어서는 문제는 법학이 아니라 정치
학, 철학 또는 윤리학에서 논해지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게 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법학의 내용은 주어진 지식체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법학의 학문적 
연구는 기존의 법학적 지식체계 속에서 현실 사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도출되는 경우,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법학 → 도그마틱 ← 법실무
(가치판단·이익형

량의 기준)
법도그마틱의 기초 

제공

(개념·체계·방법론)

(가치충돌·이익충
돌의 상황)

법도그마틱의 소재 
제공

<그림 1> 법학의 역할 

* 출처: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박영사, 2005)

이상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법학의 체계와 내용이라는 것이 단순한 법실무적
인 지식을 넘어서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여전히 이는 실정법적 체계와 지식을 전제로 한 

5) Jerzy Stelmach & Bartosz Broźek, Methods of Legal Reasoning(Springer, 2006), 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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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논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법학은 법실무 상황에서의 가치충돌 등의 상황을 
방법론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론적 판단기준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법주 속에서 법학 연구 및 교육의 내용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과 법학교육 그 자체는 이미 주어진 지식으로서의 실정법 규범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법교육이 법학교육의 계열성을 따르게 되는 경우 기
존 법실무상 정립된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로 법학교
육의 계열성을 따르는 법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학의 한계 극복과 입법학

(1) 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사실 이상과 같은 전통적인 법학 연구 및 교육의 한계는 전통적인 법학연구자들에 의해 비판
이 제기되어 왔다. 통상 이러한 비판은 법학이 전제로 하는 실정 법규범과 그 정립 및 정초에 
있어 절차적으로 선재하는 ‘정치’와의 관계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해 종합적으로 연구한 성과는 대표적으로 잠보니(Mauro Zamboni) 교
수의 연구를 참조해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법과 정치의 관계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설명
되어진다.6) 이는 각각 (ⅰ) 정치에 대한 법의 관계, (ⅱ) 입법과 정치절서의 관계, (ⅲ) 정치적 
문제들과 법학의 관계를 바라보는 각각의 법이론들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정치에 대한 법의 
관계(정적인 측면)

입법과 정치질서의 
관계(동적인 측면)

정치적 문제들과 
법학과의 관계
(인식론적 측면)

자율적 모델
(법실증주의, 분석적 법이론)

법의 엄격성 폐쇄적 입법 순수 법학

내포적 모델
(비판법학, 법경제학파, 

자연법이론)
법의 유연성 개방적 입법 혼성 법학

교차적 모델
(미국 및 스칸디나비아 

법현실주의)
법의 부분적 엄격성 개방적 입법 부분적 혼성 법학

<표 2> 법과 정치의 관계에 따른 이론별 유형

첫째, 전통적인 법실증주의나 분석적 법이론의 경우, 정치가 법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즉 정치가 법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본규범(Basic Norm) 또
는 승인률(Rule of Recognition)에 의해 표상되는 매우 협소하고 단일한 통로를 통해서 이루
어진다. 이러한 견지에서 법은 정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성격 구분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 
입법이라는 것은 다분히 폐쇄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법학의 학문적 성격
으로 보자면, 이러한 견해는 법 그 자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순수법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유형의 모델을 ‘자율적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앞서 언

6) Mauro Zamboni, The Policy of Law: A theoretical Framework (Stockholms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8),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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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법학 연구와 교육이 전제로 하고 있는 모델이다.
둘째, “모든 것은 정치다”라고 주장하는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의 입장에 서게 되
면, 이상과 같은 자율적 모델에 비하여 다소 직접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정치적 환경에서 형
성된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법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판결을 하는 판사의 경우 이러
한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적으로 판결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판법학이 정치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그리고 피니스(Finnis) 등이 
주축이 되고 있는 현대적 자연법이론들은 각각 경제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가치를 실현시키고
자 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에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견해에 있어서도 법은 
정치에 대하여 매우 유연한 입장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입법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치영역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개방성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법학의 학문적 성격에서 보자면, 
이러한 견해는 순수법학이 아닌 ‘혼성법학’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법현실주의의 입장에 서게 되면, 자율적 모델의 경우에서와 같이 법과 정치의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법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규범적 핵
심(normative hard-core)이 존재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판사들은 그들의 판결에 있어서 정
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한 영향들을, 그들이 받아 온 교육과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법적 추론의 양식들에 의한 한계와 비교형량하게 된다.7) 따라서 정치에 
대한 법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엄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법현실주의와 스칸디나
비아의 법현실주의는 각각 행동하는 법(Law-in-action)과 사실로서의 법(Law as fact)를 강
조하는 데, 이는 결국 입법의 문제에 있어 실제로 행동과 사실이 존재하는 정치로서의 현장을 
중시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 입법의 문제는 정치적 영역에 개방적인 상태로 놓이게 된다. 법
학의 학문적 성격에서 보자면, 법과 정치의 구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염격한 관점을 취한다
는 측면에서, ‘부분적 혼성 법학’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율적 모델의 폐쇄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론적 차원에서 내포적 모델과 
교차적 모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
하고 법학 연구와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율적 모델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정치, 
종교, 경제 등으로부터 독자적 자율성을 가지는 법체계 유지를 위해, 근대 사회 이후 정립된 
법조전문 직역(legal profession)의 교육을 위해서는 법학의 학문적 고유성 및 정체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학 연구 및 교육의 한계는 결국 새로운 학문연구 
분야의 발전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바로 입법학이다. 

(2) 입법학의 필요성과 새로운 관점 전환

입법학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통법학, 즉 해석법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이 분야 연구는 다분히 규범학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실학적 성격까지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8) 
국내에서는 이제까지 입법학에 대한 개념정의는 입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

7) Llewellyn, “On reading and using the Newer Jurisprudence”, 589면; Ross, “Towards a 
Realistic Jurisprudence", 72면.

8) 이상영, “법사회학적 입법연구: 토지공개념 3개법안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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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합리적인 입법을 위한 학문적 근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학
문9)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견해는 과학적 발견 또는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필요성 및 효율성 판단을 입법에 반영10)하는 것을 입법학의 기본관점으로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개념정의는 입법의 영역에서 과학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법형성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과학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법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
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입법학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피할 수 없는 쟁점 중 하나이
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학(해석법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법학의 특수한 일부분으로서, 
입법을 고유의 인식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고찰하려는 입법학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입법학 연구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위해 입법과 관련된 기성의 타 학문
분야의 성과들을 종합하여 방법론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
기된다.11)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학은 기성의 법학과는 다른 고유한 학문영역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피터 놀(Peter Noll)은 입법학이 다학제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법해석학을 대신할 수 있는 
입법학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과학과 법사실연구의 도움을 바탕으로 법학의 영역
을 넓히고 기존의 문제에 대한 법학적 해결의 출구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12) 즉 기존의 법학과는 다른 차원의 고유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는 기존 법학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13) 
이상과 같은 입법학에 대해서는 최근 새로운 이론적 전환점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입법 문제
의 출발지점은 각 개인들이 가지는 도덕적 가치간의 갈등, 즉 불일치(disagreement)이다. 물
론 이러한 도덕적 가치간 불일치의 문제가 비단 입법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 가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도 이
러한 불일치의 문제는 중요성을 가진다. 
앞서 전통적 법학 연구 및 교육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까지 입법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개인간 도덕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 또는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법판결의 영역에 있
어서는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석)방법론적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법규범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관한 신뢰가 사법적 판단에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목도하는 바와 같이, 법원의 법해석은 또 다른 법형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가 많으며, 궁극적으로 가치간 불일치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에는 입법
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에서 입법학은 의미를 가진다.
가치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초기 입법학 연구자들은 실증주의적인 사회과학방
법론에 주목해 왔다. 즉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모종의 입법 주장 및 판단
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과학방법론
을 활용한 입법대안의 분석은 실증 근거자료를 해석하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다른 결론들에 

9) 박영도, 입법학입문(한국법제연구원, 2008), 8면.
10) 최대권, “입법의 원칙”, 서울대 ｢법학｣, 제25권 제4호, 1984, 72면.
11) 박영도, 앞의 책, 22면.
12) Peter Noll, Gesetzgebungslehre, roro Studium Nr.37, 1973, 64~68면; 이상영, “입법학 정립을 

위한 변증론,” 충북대 ｢법학연구｣ 제7권 1호, 1995, 107면 재인용.
13) 최대권 교수도 이와 유사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학적 관심사에서 입법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여

타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입법에 대한 접근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대권, 앞의 논문, 62-6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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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할 수 있다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최근에는 단선적으로 과학적인 분석만을 주장하는 입법학자는 드문 형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입법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종의 객
관성과 과학성을 근거로 특정 도덕적 가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별 가치들을 어
떻게 하면 입법에 조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입
법의 실체적 내용보다는 절차를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현대적 입법학에서 절차의 문제가 중요시 되는 것은 그러한 절차 속에서 특정한 가치가 절대
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주장될 수 있도록 하여, 도출된 입법대안의 민주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각 개별 가치관에 입각한 “입법논증”이다. 입법논
증이라고 함은 모종의 입법주장을 청중에게 설득해 내기 위해 논거를 제시하고 활용하는 행
위14)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입법학 이론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
는 입법학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직시하고, 그러한 불일치의 가능성들이 법 그 자
체에 가급적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는 다학제적 학문 분과”15)라고 정의한다. 불일치를 직시한
다는 점에서 정치학 또는 정책학의 문제와 연결되며, 법 그 자체(또는 그 표현)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법학의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입법학 연구는 주어진 법규범 텍스트와 논리를 지식적 차원에서 연구 및 교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이면에 존재하는 동태적 특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법교육 계열성에 관한 시사점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법교육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계열성을 가진다기보다 전통
적인 법학, 더욱 정확하게는 해석법학 교육의 계열성을 상당부분 따르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교육과정상의 법교육은 아무리 좋은 취지를 제시하더라도, 지식 중심 교육의 내용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법(지식)의 형성이라는 측면은 현행 법교육이 근간을 두고 
있는 법학 연구와 교육에서는 다루어져 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법학교육의 계열성
을 따르는 지식 중심 법교육은 법질서 준수 또는 준법을 불가피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대 시민사회에 있어 법질서 준수와 준법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질서와 
법규범은 일종의 시민사회 구성원 간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를 준수하는 
것은 전전한 시민사회 발전과 연관성을 가진다. 그러나 준법만이 강조되는 경우 결국 법규범 
및 질서 설정에 주도권을 가지는 일부 권력 의지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적 차원에서는 준법 못지않게 법규범 형성에 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전통적인 법교육, 즉 지식 중심의 교육 내용은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 법교육의 문제점과 더불어 언급되어야 하는 문제는 정치교육의 문제이다. 
법규범 형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분명 정치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상 정치 교육과정은 현실 정치 단위와 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지식적 
수준에서 전달하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 해석법학 중 헌법 및 공법 분야의 지식 중
심 교육내용과 큰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이러한 정치교육
은 지식 및 현상에 관한 설명 그 이상을 넘어서는 내용을 가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16) 

14) 심우민,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63면.
15) 심우민, 위의 책,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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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법교육의 설계

1. 입법교육의 의미

입법교육은 기본적으로 법규범 정립에 관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교육의 일환이
라고 할 수 있다. 법교육에 관한 개념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기본적
으로 ｢법교육지원법｣에는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
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이라고 개념정의 되어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개념정의 중 “법
의 형성과정”에 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입법교육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학교육과 법교육이 대비되는 바와 같이, 입법학교육과 입법교육이 또한 대
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학교육이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이라고 한다면, 입법학교육 또한 입법 실무 및 유관분야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고, 법교
육이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에 관한 교육이라고 한다면(법교육지원법 제
1조), 입법교육은 동일하게 시민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에 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입법학교육과 입법교육의 구분이 정식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전
문가 양성 교육과 시민(성) 교육은 다른 차원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법교육의 용례를 원용하여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법교육지원법｣에 따르면, 법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2
조 제1호). 이는 실질적으로 법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지향점은 다분히 소극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입법교육의 
차원에서는 일부 보충할 지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입법교육을 규범형성에 관
한 지식과 함의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 동태적 특성을 확인하고 실제 규범형성 과
정을 다소간 경험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주권 행사의 실천적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과 연계되어 있는 
기존의 법교육은 물론이고 정치교육도 지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 지점에 착안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들을 종합해 보자면, 입법교육이란 ‘법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
게 입법의 동태적 형성과정 및 원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
한 주권 행사의 실천적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정의
해 볼 수 있을 것이다.17) 사실 입법교육은 법규범 정립의 동태적 과정에 관한 교육이라는 측
면에서 법교육 뿐만 아니라 정치교육과도 친화성을 가진다. 그런데 굳이 법교육의 일환이라고 
설정한 것은 국가-공동체 법규범 정립에 있어 전통적인 법규범적 지형과 원리에 관한 기초적

16) 정치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이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교육과정상 정치
교육이 참여와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우선 제시하고자 한다. 

17) 법교육의 경우 학교법교육과 사회법교육으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고(법교육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입법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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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정법02-01]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이해하고, 우리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탐구

한다.

인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가치를 포함하는 원리에 관한 지식 교
육을 넘어 실제 주권행사 및 참여의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것
은 지식 중심의 법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입법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2. 입법교육의 내용적 지향점

(1) 기본 지식에 기반한 실천적 역량 함양

입법교육은 기본적으로 지식에 관한 교육은 물론이고 실천적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
로 한다. 그렇게 될 때, 의미 있는 시민(성) 교육을 지향하는 사회과교육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육적 논제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지식이 먼
저냐 역량 함양이 먼저냐의 문제는 항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천적 역
량 함양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관한 이해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과정상 제공되고 있는 법교육에서의 지식 성격을 다시금 재고해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법교육은 법학이라는 학문분야의 체계와 지식을 축약 
또는 발췌하여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즉 여기에는 실제 시민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지식을 
교육적 목적을 가지는 계열성에 따라 재구성했다기보다는, 지식적 수준에서 학문적 지식을 소
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교육 또는 입법교육적 측면에서 보자면, 종래 법교육의 
지식 나열식 서술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향후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초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문 체계를 미리 학습해보게 한다는 진로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종래 법
교육의 지식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법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
하는 시민교육적 차원에서의 의미는 상당히 빈약하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매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개별적인 정보들을 
습득 및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입
법교육의 전수 지식은 이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체계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2)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

입법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사회에서의 정치에 관한 교육도 필수적인 요
소이다. 그런데 실상 기존의 법교육과 정치교육은 공통적으로 지식 중심 교육에 머물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과목의 정치교육 관련 내용이다. 이러한 정
치교육의 성취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18)

1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정치와 법 교과목의 내용 중 정치 관련 파트는 법학과 중첩되는 내용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기에서는 정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정치교육의 
내용으로 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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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정법02-02]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12정법02-03]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12정법03-02] 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

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

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12정법06-01] 오늘날의 국제 관계 변화(세계화 등)를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탐구한다.

[12정법06-02] 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

[12정법06-03]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 외교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분석

한다. 

[12정법01-01] 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12정법01-02] 헌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12정법01-03]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

이상과 같은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탐구”, “분석”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정치
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politics)’을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물론 교육내용의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탐구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보다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은 내용에서 누락된 지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지식에 관한 정치(politics of knowledge)’의 관점이다.
정치 본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구조와 현장에 관해 주어진 정보에 대해 이해하
고 학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교육받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성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는 매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단순히 구성
되는 수준을 넘어 왜곡될 가능성과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정치의 동태적 특성과 자기 주도적 탐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은 비단 정치교육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법규범
을 형성 또한 정치(입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도 지
식 형성을 위한 정치의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예. 양심적 병역거부 
등).19) 그러나 현재의 법에 관한 교육과정은 이러한 동태적 법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관
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도 고등학교 정치와 법에 나타난 성취기준들을 확인해 보
면 다음과 같다.

19) 또한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판결에서 판사의 법해석도 법형성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측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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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2정법04-01] 민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민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12정법04-02] 재산 관계(계약,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정법04-03] 가족 관계(부부, 부모와 자녀)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

의 사례에 적용한다.

[12정법05-01]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탐구한다.

[12정법05-02]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탐구한다.

[12정법05-03]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

한다.

∙ [12정법03-01]은 이 영역의 개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서는 투입, 산출 등 정치과정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를 토대로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시민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분석한다. 

  
위 성취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앞서 정치교육에 관한 내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해석적·적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주어진 지식을 활용하는 차원의 성취기준이 제
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교육적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헌법의 기본원리, 민법의 기본
원리, 형사법의 죄형법정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정치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떠한 변
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이는 ‘지식에 관한 정치(politics of knowledge)’의 역사와 맥락에 대한 교육이다. 
결론적으로 법규범 이면의 정치적 배경과 이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전제로 한 입법교육이 
이루어질 때 시민교육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
한 입법교육이 전제될 때, 정치교육과 법교육은 시민교육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조응성을 가진
다. 사실 정치와 법 교과목 구성에 있어 법학과 정치학 내용의 물리적 결합으로 인한 문제점
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비판되어 왔다. 그런데 사실 정치교육과 법교육의 내용이 단지 학문 연
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적 차원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된다면, 충분히 화학적 결합 또는 융합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20)

(3) 주권행사 및 입법실천 경험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개별 주권자의 주권 행사는 생소한 관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 이론적으로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대의한다는 측면, 
즉 추상적 국민의사를 전제로 하는 관념이 중심을 이룬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반
영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선거 제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추가하여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한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제 정치와 법 교과서상 ‘정치과정
과 참여’ 부분의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

20) 이러한 단초를 보여주는 연구로는 김명정, “정치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 입법 중심의 고등학교 『정
치와 법』”, 시민교육연구 제50권 제4호, 2018, 40면 이하. 김명정 교수는 정치와 법 내용체계 개선안
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국민 주권과 민주 국가의 운영’, ‘입법의 원리와 실천’, ‘법규의 
적용과 해석’, ‘준법의식과 우리 사회의 발전’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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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정법03-02]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제도화된 정치과정인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선거구제, 다

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

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선거 제도의 방향을 탐색한다. 

∙ [12정법03-03]에서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정치 주체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한다.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 시민 개개인이 정치적·입법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으며, 실제 그것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간접적인 정치 참여의 방식만을 소개하는 것은 소극적 시민을 양산해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법교육에 있어서는 실제 자신의 생활 등과 연계되어 있는 입법(법률, 조례 등) 형성 
작업을 수행해 보는 경험을 제공해 주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실제 입법 또는 정치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치 또는 입법(좁게는 
규칙제정 과정)에서의 가치 갈등에 기반한 토의·토론을 경험해 봄과 아울러, 협업을 통한 의사
결정을 문자화된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바
람직하게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입법대안을 실제 정치 현장에 제공 및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도 시민이나 주권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3. 입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조건

(1) 초중등 교육과정의 창의적 활용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6학년 1학기 사회 과목 중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단원에 ‘법
률 제안서 작성해 보기’라는 탐구활동이 있다. 명시적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교육을 구성 및 실천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지발단 단계21) 등을 참조해 보았을 때, 보다 고차원적인 정치·시민교육적 차원의 입법활동
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특히 국어과의 글쓰기 및 발표, 수학과의 통계 및 그래프의 이해, 과학과의 과학적 
지식 등을 프로젝트 수업 구성을 통해 연계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시민 역량 교육으로서의 
범교과적·융합적 의미를 가지는 측면이 있다.22) 
그런데 중등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입법교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법·정치교육
을 다루고 있는 사회과 및 유관 교과목에서 직접적으로 법률 및 조례 입법 실천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같이 다양한 교과목들을 범교과적으로 결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의 인지발단단계 등을 고려했을 대 가장 의미 있는 
입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시경쟁으로 인해 입법실천을 매개할 수 있
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대체적
으로 외부 또는 비교과 입법교육 활동(청소년의회, 모의입법캠프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21) 입법교육의 측면과 유사한 형성적 법교육을 주창하면서, 법인지발달이론의 함의를 제시하고 있는 논
문으로는 송성민, “형성적 법교육의 의의와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54-56면 참조.

22) 실제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가 주관하는 입법교육 연구포럼에서 부산 주감초등학교 이성철 선생 
등은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 운영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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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 9대 체크리스트>

(1)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신문기사, 통계자료, 논문 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리적인 입법 대안(목적)을 제시 및 설득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문제 사안을 다루고 있는가?

∙문제 사안에 관해 기존의 법령 및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문제 사안을 다루는 경우에는 입법이 필요없다.

(3) 제시하는 대안이 조례로 규정하기에 타당한 것인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규제)를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3)

총괄적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입법교육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
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등 교
육과정에서는 초등 교육과정과는 달리 사회과 및 유관 교과목들이 다른 교과 영역과는 분리되
어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외부 또는 비교과 활동 프로
그램이 더욱 의미 있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외부 또는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벤트성 입법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하던 기관들(국회 및 지방의회 등)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청소년의회라
는 이름으로 입법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교육내용이 대부분 체험형 이벤트
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내외부의 시민교육 및 입법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적 활용을 위한 입법 체크리스트(가이드라인) 제시

입법은 일반적인 정치과정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 규칙 정립에 관한 행위라
는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
들은 입법을 위해 어떠한 내용과 쟁점들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
론 이러한 체크리스트의 활용도는 학교 급별 이해수준에 따라 표현과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교육과정과 어느 정도의 조응성을 가지는 것인지도 매우 면밀하게 평가하
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다. 실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법교육 과정(조례)에서 활용
한 바 있는 입법 체크리스트(안)를 예시적으로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24)

23) 입법교육 연구포럼에서 종촌중학교 이경진 선생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의회교실(세종) 참여 사
례를 제시해 주었고(2021.11.03.), 북원여자고등학교 전윤경 선생(박사)는 비교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의입법캠프 사례를 제시해 주었다.

24)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여, 2020년에는 <고등학교 주권자를 위한 
입법교육>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5개교에서 입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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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약한(덜 개입적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가?

∙제시된 대안 이외에 덜 개입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덜 개입이고 제한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5) 조례(안)는 적용상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혜택(지원)을 주는 경우 그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한다.

∙유사한 사안의 경우 제시된 대안과 유사한 취급을 하는지 확인한다.

(6) 조례(안)의 문구와 형식은 명확성과 이해가능성을 가지는가?

∙조례의 문구와 형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석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조례의 문구와 형식이 이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과 준수가 어려워진다.

(7)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적절한가?

∙과도한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 조례의 집행이 어려워진다.

∙비용이 소모되더라도 조레 내용이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득할 수 있다면 입법이 가능하다.

(8) 조례(안)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안에 관한 조례라고 하더라도 그 조례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조례가 넘쳐나는 경우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9) 조례(안)는 입법과정에서 민주적 협의 절차를 거쳤는가?

∙문제 사안의 선정 및 대안 구상 단계에서 제기되는 반론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조례(안)의 입안단계에서도 구성원 간의 협의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 다수결을 통한 결정에 앞서 토론이 선행되어야, 그 조례(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

(3) 전문가 지원 및 입법 실천 연계

교육적 측면에서는 공동체 규칙 및 규범을 형성해 보는 경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
지만, 보다 의미 있는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법경험이 입법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시민교육이 궁극적으로는 정치교육적 함
의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 상황과 이해관계를 현실 정치와 연계하여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학습자 이익 상관성).25)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법규범 형성과정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입법대안을 보다 실무
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입법전문가들이 일종의 퍼실리테이터로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 현장 입법교육에서 이를 실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외부 입법교육 기관(국회 및 의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6)

또한 입법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출된 입법대안을 실제 국

25) 심성보 외,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북벤토, 2018). 
26)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는 입법대안의 도출에 앞서 법안 의제설정 및 대안 도출에 관한 토론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학생 멘토들을 교육하고 이들을 입법교육에 참여시켰다. 교수신문, 
경인교대·인천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최초 입법교육 시도”,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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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및 지방의회를 통해 발의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
들이 진지하게 고민한 대안들이 발의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경험
적 차원에서 정치적 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발의뿐만 아니라 실제 입
법으로까지 연결된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의 이러한 교육적 경험은 
최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10.19.)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참
여 역량을 가지는 시민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론을 대신하여

그간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법교육을 실천하기 위
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법교육을 또 다른 질적 발전을 위한 고민
을 수행해야 할 단계이다. 이는 사회의 발전 및 분화, 그로 인한 갈등 상황의 전개로 인해 사
회 곳곳에서 규범적 가치간의 충돌이 발생 또는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
히 기존 법질서 및 법규범의 준수가 아닌 새로운 규범 형성의 관점으로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입법은 비단 정치적 행위로서만 치부될 수는 없다. 입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수범자들의 행
위 준거로 법질서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이는 법교육의 맥락에서 절대 분리시켜 논의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존의 지식 중심 교육에서는 정치와 법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고, 입법은 정치 영역의 문제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입법 또는 법형성은 기본
적으로 문제 사실에 입각하여 규범 언어로 서의 처방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법적 판단과 유
사한 구조를 가진다. 또한 기존 법규범 질서와 정합적일 수 없는 입법은 사회의 혼선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입법교육은 법교육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또한 정치
교육과 깊게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법교육과 정치교육의 분리는 전문적 분화를 교육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교육의 퇴
보를 의미하는 측면이 있다. 법과 정치의 내적 연관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법은 주권자 시
민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영역인 것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의 정답(one right answer)
을 제공해 주는 도구로서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민주정치와 시민주권의 새로운 가능성은 법
이라는 제도적 그물망 속에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 어쩌면 이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
가 가지는 실제적 한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법교육이 법치주의를 한국사회에 안착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면, 이제 향후의 법교육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실질적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지점
에 입법교육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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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주제 3.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입법교육

전윤경(복원여고 교사, 교육학박사)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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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교육과 시민성교육
:입법교육과 사회과(정치・법) 교육과정의 접합점 모색을 통해

전윤경1)

Ⅰ. 서 론

  먼저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의 소속 학교는 2년째 모의입법캠프를 
운영 중이다. 모둠별로 참가하여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이
나 조례를 제안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율이 꽤 높았다. 
실제 학생들이 제안하는 법안 중에는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도 
있었으며, 법안의 형식면에서도 짜임새 있고 논리적인 법안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년간의 짧고 미숙한 경험으로 보완할 부분도 많았다. 먼저, 입법교육이란 
단순히 입법기술 관련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부터 
세부적으로는 입법절차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역량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었
다. 예컨대, 학생들이 제시한 법안 중에는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안도 있었다. 
입법안 제시하는데 있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한계와 범위를 철
저히 검토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안들
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준비・운영 과정에서 필자의 동료교사에게 받은 질문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입법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였다. 물론 사회과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치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으로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겠으나, 이는 추
상적인 답변에 그쳐 필자 스스로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질문은 입법교육과 시민성교육의 접합점 모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상 모의입법캠프에서의 한계 혹은 보완점을 보면 단순히 입법교육을 교수학습방
법 혹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만 인식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학 측면에서 유의미한 
논의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입법교육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정
치・법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주의나 정부형태, 정치참여 등의 정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사법, 사회법을 아우르는 법학 전반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외의 사회
과학 지식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글은 입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과의 접합점 모색을 목적으로 한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으로 입법교육이 현재의 법교육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기대

1) 북원여자고등학교, 사회과교육, 인권・법교육,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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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지니는 속성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상정하게 되면 
법교육은 상당히 수동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준법교육이나 생활법률(생활법) 교
육 정도로만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게 되면 교과교육학적 의미는 사라지고 단순히 법
의 내용 혹은 법률 조문의 내용을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학 전공자가 교육 
주체가 되는 것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된다.2)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교육이 갖는 시민성
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은 법교육이 갖는 오해 혹은 한계의 보완책 역할을 기대할 수 있
다. 이는 법교육 내부의 방향성 모색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외부적으로는 관련 기관간의 협업의 방향 때문이다. 과거 2000년 초반 「법교
육지원법」 입법과 함께 법무부의 법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이를 통해 
법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시
행 되어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속성상 정치권력이 변동하는 등의 
변화과정에서 그 정책의 안정적 시행에 있어 한계를 노출하게 된다. 또한, 학교교육과
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학교의 모든 교육 장면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간과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글은 교육과정에 관한 교과교육학 내부의 논의이며, 동시에  
입법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부(국가기관 혹은 정치인, 사회과학 연구자 등)를 
향하여 학교 내부의 현실로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목적을 지닌다. 
  

Ⅱ. 입법교육과 국가교육과정의 접합점 모색 1 : 사회과 교육과정 검토 

  입법의 문제는 행정부 관료나 정치인만의 담론 영역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이상 체
계에 부합하도록 시민의 의지 실현이 가능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심우민, 2014: 
172). 이는 사회과교육에서 강조하는 시민성 함양과도 일치한다. 특히, 정치나 법 영
역에서 ‘시민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찾아보면 정치적・법적 사고력, 가
치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능동적 참여,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력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된다.3)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지지지 
않았던 입법교육과 교육과정의 접합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87년 헌법 체제와 시민성 교육4)

  가. 87년 헌법 체제와 교육과정

  우리의 헌법 개정사에 대해 강경선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2) 이 부분에 대해 필자는 몇 번의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법 영역은 법학을 전공한 전문
가의 영역이라고 여겨 법학의 내용을 가르치고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과교육적 논의가 필요
한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들은 바 있다. 

3) 2015 개정교육과정, 정치와 법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을 참고함.
4) 전체적인 논의의 관점과 구조는 전윤경(2017)의 논문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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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제헌 헌법을 시작으로 1987년 제9차 개헌(제10호 헌법) 까지 헌법 개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개정 횟수가 잦았고, 주요 내용이 
정치권력자의 집권연장을 위한 중임 금지 조항의 수정 혹은 삭제가 아니면 선거방식
을 간선제 혹은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또한 개헌 추진 방식이 발췌개헌, 사사
오입 개헌 등 변칙적이었고, 개헌 추진 세력이 거의 언제나 집권자나 집권당이었으며, 
개헌의 정당성이나 정권의 정통성에 관한 자신감 상실 때문에 국민투표로써 정통성을 
조작하는 절차를 거쳤다(강경선 등, 2005: 28).”
  이러한 헌법 개정사로 인해 현재 학교에서도 헌법의 역사는 그리 밝지 못한 내용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러한 어두운 헌법의 역사는 교육과정 측면에도 연동되는데, 정치
교육에 관한 이재봉(1991)의 연구를 보면 시기별 정치교육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1
기(1945-60)에는 정치교육이 국가․사회적 필요 때문에 이루어졌으며, 2기(1961-72)에
는 정치교육이 안보와 민족・국가애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3기(1972-79)에는 
정치교육이 정권의 정책 목표에 따르고 있다고 보았다. 4기(1980-87)에는 여전히 국
가생활 영역과 통일안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옥일남, 2011 재인용). 
  이렇듯 국가교육과정(교육부 고시)은 정치세력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에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의 시작은 7차 교육과정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고시되어 약 2년간의 교과서 개발을 
마치고, 초등학교는 2000년부터, 중등학교는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었다.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1990년대 말, 2000년 초반은 시민성교육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87년 헌법 체제에 따른 변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시기이다. 전술한 바와 같
이 이전의 헌법 개정이 권력자의 정치권력 연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6월 항
쟁의 결과 탄생한 87년 헌법은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으로 평가 받는다. 그리고 이러
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1992년과 1997년 각각 고시된 6차와 7차 교육과정은 
그 영향을 직접 받은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용규는 6,7차 교육과정
기를 ‘국민적 자질’에서 ‘시민적 자질’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전환된 시기로 평가
한바 있다(최용규, 2005: 248).
  둘째, 그 중 7차 교육과정은 본격적으로 시민성 개념이 등장하고 교육에서 강조된 
시기이다. 6차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 1990년-1991년은 87년 민주화 이후의 시대
적 상황이 반영된 시기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국민 개념 대신에 시민 개념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김영석은 6차 교육과정은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 
했다기 보다는 미래의 사회상을 반영했다고 평가하였다(김영석, 2013: 15). 그렇다면 
교육과정에서 시민 개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7차 교육과정부터라 할 수 있
다. 
  셋째, 2000년 초반은 정치교육과 법교육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2008년 「법교육지원법」의 입법과 고등학교의 경우 ‘법과 사회’과목이 신설되었다. 이
로 인해 법이 기존의 정치과목에서 분리되었다. 이는 법교육 전반의 변화에 있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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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으며,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후 자치법정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 각급학교에 보급되었다. 그러나 자치법정 프로그램의 경우 법무부가 
주도한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여 사회과 교육과정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즉, 교수학습방법론의 하나로 이해할 뿐 자치법정 프로그램 자체가 법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거나 법교육의 관점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교육과정과 시민성 교육

  이상 논의 내용을 실제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1>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교육 목표・구성 방향・편성 방침 (2차-7차 
교육과정)5)6)

5) 표기된 각 교육과정별 연도는 초등학교(국민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를 표기한 것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연도는 시기별로 다르다. 

6) 이상 시기별 교육과정 내용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mobile.index2.do)에서 인용
함.

2차 교육과정

(1963)

<일반 목표>

1. 민주적 신념이 확고하고 반공 정신이 투철하며, 민주적인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독립 자존의 민족적 기풍과 아울러 국제 협조의 정신을 함양 할 수 있는 구체

적인 학습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3.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과 유용한 

기능 및 과학적 생활 태도를 기르는 데 직결되는 학습 경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학습 활동을 충분히 

포함하여야 한다. 

5. 건전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6. 국민 생활을 순수하고 명랑하게 하는 심미적인 정서 생활을 위하여 풍부한 개

성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형식적 추상적 지식에 치우쳤던 반공ㆍ도덕 교육을 쇄신하여 일관성 있게 지

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교육에 주

력하여야 한다.

3차 교육과정

(1973)

<일반 목표>

우리 나라의 교육 이념은 헌법과 교육법, 그리고 국민 교육 헌장에 명시되어 있

으며, 이 교육 과정에서 설정한 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는 여기에 바탕을 둔 것이

다.

<중략>　이 교육 과정에서 구체화된 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는 자아 실현,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의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괄한다.

가. 자아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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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의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각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예컨대, 1960년대의 2차 교육과정은 반공교육, 1970년대 3차 교육과정은 
자아실현과 함께 국가발전을 강조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나. 국가발전

다. 민주적 가치의 강조

4차 교육과정

(1981)

국민 학교 교육은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생활 태

도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밑바탕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1) 보건과 안전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한다. 

 2)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꿀 줄 알며,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 능

력을 가지게 한다. 

 3)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수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4) 자연과 사회의 이해를 위한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고, 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게 한다. 

 5) 기초적인 생활 기능과 근검 절약하는 태도를 길러, 자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게 한다. 

 6)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가지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

는 마음씨를 가지게 한다.

5차 교육과정

1987년

우리 나라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

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

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

략>

1. 건강한 사람

2. 자주적인 사람

3. 창조적인 사람

4. 도덕적인 사람

6차 교육과정

(199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가.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 

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다. 학생의 개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라. 교육 과정 편성ㆍ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7차 교육과정

(1997)

<추구하는 인간상>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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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1992년 6차 교육과정부터 ‘국가’ 개념이 사라지고 ‘공동체’, ‘개성과 창의’, 
‘문화’ 등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5차 교육과정에서는 홍익인간, 국
민, 인격, 자주, 민주시민, 민주국가, 인류 공영이라는 표현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과 
비교하여, 6차 교육과정 부터는 이러한 류(도덕성, 공동체 등)의 표현과 함께 창의적 
능력, 개성 등의 표현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셋째, 민주시민의 자질 혹은 민주시민 의식 등의 가치는 제시한 대부분의 교육과정
에서 서술하고 있으나,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컨
대, 2차 교육과정에서는 반공교육을, 3차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을 민주적 가치와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호(2013)는 당시(1960년대)의 시민 개념을 
‘반공시민’, ‘관제시민’으로 분석하였으며, 사회과 교육에서도 1980년대까지의 교육과
정기를 학문중심교육과정이 강조된 시기임과 동시에 냉전시대의 특수한 산물로서 ‘한
국식 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국민이 양성 되었던 시기로 평가한다(차경수・모경환, 
2014: 73). 즉, 시대적 배경에 따라 민주주의 이념의 해석도 그 의미가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상 <표1>의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등을 통해 유추하여 정리한 내용은 대략적인 
특징에 불과하나 전술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시대
적 가치가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2. 사회과 교육과정과 입법교육: 고등학교 정치・법교육과정 검토를 통해

  입법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정
치・법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가. 성격・목표

구분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성격

<정치>

사회ㆍ정치적 문제

에 대한 합리적인 의

사 결정능력 

<법과사회>

법적사고력

문제해결력 

법적쟁점 

적극적인 참여태도

합리적 분석 능력

<정치>

-정치 현상을 이해하

는데 필요한 기본적

인 지식을 습득.

-공동체 생활의 원리

를 파악하며 정치 생

활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

<법과사회>

법적 사고력

가치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법의식

준법정신

<법과 정치>

-법의 이념과 원리 및 

그 체계

-정치 현상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

-법적 사고력, 가치 

판단 능력 및 문제 해

결 능력

-법ㆍ정치 생활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

양 

<정치와 법>

-현대 민주·법치 국

가의 공동체 구성원

에게 요구되는 시민 

의식

-정치적·법적 사고

력, 가치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정치와 법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표2> 고등학교 정치・법교육과정상의 성격・목표 서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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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표2>를 통해 고등학교 정치・법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관한 내용을 보
면 정치와 법에 대한 고유 개념으로, 예컨대 정치 영역의 경우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법 영역의 경우 법적사고력, 기본권, 정의 등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과 함
께 시민성 혹은 민주시민 의식이 전 교육과정에서 고르게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치・법교육과정이 정치학과 법학이라는 내용학에 기반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사회과 교육과정 내에서 시민성 함양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의해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표3> 정치・법교육과정 상의 내용 체계 변화

목표

<정치>

-정치적 사실과 현

실에 관한 정보와 지

식을 습득하여 정치 

현상을 이해

-정치 현실과 문제

에 대하여 스스로 생

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치와 규범

에 따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정치 생활에 

참여

<법과사회>

-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 법적 

문제나 쟁점에 대하

여 합법적 판단 및 행

동능력

-정의 실현, 질서 유

지, 책임 의식을 가

지고 법 생활에 참여

<정치>

-정치 현상을 체계적으

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원리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

와 원리를 학습하고 정

치적 쟁점과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비판적 사

고, 종합적분석, 합리

적으로 의사 결정 능력 

<법과사회>

-기본적인 법이론 이해

-일상생활에서의 문

제 상황을 민주사회

의 법이념에 따라 합

리적‧합법적으로 해

결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 가치관  

<법과 정치>

-민주주의의 근본 가

치와 원리

-법·정치적 쟁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비판적 사고, 종합

적 분석,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법·정치과정에 능

동적 참여

-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민주시

민의 자세를 가지게 

한다

-법의 이념과 원리 

및 체계 이해

-일상생활 속 법과 

관련된 문제의 합리

적이며 정당하게 해

결하는 능력 함양

-기본적 권리 보장과 

의무가 이행되는 정

의로운 사회를 이룩

하는 데 필요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지식

과 기능 및 태도 

<정치와 법>

-법의 필요성, 기능, 

이념과 원리 및 체계

에 대한 이해

-법적 쟁점들을 합당

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법이 부여한 기본적

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민

주 시민의 자질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2,3

학년

<정치>

-시민생활과 정치

-정치 과정과 참여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국제사회와 정치

-정치발전의 과제

<법과 사회>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개인생활과 법

<정치>

-민주 정치의 발전

-국민의 권리와 의

무

-국가의 조직과 통

치

-정치 과정과 참여

-국제사회의 정치

<법과 사회>

-법생활의 기초

<법과 정치>

-민주정치와 법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우리나라의 헌법

-개인 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국제정치와 법

<정치와 법>

-민주주의와 헌법 

-민주 국가와 정부 

-정치과정과 참여 

-개인 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국제 관계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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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을 보면 7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정치와 법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통합교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 체계를 
보면 전반부는 정치, 후반부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름만 통합일 뿐 내용이나 주
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계적 통합에 대해 주제 중심의 통합을 
위한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현재까지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두 과목이 다시 각각의 과목으로 분리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통합 측면의 논의의 의미는 시민성 함양과 사회과학 지식의 전달이라는 사
회과교육의 전통적인 갈래에서 정치・법교육과정상의 내용체계는 후자의 목표를 구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법의 통합과 입법교육에 관한 아이디어는 후술한다. 

<표4> 고등학교 정치・법 교육과정상의 교육학습방법 서술 내용

  <표4>의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내용을 보면 사회과교육의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탐
구학습, 토론학습 등의 교수학습방법이 제시 되어 있으며, 특징적인 부분은 법 영역의 
경우 판례연구, 모의재판 등의 학습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법
교육의 경우도 교수학습방법 차원의 접근을 통해 입법교육에 관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과 법

-국가생활과 법

-법생활의 발전과 과제

-국가적 생활과 법

-개인적 생활과 법

-사회적 생활과 법

-범죄와 형사절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정치>

-실천 학습, 탐구 학습, 

문제 해결 학습, 의사 

소통 학습, 학습자 지향 

학습 등 활동 지향 학습

의 수업을권장한다

<법과 사회>

-판례 연구, 신문 자료 

활용, 모의 재판

<정치>

-탐구 학습, 토론 학습, 

의사 결정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논쟁 문제 

학습, 사회 참여 학습, 

NIE 학습, 현장 견학, 초

청 강연

<법과 사회>

-사회생활, 기본적인 

법 원리

-다양한 사례, 실생활, 

구체적인 법적 문제

-견학, 모의재판, 역할

놀이, 대화법 

-법 생활

-영화나 방송 드라마, 

유명한 판결, 일상생활 

<법과 정치>

-사회생활, 실생활

-탐구학습, 토론 학습, 

의사결정 학습, 문제해

결 학습, 논쟁 문제 학

습, 모의재판, 역할놀

이, NIE 학습 

-실생활과 관련된 풍부

한 사례

-실생활과 유사한 참여 

경험 

<정치와 법>

-사회생활, 기본적 원

리, 실생활

-사례와 체험 중심

-탐구 학습, 토론 학습, 

의사 결정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논쟁 문제 

수업, 모의재판, 역할 

놀이, 신문 활용 교육 

-실생활과 관련된 풍부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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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교육과정 내 입법교육은 법학교육이 아닌 시민성교육

  이상과 같이 정치・법 교육과정을 보면 사회과 교육과정 내에서 정치교육과 법교육
은 사회과학 지식의 전달 외에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입법교육의 실제적인 모습은 법학교육의 일
부로서가 아닌 시민성 교육의 모습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입법교육을 위한 새로운 과목을 만들거나 새로운 단원을 구성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존 교육과정 체계 내에서 새로운 과목 및 
단원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 과목간의 관계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존 입법학의 내용 체계에 비추어 정치・법교육과정과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정치와 
법)의 내용체계 내에서 입법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면 <표5>와 같다. 

<표5> 입법학 체계에 비추어 본 사회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가능성과 의의7)

7) 입법학의 연구분야와 내용은 심우민(2014: 68)의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연구분야 연구 및 교육내용

사회과(정치・법) 교육과정 연계 가능성과 의의

사회과 교육과정과의 

내용체계와의 연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근거하여)

그 방법과 의의

입법

이론

입법학의 학문적 성격

과 의의, 연구방법론 

또는 방향성을 성찰하

는 연구 분야

-민주주의와 헌법

(정치의 의미와 기

능, 민주주의와 법

치주의)

-입법학이 민주이념과 법치이념의 혼합

물이라고 한다면, 입법이론이나 입법정

책에 관한 내용은 ‘정치와 법’의 첫 단원

인 ‘민주주의와 헌법’ 단원 중 ‘정치와 

법의 관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

계’에 대한 설명에서 그 사례로서 입법

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형식적인 학습에 머물러 있

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개념에 대한 실

질적 사례를 제시하는 데에도 입법에 관

한 사항을 학습하는 것이 긍정적인 기여

를 할 것이다.  

입법

정책

문제 사안과 관련한 

정책 및 입법 목적과 

그에 따른 입법추진 

방향 및 수단을 결정

하는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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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표5>의 제안은 교육과정 내에서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먼저 사회과 교육과정 체제 내에서 접합점을 모색하는 것은 체계성 부족으로 인해 본
격적인 입법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상 입법교육의 모든 분야
를 사회과 교육과정으로 가지고 올 수도 없다. 그럼에도 현재 교육과정 체제 내에서 
소재를 개발하고 적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교과교육학적 측면에서 기존의 정치학과 
법학의 사회과학 지식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Ⅲ. 입법교육과 국가교육과정 접합점 모색 2
: 시민성교육으로서 입법교육의 가능성 논의를 위한 인접 개념 검토

1. 헌법교육: 정치와 법의 통합으로서 아이디어로서 입법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학계에서는 정치와 법의 통합의 아이디어로서 ‘헌법교육’을 제안한 바 있다.

입법

과정

법령 제・개정 절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민주국가와 정부

(국회)

-민주국가와 정부

(지방자치)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입법에 관한 내용

이 ‘민주국가와 정부’의 국회 단원에서 

입법절차에 관한 제도적 측면만 학습하

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단원에서 실질적인 입법과정의 참

여에 대해서 학습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관련 단원에서는 실제로 주민

발안에 관한 사항이 학습요소로 등장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과 연계한 조

례안 입법에 관한 학습이 가능할 것이

다.  

입법

기술

-법문 작성 행위와 절

차

-법규범 고유의 논리 

구사 및 표현

-교수학습방법론적 

접근

-입법기술 및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학습방법론 차원에

서 매뉴얼을 개발하여 서식을 사용하여 

법문을 작성하거나 입법평가를 하는 학

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

평가
-입법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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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진시원(2010)은 헌법이 지니는 정치성에 주목하여 정치교육과 법교육이 교
차지점으로서 헌법교육을 강조한 있다.
  정상우(2013)는 헌법교육과 법교육의 구분을 제안하였는데,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헌법교육의 위상을 강조하였다. 이러
한 측면에서 헌법교육은 법교육의 일부라기보다는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
초적인 교육으로 보았다. 
  이처럼 헌법교육의 정치와 법을 아우르는 그 속성과 위상에 주목한 선행연구가 있
었다. 그러나 현실의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은 7차 교육과정 이전 법 과목을 따로 두
지 않았던 시기에는 정치 과목의 일부로, 그 이후 법 과목과 정치 과목이 따로 존재
했던 7차 교육과정부터는 헌법 내용이 정치 과목과 법 과목에서 각각 분리하여 다루
어지는 등 헌법교육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그 부침이 심했고 변화의 폭도 컸다. 
  이러한 헌법교육을 입법교육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있다. 김명정(2018)의 연구는 
정치와 법의 통합을 위한 아이디어를 입법교육에서 찾았는데, 기존 ‘정치와 법’ 과목
이 내용의 분절성, 학습요소의 과다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법교육
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안은 다음과 같다. 

<표6> 입법교육 중심 고등학교 ‘정치와 법’ 내용체계안 (김명정, 2018: 20-41)

  이러한 정치와 법의 통합 아이디어로서 헌법교육이 지니는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교과교육학적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영역 내용 요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헌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국민 주권과 민주 국가의 운영
・국민 주권의 실천 방법

・정부 형태의 구성과 작동 원리

입법의 원리

・정치과정의 다양한 참여 주체와 역할

・대의 민주주의와 입법의 원리

・법규의 구조

・입법 과정의 실천

법규의 적용과 해석
・행정부와 법규의 적용

・사법부와 법규의 해석

준법의식과 우리 사회의 발전
・준법의식과 법치주의의 실천

・시민 참여와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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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치와 법의 통합 아이디어는 기존의 사회과학의 내용 체계에서 벗어나 시
민성 함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과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보면 교과교육학
적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기존의 학문적 내용 체계도 중요하겠으나, 시대
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과목을 만든다는 것은 그동안 교과교육학에서 쌓아 
놓은 연구 업적을 현실화 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입법교육을 교육방법론 측면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것
은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자치법정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2000년 초반부터 법무부가 주도한 자치법정 프로그램은 많은 학교에서 실시된 바 있
다. 그러나 현재는 그 관심도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가 교육
과정 측면에서 보면 자치법정을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교육과정 상에서 
모의재판, 역할놀이 학습 등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입법교육의 경우는 법학에서도 
‘입법학’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교수학습방법론 측면의 접근과는 다
른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과정 체계에 대한 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와 법의 통합의 아이디어로서 입법교육을 헌법을 중심으로 내용
을 구성하는 안은 일정한 한계도 존재한다. 즉, 정치와 법의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는 
학습량 조절에도 일정 부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정치학과 법학의 학문적 내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통합의 아이디어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치’ 과목과 ‘법과 사회’ 과목을 ‘법과 정치’ 과목으로 통합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기존의 사회과학 내용체계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었
음을 상기해야 한다. 당시 정치와 법의 통합에 따른 학습량 증가의 문제를 지적한 의
견의 바탕에는 기존에 사회과학 내용체계에서 각 학문별로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포
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법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아이
디어는 기존의 정치교육과 법교육이 가지고 있던 내용 요소를 대부분 덜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2. 주권자교육(선거교육): 정치참여교육으로서 주권자교육이 갖는 한계

  일반적으로 주권자 교육은 선거교육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선거는 정치참여의 가장 기본적으로 형태로 다루어진다. 교육과정에서 선거교육에 대
한 내용체계를 보면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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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2015 개정교육과정 초‧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정치 영역)8)

영

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정

치

민주주의

와 국가

현대 민주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헌법

을 통해 실현되며, 우리 헌법은 국가

기관의 구성 및 역할을 규율한다.

민주주의,

지역 사회, 

공공 기관,

주민 참여,

지역 문제 해결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 참여

정치, 

민주주의, 정부 

형태, 지방 

자치 제도 조사하기

분석하기

참여하기 

토론하기

비평하기

의사 결정

하기

정치과정

과 제도

현대 민주 국가는 정치과정을 통해 시

민의 정치 참여가 실현되며, 시민은 

정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한다. 

생활 속의 

민주주의, 

민주 정치 

제도

정치과정, 정치 

주체, 선거, 

시민 참여

국제 정치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국제기

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국

제 질서도 복잡해지고 있다.

지구촌 평화,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남북통일

국제 사회, 

외교, 

우리나라의 

국가 간 갈등

  이상 <표7>의 내용 중 선거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정치과정과 제도’ 단원이
다. 내용 체계만을 가지고 선거교육의 방향성을 유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간략히 
보면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
용 요소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민참여 혹은 지역 문
제와 관련된 사항이 제시되었으며, 5-6학년에서는 범위가 확대되어 민주주의 관한 내
용요소가 제시되고, 중학교에서 구체적인 정치과정과 선거제도에 관한 요소를 제시하
고 있다.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의 선거 관련 내용의 성취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사회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6사05-03]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탐구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성취기준 해설>
[6사05-03]에서는 학급 임원 선거나 학급 회의 등과 같이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민주주의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봄으로써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 및 태도를 함양하
도록 한다.

중학교 사회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9사(일사)04-02] 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
관에 대해 조사한다.
<성취기준 해설>

8)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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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일사)04-02]에서는 선거가 대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하고, 선거의 기본 원칙과 제도, 기관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
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정치과정과 참여>
[12정법03-02]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선
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성취기준 해설>
[12정법03-02]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제도화된 정치과정인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선거 제도의 방향을 탐색
한다. 

  이상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선거 관련 성취기준을 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현행 학교 선거교육은 양적 측면에서 고등학교 ‘법과 정치’(현재 과목명이 
‘정치와 법’으로 변경됨.)를 제외하고는 정치참여에 관한 내용의 수록 빈도가 낮으며, 
질적 측면에서는 정치참여에 관한 부분이 지식 중심의 내용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보았다(김명정‧송성민, 2014: 248).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측면에서 접근한 바 있다. 선거교육
의 목표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표8>과 같다.

<표8>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측면에서 본 선거교육의 목표 (전윤경, 2021)

   
  선거교육에서 법과 제도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부분을 법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선거관련법은 원칙적 자유
와 예외적 규제의 입법원칙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법에 규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금
지되는 부분을 규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김재선, 2016: 75 ; 손형
섭, 2016: 89). 그러나 이 두 가치(선거의 자유와 공정)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규범
적으로 보면 자유선거와 공정선거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는 동시에 반대로 현
상적으로 보면 두 원칙은 상호 대립적 요소를 지니기도 한다(전광석, 2009: 

선거의 자유 측면 선거의 공정성 측면

-정치참여율 높이기

-자유의지에 기반한 정치의식 형성과 결정

  :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논쟁의 경험

-자유로운 정보수집과 검증

-정치적 중립성 요구와 정보왜곡 방지

-주체자의 공정한 중립자형으로서의 역할 요구

-사회적・정치적 신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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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96).9) 
  즉, 선거교육에서도 규범적으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기반한 선거교육의 목적이 
상호보완적인 목표 설정이 되어야 함에도 선거교육의 현상적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측면을 강조하게 되어 선거의 자유 측면의 교
육 내용(상기 자유선거 원칙 기반 선거교육 목표)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전윤경, 2021). 
  이처럼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교교육에서 정치참여교육으로서의 주권자 교육은 일정
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주권자 교육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
은 거시적으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교육 현실에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즉, 
현실의 정치 현상을 교육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 교육현실에서 늘 정치적 
중립성 혹은 교육의 중립성 논쟁이 발생하였다. 예컨대, 교과서에 현직 정치인을 소개
하는 것을 금기시 하는 것, 교육청에서 실시한 모의선거교육에 대한 위법성 논란 등
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10)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교육이 갖는 가능성은 정치참여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갖는
다. 예측일 수 있으나 입법교육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쟁에 덜 기속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업시간에 구현되는 입법교육을 상상해 보면 시민으로
서의 권리 보장과 침해에 관한 사항이 입법 논의가 중심을 이룬다면 이는 정치적 중
립성 논쟁이 아니라 권리교육인 동시에 정치참여교육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할 것이
다.  

3. 법교육: 법교육에서 준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이견이 있겠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 법교육(Law 
Related Education)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준법교육’에 있다고 본다. 이에 대
한 근거는 ‘법’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법철학자인 박은정 교수는 ‘전문가의 
법’과 ‘문외한의 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법에 대한 내용
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법률가들은 
법의 출처, 그리고 그 연원의 권위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법전을 정의를 담은 문서로 읽어야 한다고 여기는 데 비해 법률가들은 이것을 특수한 
기술적 문서로 읽는다(박은정, 2009: 309 ; 전윤경, 2016 재인용).
  이를 토대로 보면 학교 법교육은 단순히 법학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평가 절하
할 수는 없다. 다른 교과교육학이 그렇듯이 법교육의 경우도 일정한 교육목표(예컨대.  
민주시민의식 함양) 성취를 위해 사회과학의 지식을 재구성하고 이를 교육과정 구성
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로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증진’,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의 개발’, ‘가치 및 태도의 명료화’ 등을 제시한

9) 이상 인용은 김재선, 손형섭, 전광석의 인용글은 전윤경(2021)의 글에서 재인용함.
10) 이에 대한 부분은 전윤경(2021)의 글을 참고함. “전윤경(2021),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원칙에서 본 

선거교육: 모의선거교육에 대한 교육주체간의 관점 비교를 통해, 법과인권교육연구, 14(3), 게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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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성혁 등, 2013: 26-28).11) 그리고 이 부분에서 법교육만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준법의식 함양은 중요한 교육적 가치 지닌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준법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준법 관련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

구분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

초등

사회

[6사02-06] 법의 역할을 권리 보호와 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기른다.

[6사02-06]에서는 시민의 권리 보호, 사회질서 유지 등에 기여하는 법의 역할과 필요

성을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을 실천하

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고등

통합사회

[10통사04-02]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

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10통사04-02]에서는 인권과 헌법의 관계,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제도

적 장치 등을 다룬다. 준법 의식과 함께 정의 실현, 인간존엄성 실

현 등을 위해 시민 불복종 등 시민 참여의 의미와 필요성을 함께 

생각하고,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이처럼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준법교육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준법을 강
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조우영(2006・2014)은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학교 준법교육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조금 순화해서 해석하면) 준법교육이 일방적 가치교육으로서
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12)  
  또한, 위 교육과정을 보면 준법을 강조하는 것이 당위론적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을 
뿐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예컨대,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헌
법, 인권, 준법, 정의실현, 시민불복종 등의 개념들이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의미와 위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인권과 준법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관계 설정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는 쉽게 유추해 낼 
수 없어 보인다.13) 
  즉, 법교육에서 준법교육은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단순히 당위론적 
수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형식적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다. 

11) 박성혁 등(2013), 법교육학 입문, 도서출판 GMW.
12) 조우영은 준법교육의 타당성에 관한 글을 두 차례 발표하였다. 
    조우영(2006), 학교에서의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 법교육연구, 1(2), 123-134.
    조우영(2014), 학교에서의 준법교육의 타당성 재론, 법교육연구, 9(3), 153-186.
13) 인권과 준법에 관한 논의는 전윤경(2019)의 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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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이론적 구성없는 준법교육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입법
교육은 법률의 입법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준법교육 의미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소결: 입법교육의 위치와 역할

  이상 시민성교육으로서 입법교육의 가능성 논의를 위해 인접 개념을 검토하였다. 
그 대상으로 헌법교육, 주권자교육, 법교육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당 각 인접 개념이 
갖는 의미와 시민성교육 차원에서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입법교육이 갖는 의
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었다. 
  헌법교육의 경우 정치와 법의 가교역할, 통합의 아이디어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정
치・법교육과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개정을 앞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치과목과 법과목이 분리되는 안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치와 법의 통합을 통한 입법교육의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
인다. 
  주권자교육의 경우도 선거 관련 법과 제도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은 주권자교육으로
서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교육과정상의 내용 체계가 학
년이 올라갈수록 법과 제도 중심의 내용 구성이 되면서 선거의 공정성 측면이 강조되
고 있다. 이는 정치참여교육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주권자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입법교육은 정치참여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교육은 준법교육이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준법교육이 지니는 내재적인 한
계 혹은 오해로 인해 시민성교육에서 강조하는 민주시민의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는 없다. 즉, 입법교육의 준법교육 보완 혹은 상호작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Ⅳ. 결론: 교육과정 내에서의 입법교육의 설계

  본 글은 학교교육 내에서 입법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근
거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입법교육은 법학교육이 아닌 시민성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입법교육을 위해 새로운 과목 혹은 단원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 제
약이 많다. 그리고 단순히 교수학습방법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입법교육이 갖
는 의미와 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없다. 그렇다면 입법교육적 요소와 내용을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의 연
계 방안과 그 의의를 제시하였다. 
  둘째, 입법교육은 유사한 혹은 그 역할이 중복되는 인접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
기 때문에 헌법교육이나 법교육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일
견 타당한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논의의 목적과 의미는 기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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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관성을 깨는데 있다. 과거에도 교육계(좁게는 사회과)에서는 과목 간의 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모학문 간의 폐쇄성으로 인해 학문적 관성을 하루아침에 깨는 것의 어
려움을 경험하였다.14) 이러한 부분에서 입법교육은 교과교육학적 의미와 시민성교육
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법적 시민성’ 함양을 위
한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법’은 시민성교육의 핵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육과
정에서 법은 ‘정의를 담은 문서’가 아닌 ‘주어진 것’ 혹은 기술(기능)적 의미의 ‘법률’
로만 인식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 아래에서 
입법교육은 본래의 의미 그대로 법을 능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민성교육에 딱 맞는 옷이 될 수 있다. 

14) 과목 간 통합에 있어 학문적 관성에 관한 표현은 진시원・이종미(2008: 239)의 글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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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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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3.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입법교육

김혜정(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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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육과정과 입법 교육에 대한 소고

김혜정1)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과 경험을 생생하게 담은 발제문을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
다. 입법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그리고 사회과 교과과정과의 접합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하며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과 교과과정에서 법질서 준수 또는 준법 의
식을 갖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법규범 형성에 관련된 동
태적 과정도 학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 내 입법기관이면서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에 사회문제 등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이 규정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헌법률 또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법령 정비 사업
을 통해 제ㆍ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실제 입법은 동태적 과정으로
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치열하게 조율하는 역동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이므로, 이러한 입법과정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따라서 사회과 교과과정에서 법과 관련된 내용이나 입법절차에 대해 학습할 때에도 
단순히 법과 관련된 지식적 내용을 익히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서 입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
니다. 현행 법령 수는 법률 1,554건을 포함하여 4,821건2)이며, 올해 제ㆍ개정되어 공포된 
법령 수가 2,135건3)인바, 연도별 제ㆍ개정되는 법령 수만 보아도 얼마나 활발하게 법령들
이 제ㆍ개정되는지 알 수 있고 내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 실현이나 조직 개편 등

1)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연도／구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계
2021 1,577 1,839 1,405 4,821
2020 1,524 1,790 1,355 4,669
2019 1,484 1,722 1,326 4,532

2)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통계(‘21. 12. 1.자 기준)
    <연도별 법령 건수 현황>

연도／구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계
2021 706 745 684 2,135
2020 952 1,040 874 2,866
2019 667 849 785 2,301

3) 
  <연도별 공포법령 건수 현황>

- 77 -



을 위해 법령 제ㆍ개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 내용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없이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법
령은 다양한 이유로 끊임없이 제ㆍ개정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
다. ’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치과목과 법과목은 분리되는 것이 확정적이라면, 청소년들
에게 현재 정부나 국회가 법령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여러 
통로(channel)를 통해서 국민들은 입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부 등은 그 의견
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만이라도 알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관 부처에서 법령안이 성안되면 원칙적으로 40일간 입법예고4)를 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 외에도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은 국
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을 발굴하고 개선ㆍ정비하는 창
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헌법 등에 대한 법적 지식 외에
도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능동적이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상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와 
법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 문제해결력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성 교육의 일환으로 정치ㆍ법교육과정의 연계 가능성까지 검토해 주신 부분 
등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단원 중 ‘정치와 법의 관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
계’ 부분에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사례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다면, 헌법과 법률의 관계(헌
법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법률로 구체화되는지 등) 및 참정권에 대해서 피상적인 내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 제8장(지방자치) 제
1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
다”는 부분이 올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8조5) 등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자
치입법권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
령에서 제한·규정할 수 없음) 등을 찾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를 

4)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
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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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반하는 다른 법령들을 정비하는 사례 등을 살펴보거나,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주민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9조6)와 「주민조례발
안에 관한 법률」7) 등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알아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좀 더 생동감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입안을 해 보는 경우 입법과정을 능동적으로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법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입법형식이나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입법평가는 올해 「행정기본
법」8) 및 같은 법 시행령9)의 제정으로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앞으로 입법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feedback)을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

6)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2022. 1. 13.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
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
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8) 행정기본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2021. 9. 24. 시행]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

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9) 행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정ㆍ시행]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3.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③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
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ㆍ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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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발제자님 모두 사회과 교과과정의 일부로서 입법교육을 위해 기관 간의 
협업에 대해 강조하고 계신데, 법제처 등 정부기관의 입법교육 등이 개선하여야 할 사항 
또는 요청하실 사항 등이 있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제문을 
보면서 정부기관 등의 청소년에 대한 입법 프로그램이 학교의 교과과정과 별개가 아닌, 학
교 교과과정을 고려하여 연계적ㆍ통합적 입법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에 대해 공감합니다. 정치적ㆍ법적 사고력, 가치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능동적 참여, 비판
적 사고, 의사결정력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되는 ‘시민성 함양’이라는 사회과 교육의 지향점
을 관련 기관에서 공유하고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협업하여 입법교육이 안정적ㆍ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와 같이 불합리한 법령 정비ㆍ개선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만
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과 함께 쓰는 법령’ 프로그램에 고등학교 참여단을 60명으로 상
향 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집중 시행하는 등 미래 세대가 입법에 관
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 등 시각적 이해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법령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해 법령정보를 그림과 함께 제공하는 ‘한 눈에 보는 법령정보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부터 제공(‘21. 12. 15.)할 예정이오니, 법과 
관련된 사회과 교육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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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2. 시민교육과 입법교육

주제3.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입법교육

손상식(광운대 교수)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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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손상식*

Ⅰ. 제2주제 : “시민교육과 입법교육: 학교 법교육의 계열성과 맥락을 중심으로”과 관련하여

  1. 발제자님의 ‘시민교육과 입법교육’에 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법과 

입법 교육의 중대성을 다시금 일깨우게 하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발제문은 법학의 

한계 극복의 방안으로 입법학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입법교육의 필요성으로 연결시

켜 시민교육의 차원(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은 

이와 관련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발제문 2쪽에서 “[법학교육과 법교육 간의] 차별성은 그 내용적 범위와 난이도를 제외

하면 매우 유사한 구조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3쪽에서

는 “법학교육과 법교육은 그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자가 어떤 점에서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

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 5쪽에서는 “법교육이 법학교육의 계열성을 따르게 되는 경우 기존 법실무상 정립된 지

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열성 

즉, 법교육에 있어 법학교육과의 체계 유사성이 곧 ‘지식의 단순 전달체계’로 귀결된다고 보

는 것은 선급한 판단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이나 형법과 같이 사례(판례)가 

중시되는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그렇다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콘텐츠 

구성’을 이와 동일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제자께서도 언급

한바와 같이 ‘헌법’과 ‘기초법학’은 특히 가치판단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

존 법실무상 정립된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그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

다.

  4. 그리고 9쪽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법교육지원법’에서는 청소년 등에게 ‘법에 관한 지식

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등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지식 전달’을 경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법이 개선(개

정)되어야 하는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법(학)교육’과 ‘입법교육’은 분리하여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의 제정과 관련해서도 기존 법률로써 현안에 대한 대처가 미

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新)法을 만들게 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기존의 ‘법지식’은 

입법에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법지식 전달’ 

부분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고, 컨텐츠 구성 방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것은 11쪽에 나오는 ‘정치에 관한 지식’과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게가 상호보완

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5. 10쪽 이하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과목의 정치교육 관련 내용’ 중 정부형태, 

권력분립, 지방자치, 정치참여, 정당 등의 내용은 헌법에 관한 것이고, 그밖의 것은 국제법

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발제자께서는 ‘정치에 관한 지식’을 교육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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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담고 있다고 하면서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원론적으로는 “주어진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교육받

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과연 이것이 고등학교 차원에서 가능할지는 의문이 들고, 이

것은 결국 교재의 컨텐츠 구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사의 일정한 역량이 뒷받침되어야만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2013년 1월말에 ‘중·고

교 사회과 교사 헌법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바 있는데요, 이것이 현직교사들에게는 현실적

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들은바 있습니다.

  6. 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12쪽에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에 비추어서 “헌법의 기본원

리, 민법의 기본원리, 형사법의 죄형법정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정치적으로 구성되

었으며, 어떻게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과 과정이나 교재의 컨텐츠 

구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역량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헌법재판연구원이 법과 정치 관련 과목과 같이 전문가의 특강이 필

요한 경우, 학교의 신청받았던 것처럼, 전문가로 하여금 방금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강

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유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지방의회 등)과 합의를 통해 전문가의 특강이 필요한 경

우 학교가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개개인에게 지워진 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

다. 이것은 결국 15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문가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1) 이와 유사하게 11쪽 이하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에 나타난 성취기준들’ 중 민주주의, 법치

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 등은 헌법에 관한 것이고, 민법(재산관계, 가족관계), 형사법(죄형법정
주의, 형사절차), 노동법(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등은 개별 법률에 관한 것으로 각각의 영역에 따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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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3주제 : “입법교육과 시민성교육: 입법교육과 사회과(정치․법) 교육과정의 접합점 모색을 통해”과 관련하여

  1. 이번 발제는 고등학교에서 ‘법’이나 ‘정치’에 관련된 최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발제문은 대체로 이러한 과목들과 관련해서 ‘입법교육과 시민성교육’

에 관한 것을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로 보입니다. 토론은 발제자께서 주장

을 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에 관해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2. 3쪽에 “고등학교의 경우 ‘법과 사회’과목이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법이 기존의 정치과

목에서 분리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정치’라는 과목 안에 ‘법’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인지요? 그래서 ‘법’과 관련된 독자적인 과목(‘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되었다

는 것인지요?

  3. 8쪽에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정치와 법이 통합교과로 구성되었으나, 그 내용 체

계는 기계적 통합으로 전반부는 정치, 후반부는 법으로 구성되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이 두 과목이 다시 각각의 과목으로 분리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발제

자께서는 양자가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지요?

  하지만, 12쪽에서는 “정치와 법의 통합 아이디어로서 헌법교육”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법과 정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각의 과목으로 분리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과 모순

되지 않는지요? 2021년도가 불과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이 아니라, 

‘정치와 법의 분리’에 근거하여 ‘입법교육과 시민성교육’에 대해 논해야 하지 않을지요? 특

히, ‘정치와 법의 통합에 따른 학습량 증가의 문제’는 ‘정치와 법의 분리’ 체계를 취하면 문

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4. 11쪽에서는 ‘헌법교육’을, 13쪽에서는 ‘선거교육’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요, 사실 선

거교육이라는 것도 헌법에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헌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조직과 작용을 정하고,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내 최고법”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헌법

총론’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기본권’ 부분(권리장전)과 ‘국가권력구조’2)(정치제도)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예컨대 헌법은 선거권(제24조), 피선거권(제25

조)을 보장하고 있고, 이것은 선거제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

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서 각각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국회

의원과 대통령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교육과 선거교육이 분리

될 수 없고, 선거제도는 국가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점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15쪽에서 ‘법학교육’과 ‘법교육’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준법교육’에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사회규범 중의 하나로서 그 속성에 따라 금지

2) 전통적으로는 이를 ‘통치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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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명령규범, 상황규범, 혹은 생활규범 등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법에서 규

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사결정규범으로서의 성격’(혹은 행위

규범)과 그 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법원에 의해 그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는 측면

에서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강제규범)을 갖는다는 점에서 양자를 ‘준법교육’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구별할 실익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7. 16쪽에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헌법, 인권, 준법, 정의실현, 시민불복종 등의 개념

들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관계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들 내용은 ‘헌법에서 전부 다루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체계적으

로 이해한다면, 관계설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준법’은 헌

법과 관계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으나, 헌법은 ‘법 중의 법’, 즉 국

가의 최고법이고 따라서 헌법도 규범력이 있는 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도 준

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컨테츠 구성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직교사들이 – 특별과정 수료 등을 통해 - 헌법 전체를 이해

한다면, 교사 개개인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8.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7쪽에서 또 “개정을 앞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치과

목과 법과목이 분리되는 안이 거의 확정적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 

‘입법교육’은 어디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할지에 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헌법은 정치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의제도, 선거제도, 공무

원제도 등을 포함한) ‘정치제도’ 부분과 (인권, 준법, 정의, 시민불복종 등을 포함한) ‘기본권

(헌법총론 포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양자가 단절관계에 있지는 않고 유기적인 연관성

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법의 통합에 따른 학습량 증가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분리해서 교육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학교에서도 

양자를 헌법1, 헌법2로 구분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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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3.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입법교육

김효연(고려대, 법학박사)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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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교육과 시민성교육:입법교육과 사회과(정치・법) 교육과정의 접합점 
모색을 통해” 토론문

 
김효연

 입법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련 교육의 내용 및 지향점 등을 제시한 발표문을 통해서 연관
된 중요 쟁점들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부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발제문의 내용에 큰 이견이 없기때문에 주제와 연계된 일부 내용에 대한 첨언과 
질문의 제시를 토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입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과의 접합점 모색을 주된 목적으로 제시하면서  
입법교육이 현재의 법교육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의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법교육이 지닌 한계와 입법교육의 의의를 다음과 같
이 상설하고 있습니다. “법이 지니는 속성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상정하게 되면 법교
육은 상당히 수동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준법교육이나 생활법률 교육 정도로만 그 의미
를 평가절하하게 되면 교과교육학적 의미는 사라지고 단순히 법의 내용 혹은 법률 조문의 내
용을 전달하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입법교육이 갖는 시민성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은 법교
육이 갖는 오해 혹은 한계의 보완책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입법의 문제는 ... 민주주
의가 이상 체계에 부합하도록 시민의 의지 실현이 가능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교
육과정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입법교육의 실제적인 모습은 법학교육의 일부로서가 아닌 시민
성 교육의 모습을 띠어야 한다.”라고 하여 입법교육의 의의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의 전반적인 기조는 입법교육이 민주시민의 교육과의 연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 역시 발표문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발표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참여교육으로서의 주권자 교육에는 현실적으로 한
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의 정치 현상을 교육의 영역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한 한계
로 정치적 증립성 혹은 교육의 중립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입법교육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
성의 논쟁에 덜 기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적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입법교육이 기
존에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 중 주권자교육으로서의 선거교육보다 정치적 중립성의 논쟁에서 
덜 기속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정치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입법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치의 문제, 특히 정치적 사안과 관련하여 
대립적 가치의 충돌의 문제는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입법교육 역시 민주시민 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민주주의가 
지닌 속성에 대한 이해 역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시민성은 정치적 공동체의 의사결

1)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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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치의 충돌을 상대적 가치주의에 입각하여 대화와 토론를 통하
여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용 및 참여의 자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민주시민의 자질 즉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인 입법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논쟁적 사안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
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주권자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제도의 교육
에서 문제된다고 제시한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입법교육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
다. 선거와 입법, 양 자 모두는 헌법을 전제으로 한 것으로 헌법의 특성인 (사실적 측면에서
의) 정치성은 양 자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이에 대한 함양의 방안의 지향점에 관한 저의 소견을 제시하
고자 합니다.
  민주시민의 자질은 각 시민이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윤리적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
면서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 혹은 구성원과 관련된 정책 
등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자질이 
형성된 시민은 스스로의 정치적 견해를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것을 실
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참여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시민들의 이와 같
은 역량의 함양에 전제가 되는 것은 교육이며 시민에 대한 교육수준에 따라 시민의식과 자질
의 형성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습득된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기반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발표문에서 민주시민교
육의 내용으로 제시된 선거교육과 입법교육은 시민의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인식
과 선거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다는 인식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민은 이에 필요한 의식과 역량을 갖추어
야 합니다. 민주적 제도와 기구가 완비되어 있다하더라도 시민이 그 제도와 기구에 생명을 불
어넣을 의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장식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
주의는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정착되지 않으며 시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정치, 사회문제
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및 능동적 실천이 전제될 때 공고화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민주
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의 핵심역량을 내면화하고 시민적 주체성을 함양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
의적 사회통합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해 지배원리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생활양식으로 작용될 수 있
는 이해로 그 틀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즉 민주주의가 정치지배의 형식이기 이전에 사회 구
성원 개인의 인간적 삶의 양식으로써 모든 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등
한 존엄성을 보장하는 공동생활양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의 전달에서 탈피하여 민주시민교육은 자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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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가진 시민적 주체의 형성을 기반으로 둔 후 민주적 가치관, 민주시민의 능력 및 행동능
력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은 탄생한다. 그러나 시민은 형성되는 것이다.’라는 말과 같
이 시민성은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축척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경험
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전반적으로 
‘지식’은 전달하나 전달된 지식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환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자질인 시민성은 자율성, 참여의식, 연대성을 요소로 합니
다. 특히 자율성은 자유로운 선택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 수행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방향적인 지식전달에 목표를 두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일방향적인 지도(teaching)에 의해 학생의 학습(learning)이 압도되는 현상을 일상
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학교의 교육현실에서는 시민교육이 목표로 하는 시민성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현 교육시스템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아는 것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식이 아닌 참여와 실효성(참여
의 효과의 실효성 담보)이 병존할 수 있는 방법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입법교육이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영역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시
행되고 있는 교과목들과 비교하여 갖는 차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출된 차별성이 시민성의 
함양과 어떻게 연계되어 발전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입법교육의 교과내용의 편성과 그리고 실
현의 구조의 구성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발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입법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독일의 정치교육의 기본원칙인 보이텔스바흐합
의(Beutelsbach Consensus)을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발표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동 원칙을 우리나라 교육영역에 적용해야 하는지, 적
용된다면 적용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 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이텔스바흐합의(Beutelsbach Consensus)
첫째,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즉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한다. 
셋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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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주제 4. 인권침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손유은(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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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어떻게 가르칠것인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교육을 중심으로-

손유은1)

[ 목 차 ]

I. 서론

Ⅱ. 인권침해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종류 
  3. 우리나라 법학에서의 인권  

Ⅲ. 중학교 사회2교과서의 분석
  1. 분석목적
  2. 교과서의 내용

Ⅳ. 인권침해, 어떻게 가르칠것인가? 

V. 결론 

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본 발제문은 2021 한국법과 인권교육학회 인권교육 소모임에서 발표하고 토
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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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권침해, 어떻게 가르칠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가장 오래,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은 ‘인권’ 그 자체였다. 오랜 기간 수많은 학자들이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며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을 빼놓지 않은 것은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
을 왜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이는 인권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권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많은 서적과 논문을 참고하여 
인권을 정의하면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지만,2) 그 다음 단계인 “그렇다면 인권은 무엇인가?(내용)”에 대한 답을 내리기
는 상당히 어려웠다. 즉, 인권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도 인권이 담고 있는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찾을 수 없었고, 인권종류를 정독하고 나서야 
인권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 후, 소모임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 이유를 “인
권의 불확정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로 보편성이라는 힘이 있지만, 불확
정성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3) 즉, 50년 전에도 인권은 있었지만, 그 때의 인권과 
지금의 인권이 같지는 않을 것이고, 50년후의 인권은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일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인류는 인권을 성문화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 시도중 대
표적인 것이 국가의 최고규법인 헌법에 인권을 성문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문
화된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한다.4)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자 인간을 위한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일수록 인간의 존엄성을 두텁게 
보호하기 때문에 발전적이다. 같은 견지에서 인권은 사회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얼마
나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적 징표가 되기도 한다. 인권이 더 나
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재라는 관점에서 인권교육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을 교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첫째, 인권 그 자체를 가르
치는 것과 둘째, 인권침해를 가르치는 것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이 왜 필요한 것
인지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하더라도 정작 인권침해를 현명하게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인권은 그저 책속의 명목적인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이 명목적
인 권리가 된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도 후퇴할 것이며,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
게 될 것이다. 즉, 인권침해를 교육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
제가 된다. 만약 인권침해를 잘 가르칠 수 있다면, 학생들은 인권을 실재하는 권리로 
받아들이고, 인권을 보호받기 위한 행동을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현재 인권침해의 학습을 다루는 교육과정은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과정에서 찾아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1-09-27 최종확인. 

3) 정필운·박선웅,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학습의 개선 방안 –법학과 사회학의 통합적 
접근-”,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법법과인권교육학회, 2020, 11면. 

4) 정필운·박선웅, 앞의 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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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 본 발제문에서는 특히 중학교 사회과 교과과정 중 6단원 인권과 헌법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침해가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앞으로 인권침
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Ⅱ.에서는 인권침해와 구
제방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Ⅲ.에서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과정 중 6단원 인권과 
헌법부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
하며 인권침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였다. 

II. 인권침해

   1. 인권의 개념 

   인권의 개념을 설명하는 가장 흔한 서술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
리”이다.5) 이러한 인권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등장했는데, 인간 본성의 도덕법칙은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자연법 이론,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자연권보호에 두는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6) 1789년 프랑스 혁명 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보면, 인권을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서술하고 있으며,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
라고 하여 특히 자유, 평등, 저항의 권리를 인권으로 천명하고 있고,7) 1776년 채택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천부인권(天賦人權)의 사상을 바탕으로 신체 보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인권으로 제시했다.8) 또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의무교육과 사회보장 등 사회권적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9) 당대의 인권담론
은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까지 보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특히 인
권을 실정법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사회가 그 인권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서라도 보호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와 같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서구 국가들이 인권 개념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삼고 실정법으로 기본
권을 보장하기 시작한 가운데 20세기 전반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1-09-27 최종확인; 인권개념은 특정 문화라는 맥락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실현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인권이 특정 문화속에서 발현된 경우 인권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차원에서의 생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어떤 것이 인권에 속하는지, 그것
의 내용을 둘러싼 실질상의 논쟁이 있다. 둘째, 인권목록에 속한 권리들을 어떻게 해석지를 
둘러싼 해석상의 쟁점이 있다. 셋째, 권리를 현실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지를 둘러싼 실행형태상의 논쟁이 있다. 서구의 학자 잭 도널리는 셋째 차원인 실행형
태의 차이점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고, 둘째차원인 해석의 차이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첫째 차원인 인권의 실질은 문화를 초월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효제, 『인권을 찾아서』, 한울, 2018, 57-58면.    

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본용어』, 2020, 16면. 
7)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16면. 
8)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16면. 
9)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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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인권 인권의 목록들 

1세대 인권:
자유권적 인권
시민적·정치적 

영역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노예나 노예적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량학살과 같이 인간의 존엄을 말살한 일들을 겪으며 인권
의 보장과 보호가 각 나라 정부에 맡겨져 있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진전
되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다.10) 그 결과 1945년 유엔은 ‘헌장’에서 평
화, 발전과 함께 인권을 유엔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하였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이후 각종 국제 인권조약이 만들어져 인권이 국제규범으로 확립되었
다.11)

   인권의 국제규범화와 함께 “인권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이제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인권은 보편성, 양도불가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가진 
권리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다.12) 이와 동시에 “인권의 내용”에도 포커스가 집중되면
서 인권의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다.13) 그 결과 ‘세계인권선언’에서 기본적 인권이 열
거되었고, 1966년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 외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 보다 구체적인 
권리들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14)

   2. 인권의 종류 

   인권은 불확정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
라서 현재 인권이라는 점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시도되고 있는 권리들을 특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인권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은 인권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이다. 프랑스 법률가인 카렐 바사크는 인권을 1세대 인권(자
유권적 인권), 2세대 인권(사회권적 인권), 3세대 인권(연대권 또는 발전권)으로 분류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세대 인권(자유권적 인권)은 국가로부터 불간섭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2세대(사회권적 인권)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이며, 3세대(연대권 또는 발전권)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권리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15) 

10)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16면. 
11)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16면. 
12)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16-17면. 
13)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16-17면. 
14)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16-17면. 
15) 구정화,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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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세대 인권:
사회권적 인권 
경제·사회·문화

적 영역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급 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의식주와 의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에 대한 권리

3세대 인권:
연대권 또는 

발전권 
연대·집단 영역 

∙자결권: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과 경제사회적 발전을 자유
롭게 추가할 수 있는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권
∙인도주의적 재난구제를 받을 권리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그림1]

 3. 우리나라 법학에서의 인권 

   법학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또는 
“기본적 인권”으로 풀이되는데, 이 때문에 기본권을 곧 [그림1]과 같이 인권의 일부로 
해석하기 쉽지만 기본권이 곧 인권은 아니며, 기본권에 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논
란이 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주체가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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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에는 국민만 가지는 권리와 인간이라면 누구
나 가지는 권리가 있다”고 하여 모든 기본권이 국민의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는 판시를 하였다. 이 사건은 외국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문제된 것으로 이
에 대해 다수의견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이
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
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의견(재판관 김종
대)은 “기본권을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나누어 인간의 권리에 대
해서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은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며, 이 사건도 우
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므
로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라고 해석하고 있다.16) 한편,  
『헌법』은 제11조에서 제39조까지에서 개별 기본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특히 제37조는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본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인권 역시 인간의 존엄을 위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권리로 이에 따르
면 인권과 기본권은 [그림2]과 같은 관계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본권이 
인권을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경우 국가가 법으로 
정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존엄을 위한 권리인데, [그림2]와 같이 이론
구성을 하게 되면 인권에 속하는 일부 권리도 이후에 만든 법으로 제한 할 수 있는 

16)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판례집 24-2상, 567-574면, 580-5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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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것이 되어 어색하다. 물론,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
다고 되어있어서 기본권 중 인권에 속하는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본질
적인 부분“과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따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도 
남게 된다.17) 이런 점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 수호라는 목적 측면에서 유
사하나 [그림3]과 같이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없는 별개의 권리로 보되, 서로 영향
을 끼치는 권리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같은 견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인권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
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정법상 권리 또는 이미 관
습이 될 정도로 형성된 인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규정한 것으로 미래를 향해 형성되고 
있는 인권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법학에서는 주로 기본권이나 기타 실정법상 권리를 중요한 골자로 하여 인권
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떠한 사례가 인권침해가 되는지 여부보다 기본권침해
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고, 실정법상 제도 중심의 구제방법을 제시하며, 경우에 따라 
기본권제한 이론을 통해 인권침해의 정당성 여부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인간 존엄성
의 수호라는 인권의 취지와 더 나은 사회 형성을 위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서는 인권과 기본권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론구성 할 필요가 있다.18) 

17) 타인의 인권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인권의 한계를 기본권의 제한
이론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권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 배려와 공공 의식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
신아, “인권과 의무, 책임의 관계, 인권의 제한”, 법과인권교육학회 소모임 발표자료, 2021, 
참조. 

18) 이수경·정필운(2018)은 제3의 인권개념의 도입을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권을 협의의 
인권으로 하되, 협의의 인권과 기본권(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권리 협약 등 국제규범에서 
보장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실정법상의 인권)을 광의의 인권으로 재개념화한다. 이러한 인
권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이 무리없이 이해될 뿐 아니라, 인권과 기본
권의 관계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인권’이라는 같
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맥락에 따라 다른 범위의 인권을 지칭하게 되므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수경·정필운, “인권, 무엇이라 가르칠 것인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의 인권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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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국가나 시민이 또 다른 시민의 인권을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역시 인권의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정의내릴 수는 
없다. 인권이 사회나 시대, 관습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거나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는 변화하는 권리인 것처럼 인권침해 또한 마찬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인권은 처음부터 모든 사회에서 모두가 공감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인권은 
대부분의 경우 소수에 의해 먼저 주장되고 다수에 의해 ‘이런 것이 인권이라고? 말도 
안돼.’하는 거부의 과정을 거쳐 아주 조금씩 보호받기 시작하는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종차별금지나 여성투표권의 보장 등은 불과 몇 세기 전까
지만 하더라도 절대 당연한 ‘인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 상당히 복잡하고 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야 비로소 ‘인권’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인정되지 않던 인권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정되기 시작하면
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존엄, 상대의 존엄에 대한 사고를 확장한다.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또 다른 
인권의식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것이 인권의 역할이며,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이다.19)  
   실정법상 권리구제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인권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수호
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괄시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정법상 권리구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 
법·제도적인 구제방법을 활용하고, 실정법상 권리구제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인권침해
에 대해서는 집회, 시위, 정치적 투쟁, 청원, 저항권의 행사, 나아가 프랑스의 권리혁
명과 같은 혁명 등의 구제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중학교 사회2 교과서의 분석 

  1. 분석 목적 

   현재 중학교 사회과 교과과정 중 인권침해의 학습을 다루는 교육과정은 6단원 “인
권과 헌법”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목

제1호, 법과인권교육연구, 2018, 44면. 
19) 실정법상 권리는 인권과는 달리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해석의 문제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시각에서 다수가 수긍할 만한 것인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정법 자체가 사회적 필요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실정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의 역할과는 다른 부분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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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래엔
사회2

I. 인권과 헌법 
 1. 인권 보장과 기본권
   인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2. 인권 침해와 구제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는 어떻게 일어날까?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3.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헌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다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B
금성출판사

사회2 

I. 인권과 헌법 
 1. 인권보장과 헌법 
   인권보장, 왜 중요할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무엇일까? 
  2. 인권 침해와 구제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는 어떻게 나타날까? 
   침해당한 인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3. 노동권 침해와 구제 

<사회과 교육과정의 학습목표>  

[9사(일사)06-01]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
는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탐구한다. 
[9사(일사)06-02]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기관에 의
한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9사(일사)06-03]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표는 (1)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이해,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의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탐구 (2) 인권침해사례 분석,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방법 조사 (3) 헌법에 보장된 근로
자의 권리 이해, 노동권 침해사례와 구제 방법 조사이다.20)

   즉, 인권과 실정법상 권리인 기본권을 혼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학습
구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2. 교과서의 내용

   가. 목차 

20) 교육부 고시(제2015-74호), 사회과 교육과정,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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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노동권 침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C
비상출판사

사회2 

I. 인권과 헌법 
 1. 인권과 기본권
   왜 인권을 보장해야 할까?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권리는 무엇일까?  
   ③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는 무엇일까?
  2. 인권 침해와 그 구제 방법 
   일상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인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3. 노동권의 내용과 그 보호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일까? 
   노동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구제받을까? 

A
미래엔
사회2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14면) 
 인권은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

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14면) 
 천부인권(14면)
 국가의 법으로 정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국

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음(14면)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시

B
금성출판사

사회2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13면)
 피부색, 성별, 나이, 재산, 종교 등이 다르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

유롭고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살 권리를 갖고 있음(13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13면) 

  3종의 사회2 교과서의 목차를 비교한 결과, 미세한 어구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I.
인권과 헌법이라는 표제하에 1. 인권(보장)과 기본권(헌법), 2. 인권침해와 구제, 3.노
동권(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목차만 두고 보면, 인
권과 기본권의 개념, 인권침해와 기본권의 침해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며, 3.에서 개
별적인 기본권인 ‘노동권’이 등장하여 체계상 중복되어 보인다. 
   Ⅱ.에서 상술하였듯이 인권과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 수호라는 목적 측면에서 유사
하고, 서로 영향을 끼치지만,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없는 별개의 권리로 각각 별
도의 단원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 인권의 개념 

- 104 -



 천부인권(13면)
 국가가 보장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존재하는 자연권이자 모든 사

람에게 차별없이 부여된 보편적 권리(13면)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3조 제시

C
비상출판사

사회2 

 인간은 존엄함(12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자유, 재산등이 보장되어야 

함(12면)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12면)
 인권사상은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근대를 여는 시민혁명의 원동력이 

됨. 그 결과 인권보장에 관한 문서들이 등장했고, 각국의 헌법에 규정
되기에 이름(12면)

   3종의 사회2 교과서에서 제시한 인권의 개념을 비교한 결과 인권을 ‘인간이면 누
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가지는 권리’, ‘인간이 존엄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등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건대, 내용적 측면에서 차이는 없으나 인권의 개념을 천부인권성을 강조
한 인권의 정의(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보다는 인간답게 살기 한 권리,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 등 그 존재의 목적을 강조한 정의로 제시하는 
것이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추후 인권을 인권침해의 구제방법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인권의 개념 뿐 아니라 인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권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례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는데 인권이 보장하고자 하
는 가치에 대한 인식 없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인지 역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A교과서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와 제2조를 제시하며 인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가
치 중 일부를 단순히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B교과서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 
내지 제3조를 제시한 후,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찾아보라고 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인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하
고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인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이다. 각 교과서가 기본권의 개념을 설명할 때 기본권의 종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여 그 이해를 돕고 있듯이 인권이 보장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가치별로 설명을 
제공하여 추후 인권침해부분을 학습할 때 침해된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명확
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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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래엔
사회2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14면)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임(14면)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

구권, 사회권으로 분류함(14면)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16면) 

B
금성출판사

사회2 

 헌법에 보장된 인권(13면)
 헌법에 인권이 규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적 의무로 인식되고, 국민은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구제받을 수 
있음(13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으로 분류함(14면)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15면)

C
비상출판사

사회2 

 인권 중에서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권리(14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

구권, 사회권, 평등권으로 분류함(14면)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16면)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
며 물질적 풍요 뿐 아니라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의 토대가 된
다. 

   다. 기본권의 개념 

   3종의 사회2 교과서의 기본권의 개념 부분의 서술을 비교한 결과, 기본권을 “헌법
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 “헌법에 보장된 인권”, “인권 중에서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
하는 권리”로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이 이상에서 살펴본 교과서를 통해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까지를 학습하였다
면, 인권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가진 권리”로,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된 인권”으로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를 무엇
이라고 볼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기 
곤란할 것이다. 특히 3종의 교과서가 모두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 서술하며 일부 기본
권의 주체는 인권에서 설명한 ‘모든 인간’이 아니라 ‘국민’임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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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래엔
사회2

 국가나 단체, 또는 다른 개인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19면)
 인권감수성: 나와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20면)
 활동: 인권침해 사례 찾기, 침해된 인권 찾기, 인권침해 발생이유 분석

하기 (19-29면)

B
금성출판사

사회2 

 다른사람 또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인권침해라고 함(19면)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해서는 침해된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법
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제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함(19면)

 사례: 인권침해사례 분석하기(인권침해장소, 인권침해한 사람(기관), 인

자유권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인간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
다.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평등권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모
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정권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정권에는 국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 국가의 중요한 정
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권 등이 있다. 

사회권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이다. 사회
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있다. 

청구권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청구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미래엔, 『사회2』, 2018, 14면>

   또한 인권과 기본권을 같은 선상에 두고 본다면, 기본권이 아닌 인권을 무력한 것
으로 받아들이고, 제도화되지 않은 인권의 신장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을 무용
의 것으로 평가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인권감수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Ⅱ.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인권과 기본
권을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권리로 상정하는 것을 전제로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에 대
한 체계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라. 인권침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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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침해받은 사람(단체), 침해된 인권내용)(19면) 

C
비상출판사

사회2 

 국가 또는 다른 시민에 의하여 인권의 내용이 훼손되는 것((18면)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기관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함(18면)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19면) 
 사례: 인권침해사례(인권침해가 되는 이유, 차이와 차별 구분하기 등)

A
미래엔
사회2

 국가기관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19면)
 법원: 민사재판은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나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음. 형사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인권을 보호함. 헌법소원심판은 공

   3종의 교과서의 인권침해 서술을 비교한 결과, 미래엔의 사회2 교과서는 인권침해
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금성출판사와 비상출판사의 사회2 교과서
는 인권침해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자의 교과서
를 학습한 경우, 인권침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금성출판사의 사회2 교과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권침해시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해서는 (1)침해된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2)법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제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정작 인권의 내용(종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침해된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즉, 
인권침해가 되는지를 판단할 규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례를 보며 인권침해가 될지 안
될지 여부만을 생각해보는데서 그치게 되므로 침해된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인
권을 구제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구제책은 무엇일지 쉽사리 떠올리기 어렵게 되는 것
이다. 
   예컨대, 미래엔의 사회2 교과서를 통해 해당 부분을 학습하는 학생의 경우, 인권
을 천부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인권침해의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할 것인데 제시된 
사례(자격시험 결과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하는 것)가 인권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라고 한다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 교사가 인권침해사례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왜 인권침
해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고, 이 때 필연적으로 인권 중 어떤 권리를 침해
한 것인지 언급하게 될텐데 그러한 설명 역시 아무런 바탕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생소
한 문언적 의미만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 인권침해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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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심판하는 제도임(19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권고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역할
을 함.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19면)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가 권리를 구제해줌.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았을때는 언론중재위
원회가,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때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20면)

B
금성출판사

사회2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20면) 
 법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은 누가, 어떻게 침해하였느냐에 따라 다름. 개

인이나 단체가 인권을 침해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재
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20면)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
구할 수 있음(20면) 

 입법기관이 법제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는 입법청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20면) 

 행정기관이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행정싶만이나 행정소송을 통해구
제를 요청할 수 있음(20면)

 사법기관이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결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음(20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함, 국민권익위원회-국민의 고충민원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
선,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함,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상담, 민사, 가사 사건 소송대리 등 법률구
조사업 수행(20면)

C
비상출판사

사회2 

 인권침해를 누가했는지에 따라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방법
과 다른 시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나뉨(20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법원의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에 위
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국가기관에의 청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음(20면)

 다른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법원의 민사소송, 인권침해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 검찰에 고소하여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음(20면)

   3종의 교과서의 인권침해의 구제 부분 서술을 비교한 결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기관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래엔 사회2 교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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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별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소개하고 있었고, 금성출판사 
사회2 교과서는 인권침해의 주체별 구제방법과 기관별 업무범위를 소개하였으며 비상
출판사 사회2 교과서는 인권침해의 주체별로 나누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설
명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A교과서를 살펴보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으로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개하고 있지만,21)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
권침해의 개념과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학습 없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이해가 단순한 문언상의 이해에 그칠 가능
성이 높아 실질적인 적용에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
로 교과서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교과서에서는 법원을 “재판을 통해 권리
를 구제”할 수 있는 곳으로 소개하며, “민사재판은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
을 때,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나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중략) 형사재판
은 범죄행위로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범죄
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실정법상 권리 침해에 
관한 서술으로 앞서 다룬 인권침해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침해된 
인권의 종류와 침해한 주체 및 행위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입체적으로 받
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 보여진다. 둘째,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인권을 보호
한다”고 서술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심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
권의 보장과 인권의 보장의 개념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 내용의 깊은 이
해가 어렵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의 모습에 대한 학습이 없
는 상태에서는 해당 문언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22) 셋째, 국가인권위
원회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
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의 범위로 취급하는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23) 이에 

21) 미래엔, 『사회2』, 2018, 19면. 
22) 이는 필자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범하는 논리

적 오류가 될 수도 있다.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

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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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인권침해의 구제기관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
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집행 등으로 피해
가 발생했을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략) 권리를 구제”하고,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
해를 보았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때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24) 이러한 구제방법의 이해를 위해서는 침
해된 인권의 내용과 침해주체를 먼저 학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과서는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과 절차를 알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끝을 맺고 있는데25) 이러한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
해서는 먼저 침해된 인권의 종류와 침해의 행위자를 먼저 학습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
다. 
   현재 살펴본 모든 교과서가 인권침해에 대한 실정법상 구제방법을 소개하는데서 
그치고 있으며, 그 외의 구제방법(집회, 시위, 정치적 투쟁, 청원, 저항권, 혁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사회과 교육과정의 학습목표에 인
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인권교육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구제방법 교육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보완
이 필요하다.   

Ⅳ. 인권침해, 어떻게 가르칠것인가? 

  매년 “인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인권”에 대한 월간 검색량은 3만
건에 달하며,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사람의 40% 가량은 10대일 정도로 인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은 상당하다.26) 불과 십수년전만 하더라도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청소년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이제는 인권을 모르는 청소년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인권을 바탕으로 학교 교칙의 인권침해여부를 다
투며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다.27)

  이와 같이 인권의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인권교육의 중요성 역시 함께 강조되고 있
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권침해 시 어떤 구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 미래엔, 앞의 책, 20면. 
25) 미래엔, 앞의 책, 20면. 
26) 블랙키위, 

https://blackkiwi.net/service/keyword-analysis?keyword=%EC%9D%B8%EA%B6%8C 
참고. 

27) 영남일보, “대구 사립고서 ‘두발 규제’ 수년째 논쟁... ‘인권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
장”, 2021-09-10,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9090100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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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일사)06-01] 인권의 개념과 인권의 역사를 통해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이해
한다.  
[9사(일사)06-02] 인권의 종류와 인권의 구제방법을 안다. 
[9사(일사)06-03]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분석한다. 
[9사(일사)07-01]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개념과 종류를 알고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를 탐구한다. 
[9사(일사)07-02]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안다. 
[9사(일사)07-03] 일상생활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방법을 조사한다.  
[9사(일사)07-04]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예시1]

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인권침해를 묵과하거나 묵과하기
를 종용받는 사례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28) 
   인권침해의 개념과 그 구제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본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될 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
고, 이를 통해 인권이 명목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재하는 권리임을 여실히 느낄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인권의식 제고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
만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의 학습과정은 몇가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며 인권침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글
을 마무리한다. 첫째,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학습 단원을 분리하고,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에 대한 체계정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과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 수호라
는 목적 측면에서 유사하고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선
상에서 논의할 수 없는 별개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과서는 이를 
한 단원에서 혼재하여 논의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인권과 관련한 청
소년들의 질문 중에는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를 묻는 것이 많은데, 이는 인권과 기
본권을 같은 선상에서 학습하게 되어 개념적 혼동을 겪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예
시1]과 같이 인권과 기본권의 학습단원을 분리하여 각 권리의 관계를 학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침해의 개념과 침해된 인권의 종류, 침해 행위자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사례학습이 필요하다. 인권에 대해 교육하는 주된 목적중의 하나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
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29)인데,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사례만으

28) THE FACT, “광주 청소년노동자 47%, 부당한 대우·인권침해 발생시 ‘참거나 그만뒀다’”, 
2021-01-12, http://news.tf.co.kr/read/national/18369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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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인권침해 

발생여부 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의 종류 침해 행위자 구제방법 선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 

1.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나요? 
2.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인권을 침해하였나요? 
3. 누가 인권을 침해하였나요? 
4. 인권을 침해받은 A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5. A의 행동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시2]

로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배우기 쉽지 않다. 인권침해사
례를 보고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해된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인권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 인권
의 종류를 학습하지 않고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침해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다르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
하다. 셋째, 인권침해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방법(실정법상 구제방법 및 
그 이외의 수단)의 제시가 필요하다. 현행 교과서는 실정법상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들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들만 나열하고 있어 부족하다. 그 이외
의 구제방법(집회, 시위, 정치적 투쟁, 청원, 저항권의 행사, 나아가 프랑스의 권리혁
명과 같은 혁명)들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며 아래 [예시2]와 같이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사례연습을 추가하여 실제 스스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가이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9) 교육부 고시(제2015-74호), 사회과 교육과정,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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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어떻게 가르칠것인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교육을 중심으로-토론문

손진희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나타내며, 사람
을 존중한다는 이념 하에 개인의 주체적 권리를 제도화시킨 것이다(나인정, 2021). 인
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 가치를 모두 포함한 학습을 의미한다.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인권과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을 이
해하고 인권의 가치를 행동에 옮기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자료 등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인권의 개념처럼 다양하게 정의가 제
시되고있다.  인권교육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순 없지만,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보
면, 인권교육이란 “인권을 교육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인권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볼
수 있다. 
 인권침해란, 국가나 시민이 또 다른 시민의 인권을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
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간한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권
상담은 2002년 2,830건에서 2020년 28,182건으로 895.8% 증가하였다. 인권관련 민
원도 2002년 7,878건에서 2020년 44,688건으로 44,688건이 증가했다. 검찰, 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도 2002년 1,032건에서 2020년 12,813
건으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인권침해 유형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종교, 출신지
역 등으로 방대했으며 차별행위 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것은 장애(31.9
배)와 학벌·학력(23배), 가족상황(13배), 나이(12.7배), 사회적신분(11.2배) 등이 많은 
증감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년동안 인권과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와 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
다. 
 국가인권위원회(2020)의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편이며,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은 차별보다 인권침해가 조
금 더 강했다.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매우+다소)는 응답은 32.4%, 
‘심각하지 않다’ (별로+전혀)는 응답은 69.6%였고, 우리나라의 차별 정도가 ‘심각하
다’(매우+다소)는 응답은 33.7%, ‘심각하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은 66.3%이었다. 
‘본인의 인권이 존중’(매우 존중+존중받는 편)된다는 의견 79.4%에 비하면 낮은 편이
지만, 전반적으로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우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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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인권존중의 가치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지만 여전히 인권침해와 차별은 존재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교육을 중
심으로 인권침해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글에 공감하는 글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
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인권교육이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도해
야 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중심 
되는 인권교육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철
학이나 가치에 따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공감도 필요하다(경상남도 교육청, 2019). 또한, 인권에 대한 교육인지, 아니면 
인권을 위한, 혹은 인권을 통한 교육인지에 따라서도 인권교육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인권교육의 개념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용어들에 대한 사전 이해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 올바른 인권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손유은박
사님께서 제시해주신 인간 존엄성의 수호라는 인권의 취지와 더 나은 사회 형성을 위
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서는 인권과 기본권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론구
성 할 필요가 있다는 글에 공감한다. 

 둘째, Lister는 인권교육의 목표를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s), 기능(Skills)으
로 분류한다. 지식, 태도, 기능은 교육내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경상남도 교육청, 2019). 성취기준
은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체계를 수업과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리스터에 의하면, 인권교육의 목표는 내용과 분리될 수 없기에 지식, 태도, 
기능과 같은 내용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
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경상남도 교육청, 2019). 

<그림 1. Lister의 인권교육 목표>
자료: 경상남도 교육청(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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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교육도 인권침해의 개념과 침해된 인권의 종류, 침해 행
위자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사례학습이 필요하다. 즉, 지식적인 면에서는 인권 침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권침해의 범주와 개념, 사회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과 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교육해야 
한다. 인권침해와 관련된 태도 면에서는 자유와 관용, 공정성, 진리와 추론에 대한 존
중과 같은 절차적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적으로는 비판적으로 정보
를 처리하고 인권 친화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실천 기술과 인권과 관련한 쟁점에 참여
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례기반학습(Case-Based Learning)
은 일화 혹은 시나리오와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그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명료화하여 학습해 가는 방법이다. 여기에서의 사례는 인
문학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실적 맥락을 제공하고 문제
의 분석과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인권침해 교육에서도 학생들이 일
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침해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을 뷰카(VUCA)의 시대라고 한다. 뷰카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
(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합성어이다. 우리는 복잡
하고 불학실한 환경에서 다양성을 요구받고 있다. 사회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와 사회적 갈등도 다양해질 것이다. 인권의식은 교육을 통해 향상할 수 
있다. 뉴노멀 시대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진행되
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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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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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윤혜순 교수

  유엔은 1989년에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유아에

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조건 없이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는 

유아에 대해 근대 이후 수동적으로 보호받고 미숙한 존재라고 여겼던 인식에서 능동적

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가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전

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2003)에서도 

유아의 특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권교육 과정 모형을 개발

하였다. 201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계성 차원에서 유아 인권교육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와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였다. 이는 유아교육과정 안에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실행하기 위한 교사 역량 강화와 인권교육 관련 요소와 교육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 인권 이야

기 이론편과 실제편(2014)을 기획하여 유아의 알권리를 발달 수준 따라 알기 쉽게 접근

하도록 함으로써 유아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2009년부터는 매년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해 어린이 인권 도서 전국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중에 유아용 추천 도서는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림책으로 선정되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라는 두 개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내는 독특한 예

술형식이다(Nikolajeva, 2005). 유아들은 알기 쉬우면서도 예술성까지 담고 있는 그림들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글들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도 있는 인

권상황들을 간접 경험하면서 인권 의식들을 내면화하고 인권 친화적인 태도들을 갖게  

될 수 있다. 유아들은 문학의 공간에서 등장인물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다(서정숙, 남

규, 2010). 그림책이라는 문학 작품을 접하면서 감정이입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인권그림책을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순회전시를 

하면서 유아들에게 인권상황을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해 생각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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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장인물들과 공감하면서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 친화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책을 통한 유아 인권 관련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인권그림책의 

효과성 연구가 대부분이다. 먼저 그림책을 매개로 한 인권교육 활동은 유아의 자아존중

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미나, 백현옥, 2015). 

이지현(2016)은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인권교육이 유아의 인권 인식 및 배려적 사고를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림책에 기초한 통합적 인권교육 활동은 유아의 

인권 관련 태도 및 배려하는 사고와 친사회적 행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조영례, 

2019), 그림책 활용 인권교육 활동을 통한 인형극 놀이가 유아의 기본적 권리를 비롯한 

자유, 평등, 경제적 권리 인식에 유의미한 결과를 준다는 연구(박경애, 이경주, 2020)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의 효과를 고려하여 김정화(2015)는 인권 관련 그림책 

54권을 선정하여 그림책의 장르, 출판 시기, 국내 및 수입 도서 여부와 인권 관련 그림

책이 다루고 있는 유아 인권의 하위범주 및 구체적인 내용, 문학적 요소에 따른 이야기 

전개 등을 분석하였다. 고수희(2017)는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

된 인권 관련 그림책을 중심으로 생활주제, 활동유형, 전달 매체, 장르 및 인권 관련 내

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권그림책에 대한 특성 그리고 유아 인권 범주와 관

련지어 어떤 인권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양적 분석에 치우쳐 있고, 유아 인권을 범주별로 나누어 내용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

체적인 접근은 미흡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어린이 인권 도서 목록을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순회

전시를 통해 인권 도서를 알리고 있는 것은 유아들이 인권 친화적 태도를 갖는 데에 도

움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정된 유아 인권그림책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와 연계되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국가 수준

의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을 규정해놓은 공식적인 

지침서(교육과학기술부, 2009)이기 때문에 유아들 대부분이 참여해서 배우고 있다. 

생활주제란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동안 경험하는 또는 마땅히 

경험해야 하는 내용들을 동질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묶은 것으로 정

의한다(교육부, 1995).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생

활주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선정된 인권그림책이 효과적으로 활용되

는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 관련 다양한 인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인권그림책을 선정할 때 유아 인권교육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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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도서 목록에 수록된 유아 인권그림책

을 선정하여 그 특성과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향후 유아 인권교육

을 위해 효과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그림책 선정과 활용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어

린이도서 목록에 수록된 유아 인권그림책의 일반적 특성(장르, 출판 시기, 국내/국외 도

서)은 어떠한가?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도서 목록에 수록된 유아 인권그림책은 누

리과정의 생활주제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가?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도서 

목록에 수록된 유아 인권그림책은 인권 관련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

지 기본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아동권리협약, 1989).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기의 아동권리 이행(Implementa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은 당사국에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에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

불어 유아의 이익과 관심, 발달에 상응하는 능력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들의 권리와 책임

을 훈련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아동에게 참여적이고 권한 부여

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UN, 2005).

  우리나라는 아동 권리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시도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유아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

다(이양희, 2011).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에 유치원 시기부터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의 내용과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는 유아 시기가 도덕적 가치판단이나 자아개념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학습된 개념, 태도, 가치관 등이 생애 전반에 걸쳐 계속되기 때문이다(김숙자, 김현정, 

장윤정, 2008). 유아기는 일상적 생활 문제와 구체적 인권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권리에 관한 태도를 기르는데 결정적인 시기이다(구정화, 1998). 자기중심성의 특성에서 

점차 타인의 견해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유아기에 인권교육을 시작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알고, 자신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경험할 수 있어서 더 효

과적이다(이양희, 2011). 나아가 유아들이 인간의 권리를 배움으로써 초등학교 학생이 되

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고려할 수 있다(Smith, 

2008). 특히 이 시기는 신체 조절능력이 발달하고 자신의 신체와 감정 등에 대해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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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자기조절능력 및 긍정적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유아 인권교육의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이지연, 2016).

  이와 같은 유아기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2003)는 세계인권선

언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

성을 가지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수준까지 인권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여기에

서 유아 인권교육과정의 기본 목표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기본생

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 첫째, 유아는 가

정과 유아 교육기관, 사회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임을 의식한다. 둘째, 

안전과 청결, 공평함,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의 낮은 수준에서 유아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한다. 셋째,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 줄 아는 태도를 기르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근대 이

후 유아가 미숙하고 보호받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극복하고 청소년만이 아니라 유아도 

스스로가 인권 의식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자신의 

권리만이 아니라 타인과 동식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기

르는 자율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 인권교육 목표는 유아들이 인권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인권적 가

치·태도 함양을 통해 인권 친화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이양희, 2011). 유아 인권에서 지식 영역은 인권 이해하기로 자신

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시작이다. 기능 영역은 인

권 친화적 행동하기로 자신이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타인이 권리를 존

중해야 할 책임 의식을 기르는 단계이다. 가치·태도 영역은 인권 침해에 민감

해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나와 주변의 인권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하는 방법

을 모색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김인숙, 2011). 그러므로 목표는 유아

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인권 친화적 행동을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영역의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인권의 개념과 내용은 추상적이며 가치의 문제일 수 있기에 유아에게 인권을 가르친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인권은 개인 내면의 문제와 관련되어 생활에서 무엇

이 인권인지, 어떻게 접근하고 배워야 할지 알기 어렵다(박정선, 2016). 따라서 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 나이에 따라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유아가 인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근거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며, 자신과 타인들의 권리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에 따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좀 더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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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ardon, 1995). 이를 위해 유아가 일상에서 접

할 수 있는 인권이해와 인권사례, 인권행동 등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

다. 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흥미를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생활주제와 연관 지어 실천할 수 있는 인권그림책은 효과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그림책에 내포된 인성 요소에 대해 교사 및 또래와 이야기를 나누고 추상적

일 수 있는 인권 내용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Smilansky, 

1968). 그림책 자료를 활용한 인권교육은 유아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세희, 2000). 유아들은 다소 추상적이고 어려

울 수 있는 인권 주제들을 그림책을 통해 알기 쉽게 접하면서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을 

실천해가면서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를 키워갈 수 있다. 

  유아는 그림책을 통해 주인공과 동일시하고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키우

고 인권 친화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유아들에게 인권그림책을 통해 인권 개념을 제

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인권상황에서 인권을 이해하고 재해석하며 개선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이지연, 2016). 이는 유아들이 그림책을 통해 인

권상황을 간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권과 상대방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가 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권상황에서 인권 친화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책은 사회적 경험이 제한적인 유아에게 모델링 역할과 다양한 간접경험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조영례, 2019). 즉 인권그림책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인권

상황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바람직한 인권 인식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인권 친화적인 인물들을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나아가 인권그림책은 유아가 

다양한 상황에 대한 탐색과 의문점을 갖고 문제해결력을 기르며 자기 이해 및 자신감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변화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Walsh, 1980). 즉 유아는 자신의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을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림책 속 인물이 처한 문제나 상황을 이해하고 그 문제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해결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인권 

친화적 태도를 배양함으로써 자아개념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

해가게 될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 관련 그림책은 유아의 언어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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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이지연, 2016). 즉 다양한 인권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간접경험

을 하게 되고 인권감수성을 키워가며 함께 사는 세상을 실천할 수 있는 태도의 변화 등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의 그림책

은 유아들의 동기를 쉽게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아들의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이경우 외, 1997). 김세희(2000)는 그림책은 유아가 대답을 강

요받지 않는 방법으로 유아의 경험과 생각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그림책을 통해 인권과 관련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간접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더욱 갖

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권 친화적 태도를 배우게 됨으로써 또래와의 관계 맺기나 문제해

결 방법을 익혀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용을 담은 그림책을 통해 유아는 주인공의 처

지에 대한 감정이입이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자신의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될 수도 있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존중의 자세를 경험하게 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은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아들이 타인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적 적응과 

사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이지연, 2016). 이처럼 인권그림책 활용을 통한 교육 효

과는 유아들이 간접경험을 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 친화적 행

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그림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아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함으로써 현실과 가공의 세계를 자유로이 넘

나들며 꿈과 모험심을 기르고 연상 작용을 통해 상상력을 계발시켜 나간다(Matterson, 

1975). 또한 환상 그림책, 옛이야기 그림책과 글이 없는 그림책을 통해 유아들의 창의력 

발달을 증진하며 정보 그림책이나 사실 그림책을 통해 일상생활의 문제를 긍정적 태도

로 해결해 나간다. 따라서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시대, 내용, 형식적 측면에서 균형 있

게 제공하고 경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김세희, 2000). 다양한 장르의 인권그림책을 통한 

인권 경험은 다양한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상상력을 발휘하여 연상 작용을 가능하게 하

고 폭넓고 깊이 있는 인권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매년 인권 의식과 인권 감수성 고취를 위해 어린이 인

권 도서를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나누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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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2016년부터 선정한 어린이 인권 도서 목록을 책자로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

면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켜 왔다. 어린이 인권 도서 목록 중에 유아용은 2016년 17권, 

2017년 13권, 2018년 14권, 2019년 11권, 2020년 7권, 2021년 6권이다. 2021년 경우만 보

더라도 총 123권 중에 초등학생용은 117권이나 되는데 유아용은 6권 밖에 없다. 본 연구

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책자로 발간된 ‘어린이 인권 도서’ 목록에서 유아 그림책 

중에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총 25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

어 있지만 내용 분석법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글을 분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 인권 도서 목록 중에 유아 인권그림책의 일반적 특성은 장르, 

출판 시기, 국내/국외 도서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인권그림책의 일반적 특성

과 인권그림책의 주제와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지도서에 나와 있는 생활주제와의 연

계 정도, 유아 관련 인권 범주별 내용은 양적 방법인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인권 

범주에 따른 분석은 질적 방법인 내용 분석법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 틀은 유아 교

육을 전공한 박사 2인으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그림책의 장르에 대한 의견은 학자마다 다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뚜렷한 장르 구

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서정숙, 남규, 2010). 본 연구에서는 김정원, 전선옥, 이연구

(2014)의 그림책 장르 분류에 따라 옛이야기 그림책, 환상 그림책, 사실 그림책, 정보 그

림책으로 분류하였다.

  생활주제별 분석기준은 인권그림책 주제와 누리과정 생활주제의 연계 정도를 분석하

기 위해 3~5세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된 ‘생활주제’ 11가지를 기초로 하였다. 

누리과정 생활주제는 1. 유치원/ 어린이집과 친구, 2. 나와 가족, 3. 우리 동네, 4. 동·식

물과 자연, 5. 건강과 안전, 6. 생활 도구, 7. 교통기관, 8. 우리나라, 9. 세계 여러 나라(3

세에서 제외된 주제임), 10. 환경과 생활, 11. 봄·여름·가을·겨울로 구분되어 있다.

  인권 범주 및 하위 내용은 <표 2>와 같이 유아 인권 범주의 흐름과 아동권리협약

을 통합해서 분석틀을 만든 이명준 외(2000)의 인권 범주와 정미라(2003)의 인권 

범주 구분을 토대로 6개의 인권 범주 즉, 기본적 권리, 평등의 권리, 자유의 권

리, 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로 정하였다. 하위 내용은 김숙자‧김현

정(2010), 조주랑(2010), 유미숙(2016)의 구분을 추가로 검토하여 구성한 것이다. 각  

인권 범주별 하위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생명존중, 관용, 

행복추구권이다. 평등의 권리는 공정한 생활태도, 타인의 권리존중, 약속과 규칙 지키기, 

법과 규칙 지키기, 민주적 절차, 법 앞에서의 평등이다. 자유의 권리는 인신의 권리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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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권리로 나누었다. 인신의 권리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

유이다. 정신의 권리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

유이다. 경제적 권리는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공익 추구하기이다. 정치적 권리는 의견표현의 자유,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

기,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사회적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동식물 보호권, 쾌적

한 주거생활권,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이다. 

 유아 인권그림책의 장르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그림책 48%와 환상 그림책

36%를 합쳐서 84%나 될 정도로 사실 그림책과 환상 그림책에 치중되어 있다. 환상 그림

책은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환상성은 낮아서 사실 그림책의 특성도 갖고 있다. 이는 인

권그림책의 특성상 동물 등을 의인화하거나 환상성이 있기는 하지만 인권상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환상성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정보 그림책(8%)이

며 옛이야기 그림책은 전혀 없다. 이로써 유아 인권그림책의 장르는 사실그림책과 환상

그림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유아 인권그림책을 선정할 때 장르를 별로 고려하

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권그림책은 1997년도부터 올해 2021년까지 출판된 책으로 선정되었다. 출판 시기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출판된 그림책이 가장 많은 부분(40%)을 차지하고 있고, 2006

년부터 2021년까지 출판된 책은 88%이고, 2011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출판된 책이 64%

나 차지한다. 이처럼 유아 인권그림책은 최근의 책이 대부분이다. 이는 유아 인권에 대

해 최근에 관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출판 시기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권그림책은 국내 도서는 32%이다. 반면에 국외 도서는 68%로 국외 도서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이러한 결과는 1989년의 아동권리협약 이후로 국외의 관심은 높아지기 시작

했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로 유아 인권에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관심도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인권이해, 인권감수성 등을 고

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인권상황과 인권과 관련된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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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인권그림책의 비중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 유아 인권그림책의 일반적인 특성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유아 인권그림책이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그림책 주제와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생활주제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중복되는 생활주제는 복수로 포함하였다. 유

치원/어린이집과 친구(12권, 35%), 나와 가족(5권, 15%), 동식물과 자연(5권, 15%), 환경과 

생활(5권, 15%), 세계 여러 나라(4권, 12%), 건강과 안전(2권, 6%), 봄‧여름‧가을‧겨울(1권, 

3%)이다. 우리 동네, 생활 도구, 교통기관, 우리나라에 관한 주제는 전혀 없다.

  인권그림책은 누리과정 생활주제 중에 유치원/어린이집과 친구와 관련된 것이 35%나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보다는 친구를 다루는 주제가 대부분이다. 다음 

순으로는 나와 가족(15%), 동식물과 자연(15%), 환경과 생활(15%)과 관련된 주제가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생활주제가 중복되는 경우 복수로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개의 주

제 중에 7개의 주제만 다루고 있으며 우리 동네, 생활 도구, 교통기관, 우리나라와 관련

된 주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 생활주제가 지나치게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권그림책의 주제는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와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아 인권 도서를 선정할 때 유아들 상당수가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유아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주제와 인권의 연계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범주 하위내용 빈도(백분율)

장르

옛이야기 그림책 0권(0%)

환상 그림책 9권(36%)

사실 그림책 12권(48%)

정보 그림책 4권(16%)

출판시기

1995~2000 2권(8%)

2001~2005 1권(4%)

2006~2010 6권(24%)

2011~2015 10권(40%)

2016~2021 6권(24%)

국내/국외도서
국내 8권(32%)

국외 17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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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인권그림책이 다루고 있는 인권 범주별 빈도순은 <표 2>와 같이 6개의 권리 중

에 평등의 권리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나 차지한다. 다음으로 기본적 권리(24%), 정

치의 권리(6%), 자유의 권리(4%)의 순서이다. 그러나 사회적 권리는 1%로 1권만 선정되

었으며, 경제적 권리는 1권도 선정되지 않았다. 유아들이 그림책을 통해 다양한 권리에 

대해 간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평등의 권리에 지나치게 치중되었다는 것은 

인권 범주별 인권그램책 선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의 범주별 하위 내용을 살펴보면, 평등의 권리 중에 타인의 권리 존중이 44%나 

차지하는 데 그중에 장애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는 기본적 권리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치적 권리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내용이 

각각 16%이다. 다음 순으로는 기본적 권리의 생명 존중이 8%로 전쟁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정치적 권리의 하위 내용인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기도 8%이다. 마지막으로 자

유의 권리에 포함되는 생명권은 배고픔을 다루고 있는 내용과 사회적 권리의 동식물 보

호를 다루고 있는 책이 1권씩 포함되어 있다. 6가지의 인권 범주에서 경제적 권리를 다

루고 있는 책은 전혀 없다. 또한 6가지의 범주별 하위 내용은 총 32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총 7가지의 인권 내용만을 다루고 있음은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의미이다. 인권 범주별 

세부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분석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권리는 세부 내용 중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명존중만을 다루고 있다. 인

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룬 그림책으로 「내가 곰으로 보이니?」가 있다. 나를 ‘있는 그

대로’ 존중하고 좋아해 주는 친구가 힘이 되며, 나도 친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룰루」도 토끼를 잡아먹는 늑대가 될 수도 있었지만 ‘있

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기존의 편견을 극복하고 

사이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콩알」도 콩알 한 개가 마당에 떨

어져 있어 하찮게 여겨질 수 있고 외면당할 수 있지만 모든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소중

하며 쓰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는 유아에게 인권

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 유엔아동권리협약 

54개 원칙 중 중요조항 15개를 어린이의 언어로 바꾸어서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제2

조 차별 안 하기, 제3조 어린이 우선, 제6조 생존과 성장, 제7조 이름과 국적, 제9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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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의 이별,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9조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23조 장애아 보

호, 제24조 건강과 의료혜택, 제28조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 제29조 교육의 목적, 제30조 

소수 민족 어린이, 제31조 여가와 놀이 제38조 전쟁 속의 어린이, 42조 당사국은 이 협

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

를 갖고 있음에 관한 내용 포함하고 있다. 

  생명 존중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더 커다란 대포를」, 「같은 달 아래」 2권으로 모

두 전쟁의 위험성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다루고 있다. 

  평등의 권리에서는 타인의 권리존중만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내용이 가장 많다. 「나무를 만져 보세요」는 유아들이 점자처럼 사계절을 나

타내는 나무를 그림으로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날개 잃은 천

사」는 실제 이야기로 장애가 있는 동생을 창피하게 여기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아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 온 천사인데 동생은 날개를 잃어버려서 그러니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동생의 장애를 이해하고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민수야 힘내」와 「혜영이」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나무

에 올라가도록 도와줌으로써 나무 위에서 함께 추억을 쌓는 내용이다. 장애가 있는 친구

들을 일상생활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도와가며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마법의 조막손」도 실화이다.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이기에 어

떤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가족들은 장애를 어떻게 함께 극복해가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면」은 시각 장애인이 거리를 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

편함이 있고 어떤 마음인가를 매우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아들이 시각 장애인의 입

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인권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느낌일까? 」는 장애인이 더 풍요로운 감각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능력이 더 발달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자

신의 장애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주제로 하고 있다. 유아들에게 장

애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해」는 인권그림책 중에 유일하게 남녀평등과 관련된 책이다. 남녀의 성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이

야기를 동물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초코 곰과 젤리 곰」, 「세상의 모

든 어린이들」, 「못난이 내친구」는 모두 다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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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다. 차이는 차별이 아니고 말 그대로 다름이라는 것이다. 유아들이 다양성을 이해하

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면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지 않고 평등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유의 권리는 생명권만 다루고 있다. 「배고픔 없는 세상」은 배고픔으로 인해 생명

의 위협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소중하고 고

마운 것인 줄을 모르는 친구도 있지만 지구 한 편에서는 생명권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배고픔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권리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하위 내용으로 누리과정 중에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공익 추구하기로 사용하지 않은 장난감 기부하기 등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게 경제적 권리를 알아가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권도 선정되

지 않았다.

  

  정치적 권리 중에서는 하위 내용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기, 합리적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기는「친해질 수 있을까?」에서 다루고 있다. 체

육대회에서 팀을 이루어 발을 묶고 달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처음에는 어려

움을 겪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가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너도 맞고, 나도 맞아!」도 한 가지 관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양

한 상황을 예로 들어 나타내고 있다. 각자가 경험하고 처한 상황, 경험, 관점에 따라 생

각과 판단이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유아

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가족」의 경우 코끼리가 새로운 가족과 관계 

맺기를 하면서 불편한 상황에서 불만이 많았지만 결국 가족이 소중하며 모든 코끼리가 

저마다 다르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합리적으로 받아들

이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넌(안)작아」도 유아들이 결국 합리적 사고를 키워내는 

과정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깜장병아리」와「달라도 친구」의 경우에도 유아들이 처음에는 수용하지 못했던 

다름과 다양성을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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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권리 중에서는 유일하게 동식물보호권을 다루는 「서로를 보다」라는 그림책

이 있다.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동물, 인간, 너희 사람은 아주 똑똑하다고 들었어. 자

연을 이해하는 능력이랑 자연을 파괴하는 능력 모두 뛰어나다고. 동물들이 서로를 본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라는 글을 통해 동물의 눈에 비친 또 다른 동물인 인간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인간은 동물을 우리 안에 가두었다. 우리를 사이로 

우리 안과 밖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왜 동식물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책이다.

<표 2> 유아 인권 그림책의 인권 범주별 분포
범주 내용 빈도(%) 해당그림책

기본적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4(16%)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내가 곰으로 보이니? 

콩알, 룰루

생명존중 2(8%) 더 커다란 대포를, 같은 달 아래

관용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

공정한 생활태도

타인의 권리존중 11(44%)

혜영이, 이상해, 초코곰과 젤리곰, 어떤 

느낌일까?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보이지않는다면, 민수야 힘내, 마법의 조막손, 

날개잃은 천사, 나무를 만져보세요, 못난이 

내친구

약속과 규칙지키기

법과 규칙지키기

민주적 절차

법 앞에서 평등

자

유

의 

권

리

인신

의

권리

생명권 1(4%) 배고픔없는세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정신

의

권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경제적 

권리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공익 추구하기

정치적 

권리

의견 표현의 자유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기 2(8%) 친해질수 있을까? 너도 맞고, 나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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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 인권 도서에 수록된 유아 인권그림책 25권을 

선정하여 그림책의 일반적 특성(장르, 출판 시기, 국내/국외 도서)과 누리과정 지도서에 

나와 있는 생활주제와의 연계성, 유아 인권 범주에 따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도서 목록에 수록된 유아 

인권그림책의 일반적 특성(장르, 출판 시기, 국내/국외 도서)은 어떠한가? 둘째, 국가인권

위원회 어린이도서 목록에 수록된 유아 인권그림책은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가?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도서 목록에 수록된 유아 인권그림책

은 인권 관련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연구 문제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인권그림책을 

장르별로 분석해보면 사실 그림책이 가장 많았고 환상그림책이 다음 순서인데 대

체로 환상성이 낮은 환상그림책이었다. 이는 김정화(2015)와 고수희(2017)의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환상그림책은 유아가 궁금증을 갖고 이야기에 의미를 발견

하도록 자극하며 호기심을 갖게 하여 확산적 사고를 촉진한다(Burke, 1990). 그

러나 국가위원회가 선정한 인권그림책 중에 환상그림책은 사람이 아닌 동물이 

의인화되어 이끌어 가거나,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의 마법적인 도구 또는 

사건이 등장하는 등(최나야, 2011) 사실그림책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옛이야기 그림책이 한 권도 없다는 점에서 장르가 지나치게 편중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유아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함으로써 현실과 가공의 세계

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꿈과 모험심을 기르고 연상 작용을 통해 상상력을 계발

시켜 나간다(Matterson, 1975)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장르의 책을 선정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유아인권 관련 그림책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출판되었으며 국외 도

합리적 의사결정 4(16%)
새로운 가족, 넌(안)작아, 깜장병아리, 달라도 

친구

사회적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동식물 보호권 1(4%) 서로를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권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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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정화(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인권교육의 특성상 일상에서 인권상황을 경험하면서 인권감수성과 인권판단력

을 기르고 인권 친화적인 행동을 해나가야 하므로 해외 상황보다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도서 선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생활주제 11개 중에 7개만을 다루고 있다. 유치원/어

린이집과 친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나와 가족, 동식물과 자연, 환경과 생활만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와 가족’에 관한 인권그림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다는 김숙자‧장갑희(2010), 고수희(2017)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11개 생활

주제 중에 4개의 주제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아 인권그림책 선정이 누리과정과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누리과

정과의 연계성은 그림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권그림책은 평등의 권리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그중에 타인의 

권리 존중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김정화(2015), 고수희(2017)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권리존중에서 장애와 다문화 관련 내용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타

인의 권리존중은 누리과정에서도 ‘사람의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며 함께 지낸다’로 

규정(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다문

화가정 유아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애통합교육이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

이나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의 활용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기본적 권리에서 인

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고수희(2017)의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다. 유아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주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 이

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타인 존중의 과정을 통해 

인권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구정화 외, 2004). 그러므로 유아들에게 인

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일상에서 내면화할 수 있는 그림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다. 평등의 권리에서 약속 지키기, 법과 규칙 지키기, 민주적 절차에 관한 내용이 전혀 

선정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이는 유아기에 민주적 절

차와 약속 지키기, 법과 규칙 지키기는 인권을 일상에서 배우고 실천해가는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주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 중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다룬 그림책이 가장 높다는 것은 고수희(2017)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신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은 유아기부터 경험되어야 한다. 유아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김숙자‧장갑희, 2010)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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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수준에 맞는 그림책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자유의 권리와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는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유의 권리는 전혀 다루어

지지 않았다. 유아들이 자신의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의사 표

현의 자유 등을 인식함으로써 권리침해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주체적인 힘

을 키울 수 있는 그림책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권리는 반영되지 않

았다. 경제적 권리는 유아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는 권리이기도 하다(조주랑, 2010) 

그러나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기, 공익 추구하기 등 유아 수준에 맞게 경제

적 권리를 알아갈 수 있는 그림책 선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권리에서는 동식물 보

호권이 1권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김정화(2015)의 연구 결과에서는 동식물 보호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아들은 동식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 최근 애완동물을 키

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물 유기도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식물 보호권에 

대한 그림책 선정은 늘어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를 통해 유아 인권그림책 선정 시에 고려하면 좋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 인권 도서에서 유아 인권그림책의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그림책에 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의 비중은 현저하게 

낮다. 유아기는 일상적 생활 문제와 구체적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있고 권리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데 결정적 시기라고 한다(구정화, 1998)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아기에 

보다 풍부한 인권그림책을 통한 간접경험은 인권 의식과 인권 감수성 향상, 인권 친화적

인 태도 배양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아기부터 이후 초등학교 시기로 이어

지는 연계성 차원에서도 유아기의 제대로 된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장르의 인권그림책이 선정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옛이야기 그림책, 환

상그림책, 사실 그림책, 정보 그림책은 각각의 장르적 특성을 갖고 그림책이 만들어진다. 

유아들이 인권그림책 역시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접하면서 현실과 가공의 세계 등 자

유롭고 다양하게 접하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권 상상력도 펼치면서 인권 의식을 함

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외 도서와 국내 도서의 비중을 인권상황에 대한 간접경험을 고려하면서 조율

할 필요가 있다. 유아들은 제한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는 인권상황이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내의 인권상황과 인권 사건, 역사, 인물들을 소재로 한 인권그림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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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아 인권그림책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연계

하여 선정할 때 교육적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유아들은 대부분이 누리과정 경험을 

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생활주제는 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유아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를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 인권교육은 다양한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와 

연계성이 있는 인권그림책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권그림책은 유아 관련 인권 범주별 내용을 다양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아들에게 인권 범주별 세부 내용들은 모두 필요한 것이다.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인권 

범주별 인권그림책 활용은 인권에 대한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으며 균형있는 인권 

의식과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 친화적인 행동을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부터 인권 어린이 인권 도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유아 인권도서를 선정하였지만 2016 이후 책자로 발간되어 수

록된 유아용 인권그림책만을 분석하였다. 2009년부터 선정된 인권도서와 유아용 외에도 

초등학생용 인권도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선

정한 어린이 인권 도서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어린이 인권 도서는 순회전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권교육 현장에

서 활용될 때 선정 도서의 활용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셋째, 선정된 인권 도서의 활

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 위해 교수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개발 예시 등의 연구가 계속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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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주제5.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 인권도서에 수록된 

유아용 인권그림책 분석

이선영(신정초 교사, 교육학 박사)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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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인권그림책 내용 분석에 관한 토론

서울신정초 교사 이선영

  현재 학계나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권교육을 어떻게 쉽게 시작할지

의 논의와 그에 따른 교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

아들에게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

된다. 그러한 점에서 연구자의 논문은 유아 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기 어린이들의 특성상 그림책을 통한 인권교육은 유아들에게 어려운 인권이 

아니라 자신 주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일상적 생활 문제와 구체적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을 높이고 권리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것처럼 유아 인권 그림책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작가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인지, 많은 그림책이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

지만, 모니터링되지 않은 것인지, 교육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중요시하지 않아 그림책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그림책의 장르 부분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장르의 인권 그림책

이 있다면 유아들의 흥미를 더욱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특성상 완전

한 허구이기보다는 사실이나 사회현실을 기반한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국내의 인권 

상황과 사건, 역사 인물들을 소재로 한 인권 그림책이 많이 나와서 현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연구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또한, 인권 그림책이 누리과정과 연계되어 활용될 때 당연히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본다. 학교의 경우 특별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실시되는 교육이 교육과정과의 연계

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속에 인권 단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범교과학

습을 통하여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일 년에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아의 교육 경우에는 자율성이 있을 수 있으나 누리과정 안에 인권의 내용이 포함된

다면 그림책에 제시되는 것과 더불어 인권교육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유아 인권그림책의 내용을 제시하고 계신 연구자에게 연구의 지평을 넓

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다른 분을 대신하여 여쭙고 싶다. 

  첫째,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통하여 유아들이 ‘인권 상상력’을 키울 것이라고 하셨는

데, 인권 상상력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러한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상상력

(moral imagination)을 의미하는 것인지, 인권 상상력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

셨으면 한다. 

  둘째, 유아용 도서와 초등학생 저학년 도서의 경우 경계가 모호한데, 그림책의 경우 이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조금 연구의 폭을 넓혀서 초등학생 저학년용 그림책을 함께 

분석하여 유아용으로 대체 가능한 그림책을 제안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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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유아용 도서가 양적으로 너무 작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도서라고 

구분해 놓은 그림책도 유아용으로 적절한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유아용으로 사용 

가능한 그림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교육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

가 있다면 유아용 그림책이 부족하다는 당면한 과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셋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한 의문이다. 2019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 따르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경우 생활주제별 활동이 제시된 교사용지도서를 제시하지 않고 

각각의 교사의 자율성에 맡긴다고 의도를 밝히고 있다. 2019개정 누리과정 이전의 경우에는 

교사들은 생활주제의 지식을 교육과정 실천의 핵심으로 보고 생활주제 그 자체를 가르쳐야 

하는 목표로 이해하고 생활주제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을 추출하여서 활동을 위한 목표를 구

상하여 국가 수준 누리과정의 교육내용을 오히려 누리과정 관련 요소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

다(김대욱, 2021: 345).1) 하지만 생활주제가 제시된 지도서가 보급되지 않으므로 수업은 교사

의 자율성에 따라 운영방식과 주제가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누리과정과의 인권 그림책의 

연계에서 앞으로의 교육 현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9개정 누리과정의 5개 영역(신체 운

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과 내용 범주(59개)와의 관련성을 분

석하면 더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넷째, 연구자는 결론부분에서 인권그림책은 아동권리협약의 인권 범주별 내용을 다양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며 유아들에게 인권 범주별 세부 내용들은 모두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모든 세부범주를 유아들에게 접하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3~5

세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인권교육의 내용이 연구자가 제시한 모든 범주의 인권 내용일까? 

필자는 초등학교 인권교육 내용의 계열화 연구2)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해외, 국내 학자들

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인권교육 내용으로 ‘자

기 주변 인식, 타인 존중의 이해, 자아·공동체·개인적 책임과 의무, 교실의 규범과 공동체 

규범, 자유, 평등, 다양성’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고학년으로 올라

감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나 평등, 차별과 편견, 민주적 절차, 정치적 권리 등 내용이 확대되

어 간다. 따라서 유아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쉽고 직접적이며 생활에 관련된 인권의 내용이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하위범주가 32가지 임에도 골고루 들어가지 않은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유아에게 꼭 가르쳐야 할 인권교육의 내용(하위범주)을 선별3)하여 그중

에서 어느 정도의 인권그림책이 존재하는지 따라서 정말 필요한 그림책이 어떤 영역인지 분

석하고 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인권그림책이 편중되었는지 아닌지 분석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유의미할 것 같다. 

1) 김대욱(2021).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발현적 교육과정으로서의 가능성 탐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1), pp. 343-351.

2) 이선영, 권혜정(2017). 초등 사회과 인권교육 내용의 계열 분석 및 구성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제 
10권 제3호. pp. 95~121.

3) 이양희(2011). 『유아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설문형 욕
구조사에 따라 9개의 인권 범주(아동의 인권-권리개념, 존중받을 권리/ 비차별-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건강할 권리/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참여권-참여할 권리, 권리 충돌
의 문제해결, 권리 주체자의 역할)를 유아가 배워야 할 유아 인권요소로 선정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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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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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과 인권교육1)

장원순(공주교육대학교)

≪차 례≫
              Ⅰ. 서론

              Ⅱ.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과 한국 사회

              Ⅲ. 사유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무사유의 원인들

              Ⅳ. 악의 평범성에 대한 대응, 사유능력 증진 방안

              Ⅴ. 결론

Ⅰ. 서론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입양된 한 아이 빈센조 가 마피아로 성장하

고 한국에 들어와 소위 악의 무리들인 부패한 기업 총수와 이와 연관된 볍률가들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다음과 같은 대사로 끝이 난다 악은 견고하고 광활하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떠오른 책이 있었다 그 책은 바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라는 책이

다 이 책의 부제는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책은 악은 평범하다고 즉 악은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속에 매우 흔하게 존재하고 늘 우리 주변에 

당연한 듯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이 악마적 속성을 가진 특정한 누군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악보다 더 큰 악이 될 수 있다고 그러한 의미에서 홀로코스트는 그러한 평범한 악이 만

들어 낸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은 무엇인가 대체 그것이 무엇이어서 평범한 사람들 속에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게 존재하는 것일까 아렌트에게 있어서 그 악은 바로 무사유를 말한다 즉 생각하지 못

함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말한다 아렌트가 볼 때 아이히만이 유태인을 죽이는 일을 일상적인 

업무로 성실하게 죄책감 없이 최선을 다하여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일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자신의 일이 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생각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이히만의 이러한 사고의 무능함 즉 사유의 부재는 특별한 것이 아닌 아주 

평범한 것이었다 이러한 평범한 무사유가 만연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문제는 한 개인이 만들어 내는 악보다

1) 본 논문은 미완성인 진행 중인 논문(proceeding paper)으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완성
의 논문에 대하여 깊이 있는 좋은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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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 큰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나 아렌트는 말한다

그렇다면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이러한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인권교육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에 

답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제 장에서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살펴보고 제

장에서는 사유의 의미와 무사유의 원인을 알아보고 제 장에서는 인권교육에서 이러한 무사유의 문제에 어

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즉 악의 평범성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한다 제 장에서는 본 논

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과 한국 사회     

본 장에서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의 의미와 원인들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무사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악의 모습: 악은 악마적 속성과는 무관하다

칸트에게 있어서 악은 일종의 도착된 악마적 의지의 산물이었다 즉 악은 나쁜 일을 하겠다는 못된 누구인

가의 잘못된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번스타인 재인용 칸트적 의미에서 악은 잘

못된 누군가 악마적인 속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아렌트는 악과 관련된 이러한 비정상적

인 괴물이라는 너무나 대중적인 이미지를 단호하게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한층 강력하고 자극적인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악은 악마적 동기들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에서 아렌트는 누구도 아이히만에게도 사악하고 악마적인 어떤 심연을 끌어내지 

못한다 아이히만 말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아이히만은 도착적이지도 가학적이지도 않았다

그는 끔찍할 정도로 정상 이었다 아이히만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 그는 어떠한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이히만은 이아고도 맥베스도 아니었다

또한 리처드 세처럼 악인임을 입증하기로 결심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과 동떨어진 일은 없었다 그리고 아

이히만은 어리석지 않았다 아이히만

그러한 의미에서 아렌트가 생각한 악의 모습은 악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 이해와는 전적으로 다른데 왜냐하

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해 가능한 악한 동기들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가 볼 때 실제로 그것은 인간

적 동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2. 악의 원인과 문제점

가. 악의 원인과 평범성

아이히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에 충실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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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는 칸트의 도덕법칙도 알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하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와 같은 죽

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그렇게도 성실하게 할 수 있었을까 아이히만으로 하여금 악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무엇인가 한

나 아렌트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였다 아이히만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아렌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는 행위자의 행위의 명백한 악에 대해 그 악의보다 심층적인 근원이나 동기를 추적하는 것을 불가
능하게 만드는 그의 노골적인 천박성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행적들은 괴물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행위
자-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아주 유능한 행위자-는 아주 일상적이며 평범했지 결코 악마적이거나 괴물 
같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데올로기적 확신이나 특이한 악의적 동기의 징후는 없었다. 우리가 그의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검찰 측 사전 심리와 재판 당시 그의 행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특징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즉 그것은 우매함이 아니라 무사유였다(LM, 3-4, 정신의 삶, 16-17).”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말하는데 있어서의 그의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
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
다.”(EJ, 49, 아이히만, 106). 

아렌트는 자신이 아이히만의 괴물같은 행위들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어로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한다

그것은 그의 무사유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무사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의 전적인 무능력이다 번스타인 아렌트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사유하고 판단

하는 정신활동의 실천을 전제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히만이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활

동들이다 번스타인

아렌트가 볼 때 무사유 사고의 부재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의 무능력은 특별한 누군가의 특성이 아니다 이

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악은 평범하다

나. 악의 평범성의 문제점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무사유 생각의 중단이라는 악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존재하며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쉽다 그래서 그것은 곰팡이가 쉽게 퍼져 나아가듯이 온 세상에 쉽게 퍼져 나아갈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가 생각을 바꾸었고, 더는 ‘근본악’에 대해 말하지 않다는 점에서 당신은 아주 옳습니다.....(중략)....
악이 결코 ‘근본적’이지 않다는 것, 악은 단지 극단적일 뿐 어떤 깊이나 악마적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
다는 것이 진정한 지금의 제 의견입니다. 악은 그것이 표면에 번식해 있는 곰팡이처럼 퍼져 나간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온 세상에 퍼져 전 세계를 황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란 어떤 깊이에 도달
하고 뿌리로 내려가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은 (제가 말했듯) ‘생각의 중단’입니다. 생각이 스스로 악
과의 관계를 맺은 순간, 거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 151 -



(JP, 250-251).   

이러한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생각의 중단 무사유는 쉽게 퍼져 나아가고 그 결과 한 개인이 가져올 

수 있는 악보다도 더 큰 악을 가져올 수 있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얻은 교훈은 이러한 

무사유가 인간 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대파멸을 가려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히만 이를 그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사실상 인류의 적인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자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느끼는 것
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3. 악의 평범성과 브롬헬데 폼젠 그리고 한국사회

아이히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가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

로 보내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은 승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나치 치하에서 괴벨스의 비

서로 성실하게 일을 한 브롬힐데 폼젠의 관심사는 직장과 물질적 안정 상관에 대한 의무감 상층부에 속하

고 싶은 욕망이 우선이었다 폼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한 일들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의미

를 생각하지 못했다 브롬힐데 폼젠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고 이기적인 일인가요? 그게 
설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걸 알았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알고서야 누가 그러겠어요? 
그 정도까지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근시안적이었고 무관심했어요.”(폼젠, 2019: 10).    

아이히만과 폼젠의 이러한 모습은 한국사회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을 단지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면서 단순히 월

급을 받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놀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하는 이들

은 많지 않은가

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고 기사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마다 사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들

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에 대해 논의할 때 누가 총을 쏘도록 했는가 즉 누가 그 비극을 낳게 했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경향은 바로 다음 책임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진다 홀로코

스트를 대하는 서양의 담론은 이와 조금 다르다 즉 그들은 히틀러의 독특한 특성 만행에서 그의 명령에서 

홀로코스트의 원인과 문제를 찾지 않는다 어떤 이는 권위에의 복종을 아렌트는 무사유의 문제를 즉 인간

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이는 서양 근대성의 산물 즉 근대문명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들에게 비극은 인

간을 돌아보고 문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비극을 대하는 둘의 차이에는 사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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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유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무사유의 원인들 

그렇다면 사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악의 원인인 무사유 사고의 부재의 원인은 무엇인가

1. 사유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판단

가. 사유의 의미와 특징 

아렌트는 사유를 하나 안의 둘 이라고 불렀던 것 즉 내적인 대화라고 정의한다 즉 사유는 나

와 나 자신의 대화를 말한다 그렇다면 내적인 대화 나와 나 자신의 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어떻게 가능한가 조지 허버트 미드 에 따르면 자아는 주격 나 와 목적격 나 로 구성

된다 이때 목적격 나 는 내면화된 타자의 입장 즉 타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유는 나와 객관

화된 나 그리고 더 나아가 내면화된 타자들과의 대화를 의미한다 아렌트가 말하는 이러한 사유는 철학

자나 전문적인 사상가들 의 특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유는 일종의 언어 행위이다 아렌트가 볼 때 행위와 사

유 모두 언어행위이다 차이가 있다면 행위는 소리 나는 말로 진행되지만 사유는 소리 없는 말로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유는 적막이 아니라 분주한상태이다 홍원표

둘째 사유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현상세계를 떠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유하는 사람은 현상세계에

서 만나는 동료와 잠시 결별하고 내면의 다른 동료인 자아와 대화를 하고자 혼자 있기에 고독한 상태에 있

다 홍원표 그러나 이 떠나 있음은 현상세계와의 거리 형성을 의미하며 그 결과 현상세계는 즉 

우리의 반성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특정한 내용과 무관하게 그리고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검토하

고 반성하는 습관이다 번스타인 재인용 그러한 의미에서 사유와 인지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인지는 실제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든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설정한 것이든 항상 명확한 

목표를 갖는다 그러나 이 목표가 달성되면 인지과정은 끝이 난다 반대로 사유는 목적도 자기 외부의 목표

도 갖지 않는다 사유는 심지어 결과를 산출하지도 않는다 사유의 시작과 끝은 인생의 시작과 끝과 일

치한다 아렌트 인간의 조건 쪽

넷째 사유의 무목적성으로 인하여 사유는 기존의 모든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 사유하는 일은 페넬로페의 

천처럼 전날 밤 끝냈던 것을 매일 아침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유와 도

덕적 고려들 에서 아렌트는 이러한 유형의 사유를 수행하는 사람의 전형으로 소크라테스를 든다 그가 보여

주는 사유는 선악과 관련한 기성의 모든 기준들 가치들 척도들 요컨대 도덕과 윤리학에서 다루는 행동관

습과 규칙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유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 번스타인 이

러한 종류의 사유는 비록 모든 철학적 사유의 근본에 있지만 기술적이지 않고 이론적 문제들과 관련되지 

않는다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선은 모든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차이들을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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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번스타인 재인용

다섯째 사유는 판단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개별적인 것을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규칙 속에 포섭하지 않

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공통감과 반성적 판단에 대한 칸트의 분석은 아렌트가 판단에 대해 주장하려 할 

것을 위한 모델이 되었다 그녀는 칸트가 일차적으로 미적 판단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추하다 에 관련되

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와 같은 반성적 판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번스

타인

   “옳고 그름을 여전히 구별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들 자신의 판단에만 의거했으며, 
아주 자유로운 가운데 그렇게 했다. 그들이 직면하는 개별적 사건들이 포섭될 수 있는, 지켜야 할 규칙
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각의 사례들을 발생한 그대로 판단해야 했는데, 왜냐하면 전례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칙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EJ, 295, 아이히만, 400, 번스타인, 2009: 276 
재인용).  

나. 판단력과 도덕성

아렌트는 사유가 도덕적 결과 적어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판단

능력을 해방시킴으로써 를 낳는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보여 주려 한다 번스타인 그렇다면 이는 어

떻게 가능한가 아렌트는 이를 판단개념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렌트는 정치적 판단력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칸트의 판단력 비판 에서 취미판단에 주목하였다 아

렌트에 따르면 취미판단은 주어진 재현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일반적으로 소통 가능하도록 만드는 판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미판단은 재현된 형상과 재료들을 이미 존재하는 이념이나 원리에 

귀속시키는 한정적 판단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이들을 통합하는 기본이념이나 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 

간의 조화와 소통을 새롭게 발견하는 반성적 판단이다

취미 판단에서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 정신적 작용이 이루어진다 첫째는 상상력이다 상

상력은 외적 감각이 지각한 것을 내적 감각의 대상으로 만드는 기능으로 대상을 내가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는 어떤 것으로 변형시킨다 이를 재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지각된 외부

대상을 자기 안으로 가져와 이를 마치 비 객관적 감각에 의해 주어진 것처럼 만든다 이러한 상상력을 통하

여 취미판단의 조건인 불편부당성 이 형성된다 즉 상상력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감음

으로써 가시적 사물들에 대한 불편부당한 직접 영향 받지 않는 관찰자가 된다 즉 맹목적 시민이 된다 이로

서 상상력은 반성작용의 대상을 준비한다

둘째는 반성작용이다 상상력이 준비한 재현들에 대하여 반성작용이 이루어진다 반성작용은 무엇을 실제로 

판단하는 행위로서 이를 반성적 판단이라고 한다 반성작용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판

단을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교하기도 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자리에 놓아 본다 이러한 반성과정을 통

하여 사람은 감각적으로 주어진 다양성을 응축하고 압축한다 그럼으로써 개별적인 것에 의미를 주는 전체를 

보는 입장에 서게 된다 즉 확장된 심성 에 이르게 된다 확장된 심성은 사태를 전체의 입장

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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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판단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반성작용에는 중요한 토대가 존재한다 그것은 이른바 공통감각

이다 여기서 공통감각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공통감각은 모든 인간에게 속한 공통적

인 감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취미 판단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전제하는 저 일반적이고 건전한 

오성 즉 공통감에 근거한다 아렌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공동의 오성은 --어떤 사람에게 인간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동물이나 신으로부터 구별되게 해주는 능력이다. 이러한 감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인간
의 그 인간다움이다(Arendt, 2000: 136).”

공통감각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 사적 감각과 구별되는 공동체 감각 이라는 것이다 라

틴어를 사용함으로써 칸트는 공통감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 걸맞게 하는 별개의 감각 별개의 

정신능력과 같은 것을 의도한다 공통감각을 통하여 우리는 사고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스스로

의 반성 가운데서 고려하여 이 가운데 자신의 판단을 인류 의 총체적 이성과 비교한다 이 공통체 

감각은 판단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호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호소 때문에 판단은 특별한 타

당성을 갖게 된다 즉 감정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사적이고 소통불가능하게 보이는 판단은 반성에 의해 변

형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과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게 될 때 소통을 위해 열리게 된다 이러한 공통감은 취미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행위준칙으로 작용한다 즉 스스로 생각하라 계몽의 법칙 생각 속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자리에 놓아라 확장된 심성의 준칙 그리고 일관성의 준칙으로서 자신과 일치하도록 하라 이다

즉 공동체 감각에 의해 규율되는 세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위 공통감의 준칙이 자신의 

사고 방향을 규정짓도록 해야 한다

2. 무사유의 원인, 악의 평점성의 원인

가. 악의 평범성의 원인1: 상투어, 진부한 표현

아렌트가 볼 때 아이히만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들 중 하나는 그가 진부한 언어 상투어를 사용하고 있었

다는 것이었다 진부한 언어 상투어는 아이히만으로 하여금 그의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도록 아니 진부하고 상투적인 아무 문제없는 늘 일상적인 것들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아렌트는 단적인 사례로 아이히만이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의 행동을 제시한다 그녀에 따르면 아이히

만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장례연설에서 사용되는 상투어를 생각해 냈다 교수대에서 그의 머리를 가득 

채운 상투어와 진부한 표현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속임수를 부렸다 그래서 그는 기분이 우쭐하게 되었고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망각했다 아이히만 아이히만은 또한 이러한 상투어 진부한 

언어로 인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특정한 일련의 규칙을 완전히 다른 일련의 규칙으로 쉽게 바꿀 수 있었다

즉 재판정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한때 임무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범죄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았고 이 

새로운 판단의 규칙을 마치 그것이 또 다른 언어규칙일 뿐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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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법정의 판사들은 아이히만이 했던 말들을 공허한 말 이라고 선언했다 번스타인 그

래서 아이히만이 사용하는 말들에는 측정해야 할 아무런 깊이가 없었으며 오직 사고를 중지시키는 피상성과 

천박성만이 있었다 번스타인 사유는 언어 또는 언어적 비유를 통해 현상세계와 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홍원표 그런데 아이히만에게는 그 언어가 진부하고 상투적이어서 현상세계를 볼 수 없

었던 것이다

나. 악의 평범성의 원인2: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

아이히만이 생각하는데 무능한 두 번째 이유는 타인의 입장에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무능력 때문이었다 아렌

트는 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말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데 있어서

의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은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EJ, 49, 아이히만, 10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유는 내적인 대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주체로서의 나와 객체로서의 나 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객체로서의 나는 타인이 시각 관점이 내면화된 

것으로 의미한다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데 있어서의 무능력은 객체로서의 나가 형성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우리는 오로지 나와 나만의 대화만 하게 되고 이는 우리를 편협

함으로 자기 중심주의로 이끌게 되며 사고가 제자리를 맴돌게 한다

다. 악의 평범성의 원인3: 도구주의적 사고

도구주의적 사고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도구에 대한 사고를 말한다 도구주의적 사고의 

전형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년에 출간된 에세이 기술과 

관련된 문제 에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한편 땅을 경작하는 일조차도 이제는 [전통적인 것과] 다른 방식의 ‘질서 부과하기’의 손아귀
에 들어갔는데, 이는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에 부과되는 것이다. 농업은 이제 [동력을 사용한] 식량 
산업이다. ”(번스타인, 2009: 271 재인용)

   “농업은 이제 동력을 사용한 식량 산업이다. -가스실과 절멸수용소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것, 한 국가
를 봉쇄하여 굶겨 죽이는 것, 수소폭탄을 제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번스타인, 2009: 271 재인
용)

인용된 문장에서 하이데거는 그가 근대기술의 본질이라고 여긴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근대기술 속에

는 질서 부과하기 있고 모든 것은 조작되고 명령받고 변형되기 위해 준비상태 부품 가 된다 인간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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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자원 으로 취급된다 번스타인 그런데 이것이 악의 평범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핵

심문구는 본질적으로 같다 는 말이다 하이데거는 심성의 한 유형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심성 속에서 동력

을 사용하는 농업과 인간 재료를 죽음의 수용소로 운송할 준비를 하는 것 가스실에서 시체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다 이것은 바로 아이히만 그리고 그와 비슷한 다른 이들 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했던 

특징적인 방식이다 번스타인

앞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구주의적 사고는 우리의 사고를 제한한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의 

의미 타당성에 대한 사고를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도구주의적 사고에서 목적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칸트는 이러한 사고는 우리는 계몽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

다 생각이 제한되고 편협하며 거의 도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렌트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지와는 다

르게 사유는 의미를 추구한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도구주의적 사고는 특정 목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목

적의 의미와 가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라. 악의 평범성의 원인4: 사고의 좁은 범위

아이히만의 삶의 주된 관심은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것 즉 승진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브롬힐데 폼젠의 관심

은 직장과 물질적 안정 상관에 대한 의무감 상층부에 속하고 싶은 욕망이었다 아이히만은 승진을 위하여 

그의 일을 의무감을 가지고 매우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에게 그가 하는 일은 그의 승진을 위한 하나의 과제

이었을 뿐이었다 그에게 그의 일이 갖는 사회적 의미나 정치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 의미는 그의 관심밖에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사고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냥 하루 하루 눈앞의 자신의 관심사를 위하여 열심히 살

아가는 한 명의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한나 아렌트가 볼 때 악은 평범하다 아이히만처럼 자신이 하는 일의 사회적 의미 정치적 의미 그리고 역사

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남들도 하니까 월급을 받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놀러가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단지 하나의 과제로 업무로 하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존재하지 때문이다

마. 악의 평범성의 원인5: 판단력의 부족

아이히만에게 결여되었던 것은 판단능력 즉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이었

다 번스타인 판단력은 사태와 누군가의 주장과 의견 관점을 재현하는 능력 재현된 바를 정신 

속에서 자유롭게 조작하는 상상력 재현된 바를 반성하는 능력 그리고 이들의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능력

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들의 조화와 균형은 일종의 공통감과 공동체적 감각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판단은 다른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하는 확장된 심성 을 요구한다 판단하

는 사람은 칸트가 매우 아름답게 표현한 것처럼 결국 다른 사람과의 의견일치에 도달하려는 희망에서 단지 

2) “사고의 바람의 현시는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아름답고 추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아주 드문 유사시에 적어도 나에게는 파국을 막을 수 있게 한다(TM,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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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사람의 동의를 호소 할 뿐이다 이 호소 또는 설득은 그리스인들이 페이테인 이라고 

불렀던 것 즉 사람들이 서로 말을 나눈다는 전형적인 정치형식으로 그들이 여긴 확신시키고 설득하는 언어

에 접하게 조응한다 설득은 물리적 폭력을 배제했기 때문에 폴리스 내의 시민의 상호작용을 지배했다 번

스타인

Ⅳ. 악의 평범성에 대한 대응, 즉 사유능력 증진 방안 

인권교육에서 악의 평범성 사유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유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권교육에서 어떻게 사유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본 

장에서는 인권교육에서 사유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사유의 자유를 위한 연습의 필요성 

세계인권선언 제 조에는 사유의 자유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세계인권선언상의 사유의 자유 

제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런데 사유를 방해하지 않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준다면 우리는 사유를 잘 할 수 있는가 악의 

폄범성에 대한 아렌트의 논의는 사유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사유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아렌트의 논의에 따르면 사유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원활하

게 작동할 때 사유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유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유의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훈련 교육이 요구된다

2. 사유의 자유를 위한 연습들

그렇다면 사유의 자유를 위해 요구되는 연습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들은 아마도 아렌트가 말한 바의 사유

를 이루는 요소들을 강화하고 사유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저항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아렌트가 말

하는 바의 사유의 요소와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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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유의 요소와 어렵게 하는 요인들 

 
가. 상투어/진부한 표현의 거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투어와 진부한 표현은 현상세계를 정확히 볼 수 없도록 만든다 현상세계를 정확

히 볼 수 없다면 현상세계에 대한 사유는 피상적이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유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투어와 진부한 표현의 사용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때때로 어떤 사람의 연설

을 듣거나 훈화를 듣다 보면 상황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그냥 아는 체 하기 위해 괜시리 하는 말들이 생각

보다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추상적이어서 현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들도 있다 사유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표현을 줄여 나아가거나 사용하지 않도

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현상세계를 있는 그대로 정교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유엔에서 발간한 학교 인권교육의 길라잡이 에 제시된 활

동이다 이는 표현의 차이와 정확성을 위한 노력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유의 의미 사유의 요소 사유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내적인 대화

나와 나 자

신 및 타자들

과의 내적인 

대화

일종의 언어 행위

현상세계와의 결별 거리두기

무목적성 탄생성 새로이 출발함

판단과의 연관성

상투어 진부한 표현

현상세계에의 몰입

목적성 도구주의적 사고

판단의 구성요소

상상력 재현

반성작용 확장된 심성

공통감 공동체 감각

상상력 재현능력 의 부재

반성작용 확장된 심성 의 부재

공통감 공동체 감각의 부재

준거의 기준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어휘의 

선택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에 대해 냉담하다고 볼 수도 있고 독립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이다와 자신의 주장이 강하다 복종적이다와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

다 다소 충동적이다와힘든 일을 꺼려하지 않는 편이다 등의 사례는 어휘 선택에 따른 의견의 차이를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양단의 표현 사례를 더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지 특

성을 가장 긍정적인 방법으로 적게 한다 그다음 이러한 특성들을 부정적인 준거 기준으로 바꾸게 하여  

동일한 특성이라 하더라도 칭찬이 아니라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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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상세계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우리는 현상세계를 살아간다 그러나 현상세계에 과도하게 매몰되면 사유를 잘 할 수 없게 된다 사유는 일

종의 거리를 요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유를 잘 하기 위해서는 현상세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떠나서 

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일이 끝나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 거리를 걸으면서 자기 자신과 내면의 대

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글을 써보는 것도 하나의 좋

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성찰을 위한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가 잘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최근 자본주의의 발달은 현상세계를 떠나 휴식을 취하고 사람들을 또 다른 무엇인가의 활동으로 내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휴식과 여가의 시간을 다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여가를 위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소위 

멍 때리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되돌아보고 그 일의 의미와 가치 공정성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때 사유를 함에 있어서 직업인으로서 보다는 칸트가 말한바 학자의 입장에서 즉 세계시민의 입장

에서 자신을 일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현상세계를 떠나 자신의 하는 일의 개인적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와 사회과학 철학에 대한 배경지식

이 요구된다

다. 무목적성과 탄생성

사유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런 목적없이 생각하는 연습이 필

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리주의적 사고나 도구적 사고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크라테

스처럼 모든 것의 전제를 인정하기 보다는 그 전제를 문제 삼고 그 대안을 생각하는 연습이 요구된다 아렌

트는 이를 이렇게 말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믿는 것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없이 휩쓸려 갈 때 생각하는 이들은 숨겨진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그들과 동참하기를 거절함으로 인해 그 모습이 눈에 띄고 따라서 일종의 행

위가 되기 때문이다 검토되지 않은 의견에 내포된 것을 드러내고 그것들 가치 교리 이론 그리고 신념까지

도 을 파괴하는 사유 즉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속에 있는 정화적 요소는 은근히 정치적이다

번스타인 재인용

아렌트에게 있어서 인간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 즉 탄생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러한 탄생성

에는 그 반대로  먼저 자신의 부정적 특성을  가지 적게 한 다음  이 특성들이 덜 공격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단어를 쓰게 한다 이 활동을 약간 변형시켜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소년이나 소녀를 묘사하는 형

용사를 열거하게 한다  다음으로 성별을 바꾸어 쓰게 한다  예를 들어 소년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

한활기 넘치는또는야심찬은 소녀에게는신경에 거슬리는또는나서기 좋아하는 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제 조   조    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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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유에서도 가능하다 즉 우리는 그동안 당연시 되었던 사유의 흐름 전제 방향들을 무화하고 새롭게 백

지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우리에게 하나의 사유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 즉 이러한 사유의 

자유는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특정 고정관념 시대를 지배하는 아이디어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 판단력 연습하기 

칸트가 말하는 바의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연습이 필요하다 첫째 상상하는 연습이 요구된다 이

를 위해서는 먼저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누군가의 주장들을 정신 속에서 하나의 이미지나 언어로 그대로 재

현하는 연습을 해본다 그리고 재현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변환하여 보거나 위치를 바꾸어 보거나 결합

해 보는 연습을 해본다 이는 현실 속에서는 할 수 없거나 하기에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아무런 제약없이 

시행해 볼 수 있다 둘째 반성 하는 연습이 요구된다 반성을 위하여 우리는 재현된 내용의 장점과 

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그리고 비판적 검토를 거친 내용들을 자유롭게 배치 연결 분리를 해본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검토된 내용 요소들의 일종의 균형과 조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칸트는 

반성적 판단이라고 한다 이러한 반성적 판단을 위해서는 일종의 공통감과 공동체적 감각이 요구된다

유엔에서 발간한 학교인권교육의 길라잡이에 제시된 상상력 연습을 위한 활동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상상의 친구 찾기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조용히 앉거나 눕게 한 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게 한다  이러한 호

흡을 두 번 더 반복하게 한다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또는 우주의  특별한 곳  마음에 드는 곳을 상상하

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상상 속에서  지금 그 장소를 걸으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느끼고  듣

고  보고 있다고 상상하라고 말한다 아이들의 집 또는 건물을 상상하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특별한 

방을 찾게 한다 그 방의 한쪽 벽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위로 어 올려야만 열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해 준다

                    문이 천천히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이전에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특

별한 친구가 나타나는데 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얼굴이 드러난

다. 이 친구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다. 이 친구는 항상

그곳에 있고, 말할 상대나 의지할 상대가 필요할 때 원한다면 언제라

도 이 친구를 찾아갈 수 있다. 문을 닫고, 집을 나와 교실로 다시 돌아

온다.

상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을 원으로 둘러앉게 하거나  집단 또는 짝을 지어 자신이 상상한 것을 서로 이

야기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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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통감과 공동체적 감각 연습

공동감의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기쁨 슬픔 분노 사랑 등의 감정을 연습해야 한다 즉 누군가의 기쁨을 보

면서 같은 기쁨의 감정을 누군가의 슬픔을 보면서 같은 슬픔의 감정을 누군가의 분노를 보면서 같은 분노

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어렵게 하는 무정함이나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공

동체적 감각을 위해서는 타인의 시각과 관점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연습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들의 

시각과 관점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흐름 공통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에서 발간한 학교인권교육의 길라잡이에 제시된 감정연습을 위한 활동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 조    제 조

상처 주는 말     

아동권리협약 제 조  는 아동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

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신념에 대해 말할 때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말할 수 있어야 하는가  다음의 활동은 교사의 신

중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 모두에게 종이 몇 장씩을 나누어 주고  학교에서 듣고 감정이 상했던 말들을 

장에  가지씩 적게 한다  벽에놀리는 말 장난의 말에서부터상당히 고통스러운 말 모욕적인 말에 이르

기까지 여러 단계의 등급표를 만들어 놓는다  학생들에게 각자가 적은 말들을 등급표에서 해당된다고 생

각하는 단계에 붙이게 한다  또는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종이를 모두 걷어서 교사가 읽고 학생들이 그 

말의 등급을 정하게 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조용히 벽의 등급표를 살펴보게 한다  대체로 같은 말들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학생에 따라 느끼는 강도가 달라 거의 항상 다른 등급으로 매겨져 있다 이러

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학생들에게 그 말들을 분류하게 한다  (예를 들어 외모, 능력, 인종적 배경, 성

sexuality)

 
  여학생이나 남학생에 대해서만 사용한 말이 있는가?
  이러한 분류로부터 언어남용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장난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급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에 포함되었던 말들을 몇 가지씩 정해준다  

각 그룹의 한 학생에게 첫 번째 말을 크게 읽게 한다  해당 그룹은 이 말이 상처를 주는 말임을 인정하

고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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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나 아렌트는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어느 한 개인이 가져오는 악보다 더 

큰 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무사유 사유의 부재를 통해서 이다

이러한 무사유 사유의 부재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하다 이것이 바로 한나 아

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다

악의 펑범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필요하다 한나 아렌트는 사유를 내적인 대화라고 정의한다 사유

가 원활하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부하거나 상투적인 언어가 아닌 현상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언어가 필

요하다 그리고 현상세계와의 결별 거리두기 무목적성과 탄생성 그리고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단력

을 위해서는 상상력과 반성능력 그리고 공통감과 공동체적 감각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유는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사유는 단지 사고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사유를 위해서는 사유의 요소를 이루는 것 즉 상투어와 진부한 표현의 거부와 진정성 있는 언어 사용하기

때때로 현상세계와 거리두기 유용성이나 도구적 사고가 아닌 무목적적으로 생각하기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버리고 새롭게 사유하기 재현과 상상하기 반성적으로 판단하기 공통감과 공동체적 감각 연습하기가 요구된

다

최근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토막난 언어 사운드 비트 와 감정을 자극하는 말과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이

러한 시대에 사유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만큼이나 한나 아렌트가 언급했

던 악 즉 사유의 부재가 곰팡이처럼 퍼져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

에서 제시한 사유를 위한 방안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다른 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한다 끝으로 언어남용과 관련된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반 전체와 토론한다.

  교사는 학교에서 혐오스러운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가?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혐오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혐오스러운 표현을 중지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할 수 있
 는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UDHR 제1~2조, 18~19조; CRC 제12~14조, 16~17조,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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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주제6.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태제 그리고 인권교육

송현정(성공회대 연구교수)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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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과 인권교육”에 대한 토론문

악의 평범성 개념으로 한국 사회 돌아보기

송현정(서울대 강사)

장원순 교수님의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과 인권교육 논문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논문은 무사유의 삶 즉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삶이 평범함 속에서 더 큰 악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계하며 무사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사유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와 양극

화의 심화 인공지능 및 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 사회적 갈등 및 개인주의의 심화 입

시 위주의 학교교육과 메리토크라시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행동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인권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

는 논문이라 생각합니다

논문의 흐름을 따라 사유를 확장하며 몇 가지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악의 평범성의 원인으로 제시된 무사유의 상황과 우리 교육의 실태에 대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유태인 학살이라는 엄청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 결코 어리석음이나 우매함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악한 광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 으며 어리석지 않았 습니다 그

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것은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그동안 우리 교육이 고차 사고력 창의적 인재 역량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암묵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사유를 강요해왔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해진 진도를 나가고 암기하고 문

제풀이 연습하기에 바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의 토론이나 사회 참여와 같이 비판적 사고력와 문제해결력

을 높이는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대주의 평가로 인한 지나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내

면과 대화하는 내적 사유나 타인와의 소통 능력 등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비전으로 제시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

적인 사람 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으로 학습자 주도성 개념을 

제시하며 미래사회에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실질적으로 사

고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둘째로 한나 아렌트의 사유 개념에서 사회 구조적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지

극히 평범하며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이히만의 관심사는 승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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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폼젠의 관심사는 직장과 물질적 안정 상관에 대한 의무감 상층부에 속하고 싶은 욕망 등이었습니

다 이들은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이고 국가의 충실한 관료였으며 근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

들이 성실히 수행한 자신의 일 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렌트는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

들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 으며 근시안적 이었다고 말합니

다 즉 개인이 아무리 성실한 삶을 살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갖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관점을 고려하

지 않는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정당하지 못한 목적에 이용당하는 도구적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렌트가 강조하는 전체주의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기 관리와 경제적 안정 욕구의 충족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성별간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과 대립

이 증가되고 비슷한 수준과 성향의 사람들 간의 소통과 교류가 집중되는 개별화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

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과 다른 집단과 문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 차별과 혐오는 대부분 집단적으로 작용하고 역사적으

로 형성되어 사회구조적으로 세대를 이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과 

이주민 인종과 국적의 차별 등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개인적 측면의 행위

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렌트의 사유 개념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타인의 존재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들이 겪는 고통을 대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와 타인과의 소통 능력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아렌트는 사유

를 자신과의 조용한 대화 라고 하면서 객체로서의 나와 주체로서의 나로 구분하고 이들이 서로를 객관

화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타인과의 언어적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하고 사

유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아렌트에 의하면 아이히만과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으며 이

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

은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 이라고 말합니다 폼젠도 아이히만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웃

에 대해 무관심했다 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육에서도 개인주의적 문화가 팽배한 분위기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의사소통 협업 능력 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강조하되 이와 

더불어 상호 존중과 공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아렌트는 언어적 소통능력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며 언어를 

통해 사유의 깊이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히만의 경우 자신의 사형 집행 직전에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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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마저도 극히 의례적이며 상투적인 표현이었을 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었습니

다 이는 그가 재판 과정에서 했던 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나치즘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용

한 언어규칙을 그대로 사용하여 학살 제거를 최종해결책 또는 특별취급으로 학살을 위한 이송을 재정

착 혹은 동부지역 노동으로 살인이라는 말 대신 안락사 제공 등으로 표현합니다 전후 년이 지난 재

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행정용어들로 대부분의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생각하는 능

력이 결여된 상태로 오랜 기간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는 방식의 삶을 살며 이를 옳음과 의무감으로 여겨왔음

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오늘날 청소년의 언어 사용에도 드러납니다 이혜정 송병국 에 의하면 청소년들

이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속어나 은어의 경우 정도를 과장하고 내용을 단축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한정된 

언어로 원시적 감정만 표현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매우 아주를 의미하는 ㅈㄴ와 같

은 정도를 표시하는 어휘나 감탄사를 자주 사용하며 생산성이 높은 접두사 개 처 등을 합성하여 비속성

은 높아지지만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언어는 오히려 빈곤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

치게 공격적인 욕설 저주나 협박이 과장적 상징적 비유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언어 표현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게 되고 실제의 언어표현과 현실에서의 영향력이 괴리되게 됩니다 그

리고 이러한 언어적 빈곤과 사유의 무능력은 악의 평범성 즉 학교폭력의 일상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섯째 저자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과 홀로코스트 담론을 비교하는 부분은 우리에

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사회 문제와 위기 상황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논리와 사회구조적 역사

적 관점에서 인간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아렌트는 근대문명의 전체주의적 문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악의 평범성 개념을 제시하면서도 사유하지 않았던 개인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회구

조적 접근과 개인적 책임에 대해 균형있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였던 세월호 사건에서도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는 책임 회피 발언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 등이 난무하며 사유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순

간순간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판단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

니다

여섯째 아렌트는 정치적 판단으로서 사유가 갖는 도덕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유와 인식을 비

교하면서 사유의 비목적성으로 인해 적어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고 판단하

는 판단능력을 해방시킴으로써 도덕적 결과를 낳는다 고 주장합니다 그는 칸트의 취미판단 개념에 주

목하여 상상력과 반성작용 개념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주체적 사유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외부 감각이 지각한 대상을 자기 안으로 

가져온 후 자신의 눈을 감고 불평부당한 관찰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한 반성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판단을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교하기도 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자리에 놓아 보기도 하면서 확장된 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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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게 되고 공통감각 와 공동체 감각 의 토대 위에서 사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 결과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지 않더라도 처음 겪게 되

는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상상력과 반성작용에 기반한 취미판단을 통해 새로운 도덕적 이념과 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반성적 판단력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의 개발이 

필요함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됩니다 주어진 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비판적 

사유와 상호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개념과 원리를 구성해가는 인간의 능력에 기반하여 인권교육을 포함한 다

양한 교육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본 논문에서는 악의 평범성 사유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방안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저자는 상투어와 진부한 표현의 사용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연습 현상세계를 있는 그

대로 정교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 현상세계를 떠나서 이를 되돌아보는 연습 아

무런 목적없이 전제를 문제 삼고 그 대안을 생각하는 연습 상상하고 반성하는 연습 자신의 다양한 감

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시각과 관점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연습 등 다양한 연습을 인권교육 방안으로 제

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안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유용하며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사회과와 도덕과 등 개별 교과교육에서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본 논문을 통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반성적으로 바

라보며 교육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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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교육

변화된 연구윤리 제도와 출판윤리의 쟁점

이인재(서울교대 교수)

학교 법교육, 인권교육, 청소년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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